
1I. 揚害뽑慣 및 짧훌훌料 請求훌聊l 

社會的 評價를 低下시키는 公表에 의해 
받은 精t4t的 苦痛을 戀藉할 의무가 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3. 9. 30.자 판결 (837t합2449) 

事實戰훌할 

被告가 발행， 편집하는 雜誌에 原告에 대한 기사즐을 게재함으로써， 비록 그 내용의 

휠實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널리 반포되는 출판물인 월간잡지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社會的 평가를 저하시켰음은 물론， 명예감정을 침해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 

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被告는 原告에게 금 2백만원의 금원을 지급하라 

는 1審判決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 11부(재판장 조열래 부장판사)는 1983년 9월 30일， 原告 대한 

예수교장로회 대성교회와 원고 朴 씨가 펴고 卓 를 상대로 제소한 손해배상청 

구사건에서， 다음과 갇이 판결했다 r\7被告 탁 은 그가 발행， 편집하는 현대종 

교 1983년 3월호에 『 목사 그는 왜 이단인가』라는 제목 아래 24페이지에 걸쳐 

서， 또 같은 해 4월호에 『박 목사 그는 과연 이단이었다』라는 제목 아래 21페이지 

에 걸쳐서 原붉 박 의 전력과 불법， 비리행위 및 원고가 내세우는 교리 등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고，\7또한 4월호 끝부분에서 5월호에 실린 原告에 대한 기사의 소제목 

으로서 『눈사람처럼 늘어나는 박 의 범죄행각의 내막』등을 게재했다‘ 기사내용의 

진실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널리 반포되는 출판물인 월간잡지의 성격에 벼추어 위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은 물론 명예감정을- 찮춤i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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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상의 고통을 웹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의， 위 기사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종교적 순수성， 공익 

성과 종교사회의 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게재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위법성이 조 

각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사 그 內容의 가재가 진설이라 하더라도 그 기사내 

용-은 원고에게 名警짧#월이 됨에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는 法理이묘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손해의 금전배상으로， 원고와 펴고의 나이 및 교육정도， 

기독교내에서의 위치 및 저명도 등을 고려해 金 2백만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J 

재판부는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청구와 함께 사과광고의 게재도 요구한 부분 

에 대해， 이는 원고의 명예를 회복시꺼는 방볍으로서 적당한 처분이라고 언정되지 않 

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判댁;했다. 原告 대성교회가 펴고에게 청 

구한 위지-료 및 사죄광고 게재청구는， 이 사건 내용은 박 개인에 관한 것이고， 원 

고 교회가 비법인단체로셔 대표자언 원고 朴 과 별가}의 독지적언 법적 주체성과 인 

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렀告에 대한 비행을 적시하였다 하여 곧바로 이것이 

원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하 

여 받아들이저 않았다. 

判 決 文

사 건 : 83가합2449 손해 배 상등 

원 고 :1.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성교회 (大聲敎會)

서울

대표자 당회장 직무대행자

2. 박

서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태션， 김창국 

피 고 : 탁

서울

소송대라인 변호사 홍현욱， 검중권 

변론종결 : 198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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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몇 위자료 청구사례 

주 문 :l. 피고는 원고 박 에게 금 2백만원 및 이에 대한 1983. 5.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랴. 

2.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성교회의 청구 벚 원고 박 의 나머지 청구 

를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펴고의， 3분의 2는 원고플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뜰에게 각 긍 10，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펴고는 이 판결 

을 송달받은 후 최초로 밥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현대종교」의 앞표지 중앙부 

분에 3호활자로 『사과문 게재」라고 세로로 표시하고， 위 「현대종교」의 목차란 다음 페 

이지 전면에 결쳐 별지 기재의 사과문을， 『사과문』이라는 제꼭은 상단 중앙부분에 가 

로로 1호활자로， 사과문 내용은 가로로 4호활자보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금원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가접행의 선고. 

이 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성교회 (이하 원고 교회라 약칭한다)의 정당한 대표 

자는 원고 박 이고 원고 교회가 그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위 윤 은 그 대표자가 

아니며， 설사 위 윤 이 원고 교회의 종헌에 따라 척법히 선출된 대표자 직무대행자 

라 할지라도 원고 교회의 종헌은 대표자 직무대행자는 소송을 제거할 수 없다는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윤 의 원고 교희룹 대표하여 본소룹 제기할 수 없디- 할 

것이므로 원고 교회의 본소 청구는 각하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 

럽에 다툼 없는 갑제 10호증(소속증명셔) , 갑체 16호증(헌법)의 각 기재와 기록에 편 

철되어 있는 당회장 권한 위임장， 원고 교회 당회의록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낚서울노회 합동보수파측에 속하는 교회로서 원래 원고 박

이 원고 교회의 당회장인 담임목사로i 시푸하고 있였으나， 1982. 12. 29. 원고 교회 

당회의에서 당회장인 원고 의 부재시에는 위 윤 목사가 당회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할 것을 결의하고， 1983. 1. 2. 대한예수교장로회 낚서울노회에서 당회장 권한위 

임에 관하여 승언을 받은 사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 3조에 의하면 당회장은 그 

지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것야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교회 폭사가 그 노 

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려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교회 목사가 선벙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각 언정할 수 있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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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  1983. 1.경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아직 귀국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윤 은 원고 교회의 종-헌에 따라 적법히 선출된 

원고 교회의 대표자인 당회장 직무대행자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 제기일임이 기록상 

병백한 1983. 4. 23.부터 변론종결시까지 원고 박 이 출타 중이므로 위 윤  

당회장 직무대행권한자로서 행사한 이 사건 소 제끼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그외 달 

리 당회장 직무대행자에게 당회장으로서의 권한이 제한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 

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 의 청구에 대한 판단 

펴고가 월간지 「현대종교」의 발행언 겸 편집언으로셔 「현대종교」의 1983년 3월호에 

『 목사 그는 왜 이단인가』라는 제목 아래 24페이지에 결쳐서， 같은 해 4월호에 

『  목사 그는 과연 이단이었다』라는 제목 아래 21페이지에 걸쳐서 아래와 같은 내 

용의 기사를 집필， 게재하여 각 발행， 반포한 사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기사내용으로서，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성교회 ... 선축한 지 5년만에 

신도수 1만명을 헤아리는 매머드 교회가 되었으니 담임목사 박 은 도대체 어떤 마 

력의 사나이인가 ... 한번 대성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박 의 설교를 듣고 나면 광적인 

열성신도가 되다 못해 가청도 팽개찬다는 대성교회와 박 의 스토리…」라고 서두에 

가재하고， 

(가) 원고 박 의 전력에 관하여， 「 이 호헌총회에 제출한 이력서의 내용에 

의심스러운 바가 많고 신학교다운 선학교도 나온 근거가 없으며 ... 박 은 

이 만들어 낸 사제목사」이고， 「 은 57년부터 59년 7월까지 2년간 박

전도관 전도시-로 있다가 이성문제로 타의에 의하여 쫓겨났으며 J ， 위 원고가 이모양이 

낳은 사생아를 아들로 엽적시컨 사실에 대하여 「왜 남의 아들을 업적시켰느냐…모르는 

사람은 처녀가 낳은 사생아를 자기 호척에 넣어주는 성자와 같은 행위라고 칭송할지 

모르나 주변에서는 박꾼이 바로 박 의 아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J. r박의 본처 김 

은 두아들과 출가한 딸을 두고 제 2신앙촌에서 살 

고 였다. 박 은 김 여언에게 최근까지 그 여인의 요구에 뭇이저 급전수수한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등의 내용을 각 기재하였고， 

(나) 위 원고의 불법과 비리행위에 관하여， 「큰아둡은 77 ‘ 10. 9. 재미동포 조모양 

과 혼인한 것으로 호적상에 기재되어 있는데 .. ,1982. 12. 25 ‘ 또 다시 박모장노의 딸 

과 결혼식을 대성교회에서 거행했으니 눈하니- 캄짝 않고 2중혼인을- 자행했다J ， r위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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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사례 

와 간통하였다는 김×자 여인의 탄원서에 의하면 박 은 성령을 모독하고， 유언벼어 

유포하였으며， 선량한 교인뜰을c ]:1 1 흑하여 많은 여자들이 희생당하고 재산을 바치는 

등 불법을 범하고 있다. 그의 간음행각은 상상을 초월한다… 헌금을 강요하고 억대가 

념는 호화주택에 교회교육관 내에 있는 침실을 아방궁같이 꾸며 놓고 마제 삭료품과 영: 

주로 호의호석한다j. [f큰손』이라는 제목 아래 「 은 지-기에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뿌린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신도틀이 단상에 낸 헌금은 박씨 것으로 기재 

없이 마장대로 썼다J ， r그가 타고 다니던 승용차는 시가 3천8백만원짜리 일제 도요다 

크라운이였다… 박  미국 갈 때마다 수만불썩 달라를 비-꾸어 가지고 갔다… 플라 

는 말에 의하면 박 의 집이 로스엔젤리스에 호화주택이 있고 그것도 여러채이고， 

워싱톤에도 있다고 하니 확실한 끈거가 없어 딱 잘라 외화도피를 했다 안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j ， r미확인 정보에 의하면 이미 30여만불의 외화를 유출해 갔으므로 박이 귀 

국하는 대보 조사흘 받을 것이라고 하나 사실 여부는 알수 없다… 선도틀로부터 기상 

천외한 기도부탁헌금을 받아 외국으로 빼돌리고 그 하수인으로 교언 몇명을 이용했다 

는 사실도 그 전부를 가릴 수 없다j ， r박  수하블 거쳐간 교역자들은 한결같이 

그의 횡포와 욕설， 섬지어는 구두발로 정갱이를 차이가까지 하는 등 침승취급을 당하 

다가 견딜 수 없어서 쫓겨나야만 했고， 쫓아낸 교역자들은 반드시 누명을 썩어 모략하 

는 것이다J ， r그는 여선도뜰을 안심시킨 후 여신도들을 불러 안마플 하는데 여러 명이 

팔， 다리， 머려를 하나씩 받아 주무른다j ， r깅×자 집사의 폭로에 의하면 박이 여자와 

관계플 가지면서 하는 딸이 사탄권내에서 빼내는 역사， 인치는 역사라고 하면서 자기 

와 관계를 맺는 여자에게는 남편과 관계를 못하게 하는데 이릎 금식이라고 한다지만 

그 사실 여부는 확인하지 못하였다j ， r박 은 두변씩이나 필자에게 거액의 무마비틀 

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였고 ... 박 은 여러 차례 주류는 4천만원 주어야， 비주류 

는 3천만원 주어야 된다고 했다는 풍문도 있으나 확언할 길은 없다」라는 등의 내용을 

각 기재하였고， 

(다) 위 원고가 내세우는 교랴에 관하여， 「 이 장안산과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 

일간 기도하면서 계시받았다는 비띨말씀의 정체는 한마디로 전도관 박 과 통일교 

문 의 이론을 섞어 만든 혼합품이고 ... 변 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j ， r지금도 박 은 ‘변화의 말씀’이란 것을 내세워 

신도블을 마혹하고 있으니 ... j , r결국은 박 이 ‘아버지’라는 것은 통-연교의 문  

‘참아버지’에서 따왔고’“‘말씀의 승리가’릅 읽고 었노라면 통얼교나 전도관의 교리를-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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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분이 되는데 그것은 박 이 전도관， 통일교에 각각 2년씩 있였던 관계로 그 교 

리를 차용해다가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신앙 양심상 바람직하지 못하다j ， 

「여신도들도 이년 저년 등 상스러운 욕을 듣고도 계속 추종하는 것은 말씀의 아버지에 

게서 떨어질까봐 겁나기 때문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라) r현대종교j 4월호 끝부분에서 5월호에 실린 위 원고에 대한 기사의 소제목으로 

서 『눈사람처럼 불어나는 범죄행각의 내막』등을 나열하여 그 내용을 예고하여 기재하 

고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가 발행， 편집하는 「현대종교j 3, 4월호에 위 원고 

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들을 게재함으로써 그 내용의 진실 여부는 별론으로 하 

더라도 널리 반포되는 출판물인 월간잡지의 성격에 비추어 위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 

가를 저하시켰음은 물론， 위 원고의 명예감정을 침해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위 원고가 받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i 

피고는 위 원고가 주장하는 위 기사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종교척 

순수성， 공익성과 종교사회의 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게재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의 증언 

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셜사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 기사내용은 위 원고에게 명예훼손이 됨에 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는 없는 법리이고， 또 이 사건 기사내용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펴고 

주장과 같이 오로지 종교적 순수성 및 공익성에 관한 것만은 아니라고 해석되므로 위 

피고의 항쟁은 이유 없다. 

그런데 피고가 위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방법은 금전배상의 방법에 의함 

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나아가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위 원고와 펴고의 나이 및 교육정도， 기독교 

계 내부에서의 위치 및 저명도， 피고가 이 사건기사를 집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이 

사건 기사내용의 태양 빛 집필방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위자 

료로서 금 2， 000， 000완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아울러 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위자료지급청구와 함께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사최광 

고의 게재를 구하고 었지만， 위에 나온 여러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원고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방법으로서 적당한 처분이라고는 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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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 청구는 받아뜰이지 아녀한다. 

3. 원고 교회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교회는 펴고가 이 사건 기사내용을 집펼함으로써 원고 박 이 당회장인 원고 

교회가 마치 이단종교 내지 사교의 집단인 것처럼 묘사하여 한국내 굴지의 교회로서 

대외적인 인상을- 크게 손상하였으므로 펴고에게 위자료 및 사죄광고의 게재플 청구하 

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갇이 이 사건 기사내용은 원고 박 의 불법과 비리， 

개언적인 견해로서의 교리 벚 성정해석에 관한 것이고， 위 원고가 비록 원고 교회의 

당회장이라 하더라도 원고 교회는 비법인딴체로서 대표자인 위 원고와 별개의 독자적 

인 법적 주체성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한 비행을 적 

시하였다고 하여 곧 바로 이것이 원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이라 

고 볼 근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교회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위자료로서 금 2， 000 ， 000원 빛 이에 대하여 위 원 

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5. 1.부 

터 다 갚을 때까지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셔만 정당하여 이룰 인용하 

고， 원고 교회의 펴고에 대한 청구 빛 원고 박 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89조， 저192조， 제 93조를， 가집 

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 199조 제 1항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9. 30. 

재판장 판사 조 열 래 

판사 검 대 휘 

판사 주 한 일 

〈별지〉 사과문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성교회 박 목사 귀하 

본인 현대종교사 발행인 겸 편집언인 탁  본인이 발간하는 월간지 「현대종교」 

국내언론관계판례집 201 



1983년 3월호와 1983년 4월호에 집펼 게재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성교회와 박 목 

사에 관한 가사는， 대부분 확실한 증거 없이 일부 이탈 교인의 말만 믿고 사실을 오해 

하여 집필한 것으로서 이로 발미암아 믿음이 충만하고 건전한 신앙노선을 걷고 었는 대 

성교회와 신도와 신설한 복음전파에 봄바쳐온 박 목사에게 씻을 수 없는 누를 끼 

치게 되였음을 깊이 사죄하며 앞으로 현대종교지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위한 길잡이가 

될것을 맹세합니다. 

1983. 4. 

현대종교 발행인

........•.•••• “‘­.•... ‘ •••••••..••••.•• ‘ .•.•..••••.•••••••.•.•••••.•••....•••••.••••••.•••••••••.••.••••.••.••••••••.••• ‘ .•.•.•.•.......... 

드라마 작가의 동의없이 비디오테이프를 
複製願賣하는 行寫는 著作權健害行寫에 

해당한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I 983. 10. 21.자 판결 (83가합7) 

事寶擬훌흥 

드라마작가의 별도의 동의 없이 방송국이 드라마 녹화작품을‘ TV방영이 아닌 비디 

오테이프로 복사하여 판매한 行寫는 작가들의 위 녹화작품에 대한 著f혐鎭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1審判決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 2민사부(재판장 安文泰 부장판사)는 1983년 10월l 21일， 

韓雪史씨등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장 兪湖) 소속 극작가 16명이 한국방송공사(대표 李元

}‘共)와 KBS방송사업단을 상대로 낸 「著f셉塵 침해로 언한 손해배상등 청구소송」에서， 

「드라마가 연기자， 연출자， 기술진 등의 창작척 기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종합저작물로 

서 방송국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었으나 그것은 극본을 토대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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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 대한 방송국측의 權利는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밝히고， 한국방송공사와 KBS방송사업단은 방송사업단이 만들어 시판하고 있는 r]'V 

문학관」등 드라마 복제테이프 판매대금 가운데 10%인 2백 88만6천6백 82원을 작가들에 

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방송작가들은 작년 12월 27일 KBS방송사업단이 1982년 1월부터 KBS방송프로그램 

인 rTV문학관j ， r현대입지전 j ， r전설의 고향j ， r포도대장j ， r모닥불」 등으로 방영 

된 녹화테이프 69편을， 작가의 동의도 받지 않고 복사해 국내외에 판매했다고 주장， 

손해배상금 5백 77만3천3백 64원을 지급하고 BflJ紙에 사과광고플 게재하라고 訴끓을 

냈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작가들이 엽은 손해는 복사필름 판매가격의 10% 정도가 타당하 

다며， 청구액의 절반만 인정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는 손해배상으로 충분하므로， 

사과광고까지 낼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判決은 드라마 작가의 극본에 대한 복제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한 첫 판결이다. 

判決文

사 건 : 83가합7 손해배상 

원 고 :1. 정 

서울

2. 이 

위 같은 동

3. 홍

서울

4. 이 

서울

5. 박

서울

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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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셔울

8. 한

셔울

9. 김

셔울

7. 산

10 ‘임

서 울

11 ‘이

서울

12.오

셔윤

13. 이

셔울

14. 김

서울

15. 이

셔울

16.박

서울

소송대려인 변호사 빈병국，손건웅 

파 :l. 한국방송공사 (韓념1放送公社) 

여의도동 1 。 3

대표자 사장 이 

2- 주식회사 한국방송사엽단(韓國放送事業團) 

워 같은 

흐L 
。원 

서 

끄l 

대표자 대표이사 이 I걱 

펴고둡 소송대리인 변호사 헬 범 

16. 
n 
니
 ν 

변론종결 :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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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정 에게 금 58， 000원， 같은 이 에게 금 

328， 000원， 같은 홍 에게 금 169， 000원， 같은 이 게 금 794， 500원， 

같은 박 에게 금 79， 200원， 같은 이 에게 금 9， 800원， 같은 신

에게 금 437， 000원， 같은 한 에게 금 287， 500원， 같은 검 에게 금 

194， 000원， 같은 엄 게 금 32, 700원， 같은 이 에게 금 137， 900원， 같 

은 오 에게 금 33, 100원， 같은 이 에게 금 78, 700원， 같은 김 에 

게 금 55， 082원， 같은 이 에게 금 156， 000원， 같은 박 에게 금 11 , 

2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3. 1.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 

으로한다. 

4. 제 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 원고 정 게 금 116， 000원， (2) 같은 이 

에게 금 656， 000원， (3) 같은 홍 에게 금 338， 000원， (4) 같은 이 에게 금 

1， 589， 000원， (5) 같은 박 에게 금 158， 400원， (6) 같은 이 에게 금 19, 600 

원， (7) 같은 신 에게 금 874， 000원， (8) 같은 한 에게 금 575， 000원， (9) 같 

은 검 에게 금388， 000원， (10) 같은 엄 에게 금 65， 400원， (11) 같은 이 에 

게 금 275， 800원， (12) 같은 오 에게 금 66， 200원， (13) 같은 이 에게 금 157, 

400원， (14) 같은 검 에게 금 110， 164원， (15) 같은 이 에게 금 312， 000원， 

(16) 같은 박 에게 금 22， 4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3. 1. 22.부터 완제일까 

지 연 5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들은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동아일보지상에 피고들이 방송작가인 원고들의 

저작권이 있는 방송작품을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음이 없이 V.T.R. 녹화필름으로 복 

제하여 시판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를 사과한다는 취지의 5 

호활자로 된 사과광고를 2회에 결쳐 게재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제 1항에 한한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원고들은 모두 방송극작가언데 피고 한국방송공사(야하 피고 공사라고 

줄여 쓴다)로부터 케이 .비 .에스.티브이 (KBS-TV)에 방영하기 위한 텔레비전 드라마 

의 극본을 써달라는 의뢰를 받고 별지일람표 저작일란 기재의 각 일자경 같은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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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란 기재의 각 극본을 저작하여 펴고 공사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 공사가 위 극 

본을 토대로 텔레비전 드라마를 제작하여 방영을 하는 한편 그 산하단체인 펴고 주식 

회사 한국방송사업단(이하 피고 방송사업단이라고 줄여 쓴다)으로 하여금 위 드라마를 

브이 . 티 - 알 테이프 (VTR TAPE)에 복사하여 위 일람표 판매량란 기재의 수량을 

갇은 얼람표 판매가액란 기재의 가액으로 각 판매케 한 사실， 펴고 공사와 펴고 방송 

사엽단이 이와 같은 드라마를- 복사하여 판매함에 있어 그 극본의 저작자언 원고플로부 

터 사전에 동의릎 반거나，그 저작권의 사용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틀은， 피고들이 저작자인 원고뜰의 동의 없이 위와 갇이 텔레비전 드라마릎 

복사하여 딴매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둡은， 

원고플이 펴고 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소정의 출연료를 지급받고 피고 공사가 원작자 

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주고 방영승인을 얻은 작품을 극본화하거나 피고 공사기- 요청하 

는 내용의 극본을 새로 써서 펴고 공사에게 지1공한 데 불과하므로 원고틀은 위 극본괄 

펴고 공사에게 교부함으로써 이에 관한 얼체의 권리를 상설하는 것이며 펴고 공사가 

그 극본을 펀집， 각색， 연출하여 텔레비전 드라마의 녹화작품을 완성한 이상 동 작품 

의 저작권은 펴고 공사에게 있을 뿐이라고 다투므로 우선 펴고 공사가 원고물이 저작 

한 극본에 기하여 텔레비전 드라마를 제작한 경우에 있어서 원고뜰에게 동 드라마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저작권법 제 2조 빛 제 4조에 의하면， 저작자라 함은 표현의 방법 형식의 여하흘 막론 

하고 학푼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인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지칭하고， 

같은 법 제 5조는 타인의 저작물슬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개작한 자는 원저작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작자로 보며， 그 개작의 한 형태로서 원저작물을 영 

화화하는 방법에 의하여 변형， 복제하는 것을 들고 있음이 명백하고， 텔레비전 방송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텔레비전 드라마의 녹화는 그 작성과정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 

가는 하나 저작권법상으로는 그 성질상 영화와 마찬가지로 취곱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 

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 공사가 원고틀이 저작한 극본을 토대로 텔레비전 

므라마를 제작한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연출자， 연기자， 촬영가사， 녹화담당자， 음악 

담당자， 장치 담당자， 의 상담당자 및 제 작자 등의 창작적 기 여 (쉽IJ作的 奇與)에 의 하여 

이루어지는 이른바 종합저작플로셔 그 제작자가 이에 관하여 저작권을 갖게 된다고 하 

더라도 이는 원저작플인 극본을 변형， 복제하는 벙-법으로 개작한 것에 다름아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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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사례 

므로 위 극본의 저작자인 원고들로서는 위 델레비전 드라마의 녹화작품에 대하여 제 1 

차적언 저작권을 보유한다 할 것이고 피고 공사의 동 작품에 대한 권라는 원고들의 저 

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며 (이른바 제 2차 저작권) , 원고들이 

위 극본을 피고 공사의 촉탁 또는 주문에 기하여 저작하였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 공사의 촉탁 또는 주문에 의하여 저작한 다음 이 사건 극본 

을 펴고 공사에게 교부하는 행위에는 피고 공사로 하여금 동 극본을 토대로 텔레비전 

드라마를 제작하여 그 녹화작품을 텔폐비전 화변에 방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의사가 당 

연허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냐 그렇다고 하여 이로써 원고들이 펴고틀에 대하여 원 

고들의 별도의 동의 없이 위 녹화작품을 텔레비전 방영이 아년 다른 방법으로 복사하여 

반포하는 행위까지 승락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공사와 피고 방송사엽단이 제 1 

차 저작권자인 원고플의 동의 없이 위 텔레비전 드라마의 녹화작품을 비디오 테이프에 

복사하여 판매한 것은 원고들의 위 녹화작품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즉 펴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엽은 손해릎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틀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플야 펴고들의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행위로 인하여 엽은 재산적 손해액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저작권사용료 상당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언 바，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아직 방송저작불의 저작권 사용료에 관하 

여 일딴적인 기준이 정하여진 바는 없으나， 저서의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의 10 내지 

30% 상당액이， 레코드의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의 10 내지 15% 상당액이 인세로서 그 

저작권자에게 각 지급되고 있는 것이 일반 관행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였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와 갇은 저작권 사용료가 지급되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그 

사용료의 요율에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저작권의 내용과 그 침해행위의 태양 

및 정도 그밖에 제반사정을 아울려 보면， 피고틀이 위 녹화작품을 복사 번-포함에 있어 

셔 제 1 차 저작권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저작권 사용료는 그 판매가격의 10~“ 

상당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즉， 결국 피고뜰이 원고뜰에게 배상하여야 

액수는 별지일람표 판매가액란 기재 각 금액의 10~“에 상당한 갇은- 일럼표 배상액란 

기재의 각 금액이 된다 할 것이다. 

원고틀은， 펴고틀이 원고플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텔레비전I드라마의 녹화작품을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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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반포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흘 훼손하였다 하여 그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저 

작권 침해행위룹 사파한다는 취지의 광고플 신문지상에 게재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틀은 아무런 곤거도 없이 원고들의 

저작권윤 전면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라， 원고플로부터 얼단 제작과 방영의 승락을 

받은- 펠레비전드라T1]의 녹화볼을 원고들의 동의 없이 복사반포한 데 불과하여 그 저작 

권 침해의 정도가- 비교적 정미할 뿐더러 이로 인하여 원고플이 그 맹예에 관하여 엽은 

손해도 그다지 크다고는 볼 수 없으며 그 저작권 사용료에 상당한 금전으로 이를 배장 

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은 이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위자료 청 

별도로 하지 않고 있다) 아와 갇은 급전적 배상 외에 그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서 신문지상에 사죄광고의 게재까지 명할 펼요는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플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4. 따라셔 피고둡은 연대하여 원고 정 에게 금 58， 000원， 같은 이 에게 금 

328， 000원， 갇은 홍 에게 균 169， 000원， 갇은 이 에게 금 794 ， 500원， 같은 박 

에게 금 79.200원， 같은 이 에게 긍 9， 800원， 같은 선 게 금 437 ， 000원， 

한 에게 금 287， 500원， 같은 김 에깨 긍 194 ， 000원， 같은 엄 게 끔 

32 ， 700원， 갇은- 이 에게 금 137 ， 900원， 같은 오 에게 금 33 ， 100원， 같은 이

에게 급 78, 700원， 같온 김 에거l 급 55， 082원， 같은 이 게 금 156， 000원， 

감은 박 에게 금 11.200원 맺 위 각 급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펴고뜰에게 송달된 어후인 1983. 1. 22J츄터 완져1 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볍쟁자연손해급윤 자급한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 

건 챙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찰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 

로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89조， 제 92조， 제 93조를， 

가-집행의 션퍼에 관허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블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갇 

이 판첼한다. 

1983. 10. 21. 

7B 판장 판사 얀 문 태 

판λ} 여 교 럼 

딴사 여 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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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애상 맞 위 ::<}l초 성구시려1 

手記라 하여 原文의 修正없여 他人올 
해렴췄하는 내용의 글을 雜誌에 게재했다변 
雜誌j표는 名響펼않鎭에 대한 責任을 

免할수없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4. 4. 4.자 판결 (83가합3123) 

서울고등법원 1984. 12. 11.자 판결 (84나 1789) 

대법원 1988. 10. 11.자 판결 (85다카29) 

事實擬要

잡지사에서 특정언물의 행위에 돼해 벼방 또는 언션공격적인 끌을 설-을 때는 사전에 

진실 여부를 충분히 조사， 검토해야 함에도 그 글이 f딩디라 하여 lJïi文대로 거l 재해 타 

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잡지사는 그 명예훼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하는 1개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볍원 제 1부(주심 安x萬대법관)는 지난 11얼 李 변호사자 주식회사 學I쩍ijít룹 

상대로 낸 「위자료등」사건 상고심에서 이감이 판사， 피고의 상고플 거각하고 펴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성판결을 인용했다. 

李변호사는 펴고회사에서 딸행하는 「主辯生活」지가 최모씨의 수 71-플 1982년 7월호에 

게재한 바 있는데 이 수기는 1981년 10월 최씨가 자신윤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으로 그 표현이 인신공격적이거나 인격을 비방하는 허위의 것으료셔 자 

명여}릅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달 판결에서 「신문에 비해 신속성의 요청이 털한 잡지에 안신공객의 표 

현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기시-플 게재함에는 내용의 전설 여부에 대해 충분한 조사릎 

거쳐야 할 것인데도 전혀 겸토하지 않고 다언을 비방하는 내용의 끌펠→ 그대로 장지에 

게재하였다면 잡지사는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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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건은 「主歸生活」이 동 수기를 게재하자 원고 李씨가 법원에 위자료 1억 

원을 요구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을 냈였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제 3민사 

부 재판장 송재헌 부장판사)은 1984년 4월 4일 원고에게 1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 

고 판결했였다. 

원고， 피고 쌍방은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1984년 12월 11일 서울고등법원(제 4민사 

부 재판장 천경송 부장판사)은 원고， 피고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였다. 

1審判決文

사 건 : 83가합3123 위 자료등 

원 고:이

서울

풍전빌딩 202호 

피 고:주식회사學園社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의 37 

대표이사 김 영 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상 기 

변론종결 : 1983. 3. 21. 

주 문 :1. 펴고는 원고에게 금 10 ， 000 ， 000원 빛 이에 대한 1984. 1. 13부터 완제 

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 

으로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부 

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 

로 한다 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 피고 (1983년 8월 8일 상호 변경전에는 주식회사 주우이었다)가 월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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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맺 위자료 성구사려l 

지인 「주부생활」을 딴행하고 있는 사실과 위 「주부생활j 1982년 7월호에 소외 최  

의 수가가 게재된 사실에 판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룹이 없고， 성립에 다품이 없는 

갑제 1호증의 1, 2 (잡지표지와 내용)의 기재와 갇은 갑제 11호증씌 6(피의자 신푼조서) 

의 일부 가재에 변폰의 전취지룹 종합하면， 위 잡지 1982년 7월호의 182띤에셔 191면 

에 걸쳐 r한국 최초 변호사플 상대로 승소한 중학 중퇴 기능공의 법정투쟁기』， 『위대 

한 소시민의 승리였읍니다」라는 제목 아래 깨재된 위 수거의 내용-은 위 최 으로부 

터 소송수행을 위임받은 변호사인 원고가 위임받은 사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다 

는 이유로 위 최  원고룹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 

까지의 과정과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위임하였던 동인의 서윷특별사에 대한 소송의 목 

적물인 위 소외언이 점유사용하던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필지의 토지에 얽힌 분쟁등에 관한 것으로서 『변호사의 잘못 드러나 나는 드디어 송 

소했다.!l， íl수임 변호사가 날짜까지 변조해가여 나플 패소케 하였다J]，법을 잘 아는 사 

람에게 법 몰라 이용당한 팔』 등의 소제목이 위 수기의 중간 중간에 붙여져 제재된 사 

실， 위 수기에는 (1)원고가 위 최 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송업푸플 수행하면서 저지 

른 잘못에 관하여 「내 땅을 찾도휴 부탁한 변호사는 내가 배우지 봇했다는 것올 악이 

용하면서 나를 도와주기는 커녕 그동안 내가 해놓은 온갖 노력조차 허사로 플아가게 

망쳐 놓았다j ， r세상의 양심이 아무리 메말라 버렸다 할지라도 평화의 수호자로 마지 

막까지 남아 있아야 할 법조인이 그것도 억윤하고 푸-지한 사람의 일읍 변호해 주어야 

하는 변호사가 어쩌면 거꾸로 상대편의 입장을 유리하게 도와줄 수 있단 말인가j ， r중 

동으로 떠나가 전 법원에 저l 출했던 두가지 소장을 변호사가 스스로 취소해 벼리고 항소 

조차 안했음을 알았다j ， r도대체 판사까지 지낸 변호사가 왜 이랬을까 싶을 정도로 자 

가의 손념을 고의로 불리한 상황에 몰아다 놓은 흔적이 역력했던 것이다j ， r그런 

데 그는 영뚱하게 점유기간을 1976년 집이 철거된 때까지로 하가 위해 화초단지공사는 

1975년에 했다고 허위로 준비서면을 냈던 것이다j ， r원고측인 변호사가 관할법정에 전 

혀 출석도 안하니 피고인 서울시 주장을 그대로 재판부가 받아 들였고 준비서면으호 

변론조차 한마디 안하였으며 그외에도 너무나 당연한 것들에 있어서도 아무런 처리 

안하며 동시에 펴고측에 유리하도록 일을 끌어주는 역할까지 했으니 이를 두고 어떻게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하겠는가」 등의 기재부분과， (2) 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필지의 토지를 풍러싼 원고의 비리에 ￥~-하여， 「주유소측의 변호사 

와 이변호사(이 사건 원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 일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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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관계 없는 우리집 땅을 침해함으로써 해결을 보기로 되였던 것이다j ， r즉 나의 터로 

7평만큼 밀고 틀-어 오면 주유소측도 옆집측도 어느 쪽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결론잣 

고 구청 직원과 그틀 모두가 셔로 짜고 매수신청서를 내게 오히려 반려해 버린 것이 

다j ， r이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옆집과 주유소와 편의상 합의한 대로 어떻게든 나의 

법률상 권리를 해치고자 온갖 얼을 다 했던 것이다j ， r떠나기 전 나는 이일재 변호사 

에게 토지인도청구사건의 소송을 대리해 달라고 위임해 놓았다‘ 나는 이변호사가 그 

일에 가담했다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오히려 내가 그 집에서 20년 이상 살았다는 것을 

다른 어느 변호사보다도 더 잘 얄 것이라 믿고 그에게 위임했던 것이다j ， r애당초 내 

건을 수임한 것이 위장 수임이였고 몇몇 관계자들과 결탁되어 있였다는 것을 뻔히 알 

수 있는 것이다」 등의 기재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및 피고는 위 수기가 게재된 위 

잡지 1982년 7월호 100 ， 000부 내외를 발행하여 전국에 반포한 사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원고는 펴고가 위 최 의 수기를 그가 발행하는 위 주부생활 잡지에 게재하여 이 

를 반포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여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척 고통 

을 위자하기 위한 위자료로서 금 100， 000.0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주부생활 잡지에 게재된 위 최 의 수가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진실한 것 

이므로 오로지 공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게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수기의 내 

용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가 위 수거의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 

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어 피고에게는 이로 인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삼피건대， 성럽에 다툼이 없는 갑제 3호증의 5(판결) , 각 기 

재된 일자의 신문기사인 점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을제 2호증의 1 내지 4(각 신문) , 증 

인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3호증의 2(소장)의 각 기재와 앞에 

서 든 갑제 11호증의 6, 각 성럽에 다툼이 없는 같은 호증의 5(피의자 신문조서) , 같은 

호증의 11(진술조서 ) , 을제 1호증의 6, 7 (각 펴 의 자 선문조서 ) , 같은 호증의 8(진술조 

서)의 각 일부 지재 및 증인 백 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소외 

최 은 1981년 10월 8일경 원고」를 상대로 하여 (가)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소 

외인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가한 셔울고등법원 80나3246호 손해배상등 청구사건을 

수임하여 그 소송엽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 

지 아니한 결과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음올 원인으로 위 소외언이 원고에게 그 사건의 

착수금으로 지급한 금 250 ， 000원 상당의 손해와 (나)원고가 또한 위 최 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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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사례 

위 소외인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07}합5058호 토지인도등 

청구사건을 수임하고도 소송위임장도 내지 않고 소각하판결이 났는데도 항소도 하지 

아니하여 소송위임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원인으로 위 소외인이 원고에게 그 사 

건의 착수금으로 지급한 금 320， 000원 상당의 손해등 합계 금 770 ， 000원의 배 

상을 구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 81가소12004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2 

년 6월 10일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가)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임의 본지 

에 따라 션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 

여 위 최 의 청구를 기각하고， 위 (나)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위 최  서울특별 

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합5058호 토지인도등 청구사건의 소송대리 

를 1980년 9월 26얼 원고에 게 위 임 하면서 착수금 500， 000원 중 금 320， 000원을 지 급 

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소송대리 사무를 전혀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위 소송에서 

는 위 최 이 소각하판결을 선고받았는데도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되게 하여 원 

고가 위와 같은 위엄사무처리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최 이 지급한 착수금 

320 ， 000원과 위자료 금 50 ， 000을 합한 금 370 ， 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 승소판결 

을 받았던 사실， 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자， 1982년 6월 11일자 중앙일보 사회면에 

『변호사 태만으로 패소하면 수임료 돌려줘야』라는 제목으로 「위 최 이 원고률 상대 

로 하여 소송수행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가 승소판결을 받았다J ， 

「이변호사는 위 토지인도청구사건(서울민사지방법원 807}합5058호)에 있어서 한번도 

법정에 나가거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아 1성에서 소각하판결을 받아 패소했는데도， 

원고는 항소조차 하지 않고 이를 확정시켰으며， 위 서울고등법원 80나3246호 손해배상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예비적 청구는 취하하고 영뚱하게 상대방인 서울특별시측에 

유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것 역시 패소토록 했다고 주장했었다J ， r위 최씨 (최

는 이변호사(원고)를 상대로 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두사건의 수임료 금 

570 ， 000원(토지인도사건 320 ， 000원， 손해배상사건 250 ， 000) 과 위자료등 금 770 , 000 

원을 청구했으냐， 재판부는 이중 금 370， 000원(토지인도사건 수임료 320.000원， 위자 

료 금 50 ，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고， 그 다음 날짜 조선일보， 서울신문 등 각 일 

간신문에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위 중앙일보에서는 신문사설에서까지 

위 사건을 취급하였던 사실， 위와 같은 보도로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위 주부생활 

잡지의 독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는 요청이 있자 피고 회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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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부에서는 위 최  수기를 「주부생활J 1982년 7월호에 싣기로 결정하는 한편 위 

편집부 기자인 소외 유 로 하여급 위 최 의 수가플 반아오도록 지시하여 위 

유 이 1982년 6월 17일경 위 최 올 찾아가 이찰 부탁한 사실， 위 유 이 갇은 

해 6월 21일경 위 최 으로부터 원고릎 반아 검토한 결과 분량이 많고 문맥이 맞지 

않으며 원고에 대한 과격한 표현이 많아 위 최 의 동의를 얻어 위 수가의 요지와 

취지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문장올 다듬고 수정을 한 후 타이틀과 소제목을 

붙인 다음 펴고 회사에 셔는 같은 해 6월 25얼경 위 최  수기가 탑긴 「주부생활」 

을 갇은 해 7월호릎 인쇄하여 갇은 해 7월 1일 이룹 전국 일원에 반포한 사실은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려나 다른 한편 위 잡제 1호종의 1, 2, 갑제 11호증의 5, 6, 을처11호증의 6, 7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4호증(결정) , 갑제 5호증의 1(판절) , 같은 호증의 2(확정증병 

원) , 갑제 11호증의 4(진술조서 ) , 갑제 12호증 (증인 신분조서 등본) , 각 원본 존재 벚 

성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의 5(변콘조셔 사본) , 같은 호증의 6(판결사본) , 갑제 9 

호증의 6, 갑제 10호종의 4(각 변론조서 사본) , 각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친정성 

립이 인정되는 갑제 8호증의 2(메모) , 같은 호증의 3(청구취지 빛 청구원인 정정신 

청) , 갑제 9호종의 2(초고) , 같은 호종의 5(청구취지 및 원언 정정선청) , 갑제 10호증 

의 3(소송위임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룹 협-쳐보면， 원고가 1980년 9월 26일경 

위 최 으로부터 위 소외인의 서울특별시찰 상대로 제기한 서윷민사지방볍원 807}함 

5058호 토지언도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수임을 한 후 위 최 으로부터 재판부의 석 r정 

촉구가 있었다는 말을 뜯고 위 사건관계기록과 원고가 역시 위 최 으로부터 수임한 

위 소외인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서울고등볍원 80나3264호 손해배상등 청구사건의 기확 

을 겸토한 결과 위 80가합5058호 사건은 위 80나3264호 사건의 예비적 청구와 그 청 

구가 중복되어 2중의 소로서 부적합한 것으로 보여 위 최 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 

고，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합5058호 토지인도강 사건의 19801건 10월 16열 변론기 

일에는 위 최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되 재판부의 석명촉구가 여전하면 더 이상 

위 사건 소송 수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젓기로 합의하고 위 최 이 위 변콘71 일 

에 직접 출석했으나 위 소송이 위 80나3264호 사건의 예비적 청구와 중복소송판계에 

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재판부의 석명촉구가 있자 위 최 은 2중의 소로서 부:척 

볍하다는 원고의 의견에 동의하여 원고는 위 사건의 소송이행을 하지 않고 나머지 착 

수긍을 받지 않는 대신 위 최 이 별도로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져1 기한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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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사려l 

80구438호 토지지목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을 수임하여 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위 소송엽 무릅 수행 하였으며 , 위 80가합5058호 사건은 1980. 11 ‘ l3. 원고가 예 상 

한 대로 위 80나3264호 사건의 예비척 청구와 중복제소라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이 선고 

펀 사설， 위 81가소12004호 사건의 제 1심판결 중 그 사건의 펴고인 원고 패소부 

분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플 제기하자 그 항소법원인 서울띤사지방법원은 1983. 

3. 25 ‘ 위와 갇은 이유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위 최 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같은 법원 82나1235판결)을 선고하 

고， 그 시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일간신문 지상에는 위 서윷민사지방볍원 817}소 

12004호 손해배상청구사건 중 위 최 의 패소부분이 있었다는 점 및 그 내용이 보도 

되었유에 반하여 위 주부-생활 1982년 7월호에는 위 수기의 내용에는 물론 그밖의 편집 

자의 주해등 형식에 의하여서도 이러한 점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사실 및 펴고는 위 

수가의 게재에 즈음하여 위 수거의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원고에게 확인하지는 않았 

던 사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뜰에 위 수거의 내용이 일간신문 지상에 

보도된 기사내용보다 더 나야가 원고가 상대방 대리인과 공-모하여 의뢰인인 위 최

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었는 점을 합쳐보면 펴고의 위 수기 

깨재가 이미 일간신문 지상에 위와 샅은 기사가 보도된 후에 된 것이고， 「주부생활」잡 

지의 독자플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랴 수기의 형식을 취하고 파격한 표현 

을 일부 수정하여 개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설과는 다른 것이고 원고에게 

확인하거나 변명의 가회조차 부여하지 아니한 채 마치 위 최 이 위 소송과정에서 

위 수기에 셔술한 내용이 포함된 주장을 하여 그 주장이 법원에 의하여 그대로 받아들 

석져 원고가 전부 패소한 판결이 션고확정펀 것처럼 그 독자들이 오인할 수 있게 한 

것연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펴고가 위 수기를 전설에 터장아 오로지 공공의 이 

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게재하였다거나 펴고가 그 수기의 내용을 진살한 것이라고 믿응­

상당한이유가있는것이라고활수없으며，작성자또는 진술인의이 점에 관한 견해를 기 

재 또는 산쓸한 것어l 활과한- -양지ill호증(불기소결정) ，같은 호증의 2(경위서) ，같온 호증의 

4， 5( 각 친술서) . 감은 호종의 6, 7 (각 피의자 신푼조서) , 같은 호증의 9(각 결정) , 같은 

호증의 10 (재항고에 대한 의견서) , 갑제 11호증의 5, 6 (각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 일부 

지재와 중인 백  일쑤 증언은 펴고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ci 이러한 자-료가 없으니 펴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그가 밥행하는 「주부-생활」잡지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내용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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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기를 게재하여 이를 반포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사회적 직업적 평가를 저하시 

켰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엽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연령， 

신분， 교육정도， 원고의 법조계에서의 위치 빛 저명도， 피고가 이 사건기사를 집필하 

게 된 목적 경위 및 위 잡지의 발행부수， 위 기사를 읽은 독자들의 반응 등 제반사정 

을 참작하면 피고는 위자료로서 금 10， 000 ， 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0， 000 ， 000원 빛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년 1월 13일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89조， 제 92조를 적용하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가집행의 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4. 4. 

재판장 판사 송 재 헌 

판사 공 재 한 

판사 이 현 승 

2審判決文

사 건 : 84나1789 위자료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이 

서윷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주식회사 학원사(學園社) 

서올 영등포구 여의도동 44의 37 

대표이사 김 영 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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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위자료 칭구사례 

변론종결 : 1984. 11. 13. 

원 판 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4. 4 ‘ 4 선고， 83가합3123 판결 . 

주 문:1. 원고 빛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3. 원판결 주문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 000 ， 000원 빛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의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율에 따른 긍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 

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 

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i 펴고는 원고에게 금 90 ， 000 ， 000원 빛 이에 대한 

1984. 1.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율에 따른 금원플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빛 가집행선고. 

(피고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펴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 

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성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원고는 서뿔 통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법촬사무소를 개설하여 각종 법 

률사무흘 수행하고 있고 펴고(1983. 8. 8 상호변경전에는 주식회사 주우이였다)는 주 

부생활등 잡지의 발행 및 판매 등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월간여성지인 「주부생 

활」을 발행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발행하는 위 「주부생활J 1982. 7월호의 182면에서 

191변에 결쳐 「한국최초로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한 중학중퇴 기능공의 법정투쟁기』 

『위대한 소시민의 승리였읍니다』라는 제꼭 아래 소외 최 의 수기가- 기재된 사실은 

당사지-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의 1, 2 (잡지표지 빛 내용) , 

갑제 6호증의 1, 2, 갑제 7호종(각 판결 정본) , 갑제 11호증의 6(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폰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위 「주부생활J 1982. 7월호에 게재된 소외 최

의 수기내용은 위 최 으로부터 소송수행을 위임받은 변호사안 원고가 위임받은 사 

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최 이 원고릎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 

송을 제가하여 승소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과 위 소외인의 서울-꽉별시 소유의 서울 용 

산구 한남동 펄지의 토지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야기된 토지에 얽힌 분쟁등 

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륜 상태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에게 위임한 사건내용에 관한 껏으 

로서 『변호사의 잘못 뜨러나 나는 드디어 승소했다」，『수임변호사가 날짜까지 변조해가 

며 냐를 패소케 하였다Jj， rr 볍을 잘 c}는 사람에게 법 몰라 이용당한 꼴』 등의 소제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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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가의 중간 중간에 붙-여져 게재된 사살， 위 수기에는 (1) 원고가 위 최 ~료부 

터 위임받은 소송엽무찰 수행하떤서 저지른 잘봇에 관하여 「내 땅을 찾도록 부탁한 변 

호사는 내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악이용하면서 나플 도와주기는 커녕 그 동안 내가 

해놓은 온갖 노력조차 허사로 돌아가게 망쳐놓았다j ， í나는 그래서 그플 고소했다. 그 

의 잔못을 공정히 판단해 달라고j ， í세상의 양심이 아무리 머l 말라 버렸다 할지라도 평 

화의 수호자로 마지막까지 남아 있어야 할 법조인이 그것도 억울하고 무지한 사람의 

일을 변호해 주어야 하는 변호사가 어쩌면 거꾸로 상대편의 입장을 유러하게 도와좋 

수 있단 발언가j ， í중동으로 떠나기 전 법원에 제출했던 두가지 소장을 변호사가 스스 

로 취소해 버리고 항소조차 안했음을 알았다- J , í도대체 판사까지 지낸 변호사가 왜 이 

랬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의 손념을 고의로 불리한 상황에 몰아다 놓은 흔적이 역력했 

던 것이다j ， í그런데 그는 영뚱하게 점유기간을 1976년 집이 철거된 때까지로 하기 위 

해 화초단지공사는 1975년에 했다고 허위로 준비서변을 냈던 것이다J ， í원고측인 변 

호사가 판힐 법정에 전혀 출석도 안하니 피고인 서울시 주장을 그대로 재판부가 받아 

뜰였고 준비서면으로 변본조차 한마디 안하였으며 그외에도 너무나 당연한 것들에 있 

어서도 아무런 처리를 안하며 동시에 펴고측에 유리하도록 일을 끌어주는 역할까지 했 

으니 이쓸 두고 어떻게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영무플 수행했다 하겠는가」등의 기재부분 

과， (2) 위 서윷 용산구 한남동 필지의 토지를 둘러싼 원고의 버리에 관하 

여， 「주유소측의 변호사와 이변호사(이 사건 원고)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내 

용이 바로 이 일에1 천혀 관계 없는 우리섭 땅을 침해함으로써 해결을 보기로 되었던 

것이다. J , í즉 나의 터로 7평만큼 밀고 듭어오면 주유소측도 옆집측도 어느쪽도 손해 

보지 않는다고 결-콘칫고 구청적원과 그플 모두가 서로 짜고 매수산청서를 내게 오 

히려 반려해 버린 것이디 .J ， í이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옆집과 주유소와 편의상 합의한 

대로 어떻게든 나의 법률상 권리를 해치고자 온갖 일을 다했던 것이다. j , r떠나기 전 

나는 이 변호사에게 토지인도청구사건의 소송을 대리해 달라고 위임해 놓았다. 냐 

는 이변호사가 그 얼에 가담했다고는 생각지포 못했고 오히려 내자 그집에서 20년 이 

상 살았다는 것올 다른 어느 변호사보다도 더 잘 알 것이라 믿고 그에게 위임했던 껏 

이다. j , r애당초 내 건읍 수임한 것이 위장수염이였고 몇몇 관계자뜰과 결탁되어 있였 

다는 것을 뻔히 알 수 있는 것이다. J 등의 기재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사설 빛 펴고는 

위 수기가 게재된 위 잡지 1982. 7월호 100 ， 000부 내외뜰 발행하여 전국에 반포한 사 

설윷 각 인정을 할 수 있고 달랴 빈증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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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맞 우1 ^~료 청구사<11 

원고는 피고가 허위내용으로 가뜩찬 소외 최 의 수71 플 그가 발행하는 주부생활 

잡지에 거l 재하야 이룹 반포함으보써 원고의 명예뜰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사 원고으1 

인격권 칭해모- 언한 정신적 고똥을 위자하기 위하여 위자료로 급 100 ， 000 ， 000원의 지 

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펴고는 주부생활 잡지에 게새펀 최 의 수가는 농→언 

이 법윷전문가인 원고쓸 상대로 소송하띤서 일어났년 일과 보고 느끼였던 얼윷 토대보 

자신의 처}험을 끌로 표현한 것이고 피고가 :l 달을 잡지에 거}깨한 것 뿐언터1 작자의 

처l 험을 그대로 적은 수7] 뜰 게재한 것만으로-는 원고의 명예찰 훼손하했다고 본 수 없 

고 또 펴고가 그 수지를 잡지에 게재함에 였어 수기와 깐은 내용의 끼사가 도하 얼간 

신푼에 보도되어 이미 서l 인의 이꽉을 집중시키고 았었고 수기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 

아 사실과 합치되고 있였으므로 공공의 이익윤 위하여 그 냐샘-을 거l 재한 것이고 까사 

그 수거의 내용이 지엽적인 부분에서 원jl의 명여l찰 훼손할 여지가 있는 문귀와 

를 사용하고 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 수거의 내용을 선실한 것이라고 맏윌‘ 만한 정당 

한 사유가 있였다고 할 것이므로 펴고는 원고의 E성여{훼손애 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한 

수 없올 뿐만 아니라 위자료 ;<1 굽은 훼손된 명예듭 회꽉-하기 위한 적철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펴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명옥의 손해배상급을 지급한 책엽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삼피건대 앞서 나온 갑제 11호증의 G, 성럽에 다툼이 없는 갑자13호증의 

5(판결) ，갑제 11호중의 5(피의자신문조서) , 같온 호증의 ll(진술조서) , 을제 1호증의 

G, 7 (각 펴의자신문조서) , 같은 호증의 8(진술조서) , 산문-기사인 점에 판하여 다품이 

없는 을-제 2호종의 1 내지 4(각 신문) , 원섬증인 의 증언어} 의하며 진정성립이 인 

정되는 갑제 3호증의 2(소장) , 호종의 3(준비서면)의 각 거재와 원성  
' 

의 각 증언(다만 위 각 증거 종 뒤에 받지 않는 부분은 자l 외)에 변콘의 전 취자 

종합하면 소외 죄 은 1981. 10.8. 경 원고플 상대로 하여 (가)원고가 위 소외언으 

보부터 동 소외인이 사윷특별시플 /앙대로 제소한 서울고등볍원 80나 3264호 손해배상등 

청구사건을 수염하여 그 소송엽무플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5~써 위임사 

처리하지 아니한 결파 위 소송에서 패소하였응을 원인으로 위 소외언이 원고어}깨 

그 사건의 착수금으효 자급한 금 250 ， 000원 상당의 손해와 (나) 위 소외언이 서 

사플 상대로 제가한 서쏠벤사지방볍원 807~합5058:;ε 토지역등 청구사견을 원파가 

임하고도 소송위임장도 내지 않고 소각하판결이 났는데노 항소도 하지 아니하여 소송 

위임에 따른 의우를 위반하였음찰 원인으로 워 소외안이 원고어1 께 그 사건의 착-수즙으 

포 지굽한 금c 320， 000원 상당의 손해등 합채금 770 ， 000원의 배상윤 구하는 λi윷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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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81가소12004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2.6.10. 같은 법원으로부 

터 위 (가)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 

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위 최 의 청구플 기각 

하고， 위 (나)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위 최 이 서울특별시블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 

사지방볍원 80가합5058호 토지인도등 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1980. 9. 26. 원고에게 

위엄하면서 착수끔 500， 000원 중 금 320 ， 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위 사건의 소 

송대려 사무를 전혀 처리하지 아니하였고 위 소송에서는 위 최  소각하판결을 선 

고받았는데도-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되게 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위임사무처리 의 

무릎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최 이 지급한 착수금 320 ， 000원과 위자료 금 50 ， 000원 

을- 합한 금 370‘ 000원의 지잡을 병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던 사실， 위와 같은 판결이 선 

고되자， 1982. 6. 11. 자 중앙일보 사회변에 「변호사 태만으로 패소하면 수임료 돌려줘야』 

라는 제목으로 「위 최 이 원고를 상대로 하며 소송수행을 잔봇했다는 이유로 손해배 

상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았다 .J ， r이변호사는 위 토지언도청구사건(셔울민사지 

방법원 80가함5058호)에 있어서 한번도 법정이1 나가거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아 1섬 

에셔 소각하 판결을 받아 패소했는데도， 원고는 헝소조차 하지 않고 이를 확정시켰으며， 

위 서울고등법원 80나3264호 손해배상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예비적 청구는 취하하 

고 영뚱하게 상대방안 서울특별시측에 유리한 준비서변을 제출하여 이것 역시 패소토 

폭 했다고 주장했였다 .J ， r위 최씨 ( )는 이변호사(원고)를 상대로 한 위 손해배 

상챙구소송에서 위 두사건의 수임료 금 570， 000원(토지인도사건 320 ， 000원 손해배상 

청구사건 250， 000원)과 위자료등 담 770 ， 000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중 금 370, 

000원(토지인도사건 수임료 320 ， 000원， 위자료 금 50 ，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J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였고， 그 다음날 

짜 조선일보-， 서울신문 꽁 각 일간신문에 같은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였으며， 위 중앙 

일보에서는 선문사설에서까지 위 사건윤 취급하였던 사실， 위와 같은 보도로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고 위 주부생활 잡지의 독자뜰로부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 

다는 요청이 있자 피고회사 편집부에서는 위 최 의 수기를 「주부생활J 1982. 7.호에 

싣기갚 결정하-는 한편 위 편집부 가지-언 소외 유 으로 하여금 위 최  수가 

받아오도록 지사하여 위 유 이 1982. 6. 17. 경 위 최 을 찾아가 이플 부탁한 사 

실， 위 유 이 같은 해 6. 21경 위 최 으로부터 원고틀 받아 검토한 결과 분량이 

많고 문맥이 맞지 않으며 원고에 대한 과격한 표현이 많아 위 최 의 동의를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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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빛 위지료 청구사려1 

위 수기의 요지와 취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문장을 다뜸고 수정을 한 후 최 

의 사진을 매장마다 넣어 앞서 본 바와 같은 타이틀과 소제목을 붙인 다음 펴고회 

사에서는 같은 해 6. 25경 위 최 의 수기가 담긴 「주부생활J 1982. 7.호를 인쇄하 

여 같은 해 7. 1.경 이콸 전국 일원에 반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탈리 위 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나온 갑제 1호증의 1, 2, 갑제 11호증의 5, 6, 을제 1호증의 

6, 7과 성럽에 다툼이 없는 갑제 4호증(결정) , 갑제 5호증의 1 (판결) , 같은 호증의 

2(확정증명원) , 갑제 11호증의 4(진술조서) , 갑제 11호증(증인신문조서 등본) , 을제 4호 

증의 2(판결) , 같은 호증의 12(청구취지 빛 원인정정신청서， 갑제 9호종의 5와 같다) , 

같은 호증의 19 (소송위임장) , 원본존재 빛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8호증의 5(변론조서 

사본) , 같은 호증의 6(판결사본) , 갑제 9호증의 6, 갑제 10호증의 4(각 변론조서 사 

본) • 원섬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8호증의 2(메모) , 감은 

호증의 3(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선청서) , 감제 9호증의 2(초고) , 같은 호증의 4(민사항 

소 기록표지 빛 목록) , 갑제 10호증의 3(소송위임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의 증언 

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0. 9. 26. 경 위 최 으로부터 동안이 서울 

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합5058호 토지인도등 청구사건을 수임 

한 후 위 최 으로부터 재판부의 석명촉구가 있였다는 말을 듣고 위 사건관계기록과 

원고가 위 사건과는 별건으로 최 으로부터 수임한 서울특별시 상대의 서울고등법원 

80나3264호 손해배상등 청구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결과 위 807}합5058호 사건은 위 

80나3264호 사건의 예비적 청구와 그 청구가 중복되어 2중의 소로서 부적법한 것으보 

보여 위 최 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위 서울띤사지방법원 807}합5058호 토지인도등 

사건의 1980. 10. 16. 변론가일에는 최 이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되 재판부의 석맹 

촉구가 여전하면 더이상 위 사건 소송수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젓기로 합의하고 

최 이 위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으나 위 소송이 위 80나3264호 사건의 예비적 청 

구와 중복소송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재판부의 석명촉구가 있자 최 은 

2중의 소로서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의견에 동의하여 원고는 위 사건의 소송수행을 하 

지 않고 나머지 착수끔을 받지 않는 대신 최 이 별도로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저1 거 

한 서윷고등법원 80구438호 토지지목변경처분 취소청구사건을 수임하여 이플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위 소송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원고가 수임한 위 80가합5058호 사건 

은 1980. 11. 13 원고가 예상한 대로 80나3264호사건의 예비적 청구와 중복제소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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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효 소각하 딴젤어 선고되어 화정되었고 위 80나3264호 사건은 원고의 5차에 결친 

변훤~(2차에 걸친 증인신문 포함)파 2차에 걸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와 준 

벼서띤의 제출、포 청구원언을 보완하였으냐 1981. 2. 27 셔울고등법원에서 최 의 항소 

및 확장청구찰 기각한다는 패소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상고허가 기각결정으로 그 

이 확정완 사실， 한편 소외 최 이 소송위임사무플 세대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근 야유로 원고뜰 상대로 제소한 위 817}소12004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원고가 맙 

변서만 제쫓하고 변판71 일에 일체 흉석하지 아니한 결과 제 1섬인 서울번사지방법원에 

서 1982. 6. 10. 앞셔 본 바와 ;감이 위 소와인의 청구룹 일부 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 

원고가 항소룹- 제가하여 그 항소법원인 셔울띤사지방볍원에서 1983. 3. 25. 원고 

가 소송우l 엄사깅-칠- 잘못 처리한 채무불이행의 책염과 불법행위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의 원고패소부분(소외 최 의 승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최 의 청구륜 71 각혀-는 판결(같은《 볍원 82나1235 판결)쓸 선고하고 그 

무렵 :1_ 판결이 확정된 바 있는 사설， 그런데 도하 각 일간신문 지상에는 위 서울민사 

자방볍원 81가:î: 12004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제 f심 판결 중 최 의 패소부분이 있 

였다는 점 빛 그 내용이 보도되였옴에 반히-여 펴고회사 발행의 주부생활 1982. 7.호에 

위 수거의 대용에는 촬론 그 밖에 편집자의 주해등 형식에 의하여서도 이러한 점에 

판한 아푸련 언급야 젠혀 없였으벼· 펴고가 위 수거의 게재에 즈음하여 위 수기의 내용 

의 진설성에 관하여 푼져1 된 판;겸문의 내용올 검토하거나 소송기록윤 통하여 그 판결의 

확정여부등 소송전행과쟁쓸 확인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원고에게도 그 진실성 여부를 

확인허자 아니한 채 만떤히 사실과 상반되는 수기 내용을 게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위 언쟁에 일J츄 어긋나는 잡제 11호종의 5, 6, 11 , 을제 1호증의 6, 7, 8의 각 

일부가재와 원섬 증인 백 의 충언부분은 위에서 나온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 

위 띤쟁을 좌우할 증거까 없으므로 이러한 사설플011 수71 의 내용이 일간 신문 

자상에 보도펀 71 사내용보다 더 나아가 원고가 소송의뢰언인 소외 최 에게 고의척으 

보불이약 F _>• 내용파 원고가 변호사로서 윤리플 저버리고 본분-을 망각 

쳐사판 자행하였다는 언산공격적안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힘융 협-쳐보면 펴고의 수 

가 게재가 야띠 얻깐 신문"'1 상애 위와 침-은 거사차 보도된 후에 된 것이고 「주부생활」 

획 꼭자뜰외 요챙에 의한 것야였플 뿐딴 아니라 수가킥 행삭을 취하고 과격한 표 

하여 개재된 껏이라 하더라도 수기엌 내용이 개인의 체험융 기록한 것 

따
 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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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H니양 1짖 위사료 청구사버l 

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라면 전국 얼원에 10여만부에 단하는 월간잡지룹 벌-행 

판매하는 출판화사인 피고로서는 그 수거의 내용이 게재된 삽지지- 천국 일왼에 반포됩 

으로써 개인의 명여}를 설추시키고 나아가서는 형사소추나 정계처분 당할우려가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수기내용의 진실성 여부룹 가리어야 하고 특히 소송과쟁을 지 

한 법활적인 내용아 담겨있는 수가인 경우에는 소송가 캡토하여 법헬-가의 자문을 

통하여 그 진설성 여부플- 겸토한 연후 게재하거나 수가내용의 당자인 원고에거l 확인하 

여 보거나 변명의 가회를 주어야 마땅하고 수기내용올 게재함셰 있어서도 다인의 병여} 

를 손상시키는 내용은 삭제하는 조치플 취하여야 함에도 볼구하고 위와 짙은 사전조치 

취하지 아니한 채 마치 소외 최 이 원고와의 소송과정에사 위 수;;1 에 서 장한 내 

용이 포함된주장을하여 그주장이 법원에 의하여 二l대로받아플여져 원2가전부- 패소한 

결이 선고확정된 것처럼 71 재된 내용과 변호사보서의 본분을 I상각한 악덕변호사언 ;섯셔럼 

원고를 ，:1 1 방하는 내용의 수기-틀- 만연히 거l 채함으로써 전국 각자의 수많은 독자뜰_ii:'_ 하여 

수기의 71 째내용그대로오언할수 있도록 하채 한야상 펴고가 위 

로지공공의이익을 도모할목적으로게새하였다거나펴 二l 전설한것아 

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였다고 할 수 없으며 을서11호종(철~각;;;칠정)‘ 

증의 2(경위셔) , 같은 호증의 4, 5 (각 진술서) • 같은 호증의 6, 7 (각 펴의 

셔) • 같은 호층의 9(각 결정) , 갇은 호증의 10 (재챙고애 대한 띄견서) , 갑제 11호 

5, 6(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가재는 작성자나 천술언의 잔해틀- 71 ^n 또뉴 잔 

한 컷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밖에 을제 4호증의 1(먼싸항소끼 

면)， 5, 6, 7 (각 증인선푼조샤)， 9 (행정소송지폼표지)， 13 (변 

), 3, 4 (각- 준비서 

), 15 (소장)， 16, 

17(각 변론조서)， 18 (판결선고조셔)의 가재와 원섣증인 백 의 일부증언온 워 수거 

의 71 재가 공공외 이익을 워하여 천설에 터 잠아 가재한 것이고 수거의 내용여 전 살 

갯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았다는 펴고의 뒷받침한 수 있는 되 

지 봇한다고 할 것어jl 달리 펴고의 위 주장윤 뒷받천할 수 았쓴 자료가 없으-므로 펴 

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껏이다‘ 

그렇다면 파고는 그가 발행하는 「주부생활」 삼지에 원고에 대현 위짜 깐은 내용의 최 

의 수기」를 게재하여 여~랄 반포함으포써 원고어1 때한 사회책 적엽 적 평가룹- 서하셔 

켰으므로 어보 연하여 원고가 업은 정신적 

것인 바，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꽁1-하여 보선대， 이 사건 변흰-애 나학난 원JE펙 띤긍냥， 

신분， 교육정도， 원고의 법조계에서의 위치 빛 저 1갱도， 펴고가 이 사건가서-룹- 집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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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목적 경위와 위 수기게재 후 원고에게 명예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었던 점， 위 잡지의 발행부수， 위 기사를 읽은 독자들의 반응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 

면 피고는 위자료로 금 10， 000， 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 000 ， 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청구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 1. 13부터 완제일까 

지 연 5푼의 율에 따른 민사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향소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에 관 

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199조， 소송촉진둥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1항을 적용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大法院判決文

사 건 : 85다카29 위 자료등 

1984. 12. 11. 

판사 

판사 

판사 

천 

。1

양 

원고， 피상고인 : 이

경 

상 

.J<­
~ 
。

후L 
「

훈 

서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학원사(學園社)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4의 37 

대표이사 검 영 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상 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4. 12. 11. 선고， 87나1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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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사례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펴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상고이유플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서울통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이고 피고 

는 월간잡지 「주부생활」등을 발행， 판매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회사인 바， 피고는 위 

「주부생활J 1982년 7월호에 『한국 최초로 변호사플 상대로 승소한 중학중되 기능공의 

법정투쟁기1"위대한 소시민의 승리였읍니다』라는 제목 아래 소외 최 의 수기를 게 

재하였는데 그 수가는 위 최 으로부터 소송수행을 위임받은 변호사인 원고가 위엄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봇하였다는 이유로 위 최 이 원고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까지의 파정에 관한 것으로서 수기의 중간에 『변 

호사의 잘못 드러나 나는 드디어 승소했다e1 rr수임변호사가 날짜까지 변조해가며 나플 

패소케 하였다d~ [j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법 볼라 이용당한 꼴』 등의 소제목을 붙여 원 

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변호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리고 본분을 망각한 행동을 하였다는 

인신공격적언 표현으로서 원고의 인격을 비방한 사실， 피고는 같은 해 6. 25. 위 최

의 수기가 게재된 「주부생활J 1982년 7월호 100， 000여부릎 발행하여 같은 해 7. 1. 

경 전국에 반포한 사실， 그런데 소외 최  1981. 10. 8. 경 원고를 상대로 한 소송 

(서울띤사지방법원 81소 12004호 손해배상청구사건)의 내용은 원고가 동 소외언으로 

부터 수임하여 처리한 깨 서울고등법원 80나3264호 손해배상등 청구사건과 때 서울민 

사지방법원 80가합5058호 토지인도등 청구사건이 모두 위 최 의 패소로 종결되었는 

데 그 패소의 원인은 변호사인 원고가 소송위임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음에 기인한 

것이므로 그 사건의 착수금으로 지급한 돈등 손해금 770 ， 000원의 배상을 구한다는 것 

이었는 바 1982. 6. 10. 서웅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개부분 청구는 원고가 위임의 

본지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봇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최  챙구가 기각되 

고 위 (내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엄사무 처리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급 

370 ， 000원의 지급을 병하는 최 의 얼부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그 무렵 소외 최

의 위 일부승소판결의 내용이 중앙， 조선， 서울 등 일간지에 「변호사 태만으로 패소 

하면 수엄료 몰려줘야』라는 제목등으로 거사가 보도되자 위 소송사건에 대하여 공 

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위 주부생활 잡지의 독자뜰로부터도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윷 

알고자 하는 요청이 있서 피고회사 편집부에서는 위 최 의 수기를 「주부생활J 1982 

년 7월호에 게재하기로 기획하고 펴고의 편집부 담당기자가 1982. 6. 17. 경 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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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직접 찾아가 위 소송에 얽힌 내용의 수가쓸 써줄 것윤 부탁한 사실， 같은 해 6. 

2 1.경 편집부 가자사 위 최 으료부터 원고(J폈鎬)블 받아 겸토한 결과 분량이 많고 

분맥여 맞지 않으며 원고에 대한 과격한 표현이 많아 동 소외인의 동의를 얻어 위 수 

지의 요지와 취지블 해하지 아니하는 뱀위내에서 문장을 수정하여 위 잡지에 게재한 

사설， 한편 원고는 소외 최 으로부터 1980. 9. 26. 경 위 두사건을 수임혀여 사건 

관계 거책-을 겸포한 절과 80가함5058호 사건은 위 80나3264호 사건의 예비척 청구와 

그 청구가 종복되어 2종의 소로서 부-적볍한 것으로 보여지므호 사전에 위 최 게 

그 취지룹 설명하여 풍- 소외인의 동의하에 위 80가합5058호 사건은 더 이상 소송수행 

하지 않고 그대보 종결젓기로 협의하고 그 대신 소외 최 이 별도로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Ãl1 가한 서울고등볍원 80구438호 토지지목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을 수임하여 처 

리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최 이 원고를 상대로 한 81소12004호 손해배상청 

구사건익 원고폐소부분에 관하여는 그후 원고가 항소틀 제가하여 1983. 3. 25. 항소 

볍원에셔 원고에게 소송위임시」무를 잘못 처리한 책임야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부분 

( 의 일부승소부분)이 취소되고 그 무렵 그 판결야 확정된 사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섬이 우1 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거친 채종의 과정플 기록에 비추어 겸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종법칙플 위배하여 사실을 잘봇 인정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볍이 있유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서는 이유 없다. 

2 ‘ 띤주주의 국-7}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 의견올 집약시 

켜 민주적 정치질서룹 생성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지-유， 특히 공익사항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의 보창올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한볍 제 20조 제 1항(1980. 10. 27. 개정 공포된 헌법)도 「모든 국민은 언론， 

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촬 가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표현의 자 

유의 보장에 있다고 해석된다. 그리 jl 헌볍 제 20조 제 2항 전단에서는 「언론， 출판은 

바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여나 사회윤려플 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2 규정 

하여 표현의 지-유71 띤주정치에 있어 필수볼가결의 자유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언론， 춤판이 :7_ 니}재석 한겨I 플 벗어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법의 보장음 받윤 수 없는 것으로 하여 그 한계를 영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 20또 제 2 

향 후단에서는 안폰‘ 쫓판의 사-푸책임에 관하여 명문규정흘 두고 었다. 

헌볍 저19조 후단에셔는 「모든 국민은M. ~ • 행복윷 추구할 권리찰 가진다」라고 하 

여 생명권， 인객권 등을 브장하고 있어 어떤 개인이 국가권력이나 공권력 또는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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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부당히 인격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그 침해행위의 

배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권리릅 구제받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민주정치를 유지함에 있어셔 필수불가결한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가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인격권의 영역을 침해할 경우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 못지 않게 이러한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인격권으 

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헌법 제 9조 후단)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헌법 제 20조 제 1 

항)이라는 두 볍익의 충똘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이l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행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윤 정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형사상이나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었으띤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의 조화를 꾀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펴고 발행의 월간잡지 「주부생활J 1982년 7월호에 게 

새된 소외 최 의 수기는 원고가 수행한 소송과 관련하여 그가 변호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물에 대한 평가보서 공공의 이 

익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평의 대상이 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 

수기는 그 내용과 기술방법으로 보아 원고의 인격을 비방하는 인신공격의 표현이 상당 

히 포함되고 있어 그 수기의 게재가 오로지 공익을 위한 의도로서 행한 것으로는 도저 

히 볼 수 없고， 진실성이 결여펀 점은 위 수71 의 제목 및 표현내용파 푼변 자체에 의 

하여 분-명한 바이다. 

그러고 일정한 입장에 있는 인뜰에 관한 행위가 공척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 

도 신문에 비하여 선속성의 요청이 덜한 잡지에 인신공격의 표현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는 기사내용의 진실 여부에 대하여 마리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 

쳐야 할 것인데 원심이 적볍히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펴고가 이 사건수기를 잡지에 

깨재함에 있어 그 내용의 전실성에 대하여는 전혀 검토하지 아니하고 원문의 뜻이 왜 

팎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장의 일부만을 수정한 채 원고가 변호사로셔의 분분을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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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악먹변호사인 것처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그대로 잡지에 게재하였디a면 피고로서 

는 위 수기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는 데 상당한 이유가 있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발행의 잡지에 이 사건수기를 게재하여 반포함으로써 원고의 사회적 평 

가가 저하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잡지의 발행자로서，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헌볍상의 

언론자유와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수기는 객관적으로 발생한 사실을 보거나 체험한 사람이 그 체험파정에서 느 

낀 점과 체험한 사실올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기술하는 것이므로 취재기사와는 탈리 객 

관적 진실에 부합할 것까지는 없고 주관적 진실에만 부합하면 된다거나， 수지의 내용 

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면 그것은 작성자에게 책임이 었다는 상고인의 상고논지는 

독자적언 견해로서 채용하지 않는다. 

3.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해자의 연령， 신분， 교육정도， 피해자의 법조계에서의 

위치 및 저명도， 침해자가 이 사건기사를 집펼하게 된 목적경위와 위 잡지의 발행부 

수， 위 기사를 읽은 독자뜰의 반응， 위 수기게재 후 피해자에게 명예회복을 위한 아무 

런 조치를 취한 바가 없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엽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액을 금 10 ， 000 ， 000만원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자료액윤 정하는- 기준에 관한 밥려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 

지는 이유 없다. 

4. 그려므로 펴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 

으로 하기로L 하여 관여 법관의 엘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갇이 판결한다. 

1988. 10. 11. 

xT 

운
 
만
 

뎌
「
 만
 
우
 

김
 

배
 
안
 

관
 
관
 
관
 

、
법
 볍
 
법
 

대
 
대
 
대
 

자
。
 

판
 

찌
”
 

228 국내언론관계판례집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사례 

他人의 名響를 鍵鎭해도 公共의 利益에 
관한 것이고， 휠實이라고 믿을만한 相當한 

理由가 있는 경우에는 不法行寫가 성립되지 않는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4. 11.자 판결 (827~합4734) 

事寶擬훌륭 

보도기관이 보도한 기사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 

도기관으로서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척인 근거가 있으면， 그 보도행위 

에 따른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 8부(재판장 검종화 부장판사)는 1984년 4월 11일， 

의회 대표 李 씨가 東亞日報륜 상대로 낸 오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보도기관이라고 해서 취재활동에 관한 특별한 조사권한이 주어진 것도 아니 

고， 또 보도에 요구되는 신속성을 감안할 때， 취재근거에 대한 고도의 확실성쓸 요구 

할 수는 없다고 판서， 원고 李씨의 청구를 가각했다. 

원고 李 씨는 東亞H報(1982년 5월 27일자 11면)에 농성사진과 함께 게재된 『不

具도 서러운데 ... 장애자 기술 가르쳐준다며 會費 착복』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른 잘 

못된 것야라고 주장， 1982년 7월 16일 사과문 게재와 함께 배상금 10억을 지급하라는 

소송윤 서울빈사지방법원에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의 기사로 원고 李 씨의 병예 및 신용이 훼손됐음이 

명백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신문기사가 타인의 명예플 훼손하는 경우라도 기사룹 게재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며，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이 증명되는 한 위볍성이 

없다고 전제， 문제의 기사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게재된 것이 명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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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사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보도기판으로서 그 기사가 진실이랴고 민은 

데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사건은 束뾰H報에 동기사가 게재되자， 원고 李씨가 지난 1982년 6월 26 

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플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냈으나(중재신청 내용은 「언론 

중재」 통권 제 5호 118면 참조) , 파신청인측의 불응으로 불성립되자， 법원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였다. 

이에 대해 서울민사지볍 합의 16부(재판장 지흥원 부장판사)는 1982년 11월 4일 신 

청인의 청구가 야유었다고 받아뜰여 東)짧El報는 1982년 12월 11일자 11변에 정정보도 

문을 거l 재했었다. 東亞터報는 1심판결에 불복， 항소했으나， 1983년 11월 17앨 1성판 

결 정정보도문을 일부 변경하는 판결을 받았였다. 

判 決 文

사 건 : 82가합4734 정정보도청구 

원 고 : 이 

서움

피 고 : 주식회사 동아일보사(願Hl鋼rt) 

서움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검 상 기 , 오 재 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승 서 

변론종결 : 1984. 3. 2l.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가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피고 발간의 동아일보 11변에 5단 16센티미터 ..3.71 의 별지 제 2목록 

71 재 사과문을 게재하라. 펴고는 원고에게 금 10억원 및 이에 대한 청구춰지변경신청 

셔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1:l 1 율에 의한 끔원을 지굽하라. 소송비용은 펴 

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빛 가집행의 선고. 

이 유 :l. 당사자 표시 정정선청의 척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1982년 7월 16일 본건 소를 제 기 함에 있어 서 그 소장 에 원고플 「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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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하고 변론이 개시되어 동인이 소송행위를 하여 오다가 1983년 11월 16일에 이르러 

원고플 협의희」로 변경하고 그 대표자를 이 으로 하는 당 

사자 표시 정정신청윤 하였는 바， 무릇 당사자 표시의 정정은 최초의 당사자의 똥일성 

윤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표시에 오기 또는 불확정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가 

능하다 할 것으로 당사자 표시 정정의 방법에 의하여 당사자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 

라 할 것이고， 당사자의 변경은 소외 변경으로서 현행 민사소송법상으로는 소변경절차 

에 의하여 당사자를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음에 원고를 자 

연인 이 으로 표시하였다가 이를 협의회로 표시를 정정해 

탈라는 신청은 전혀 인격을 달리하는 당사자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니 이하 원고 이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 

다-‘ 

2. 불법행위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1) 본건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펴고가 발행하는 1982년 5월 27일자 동아일보 져111면의 기사란 중 좌측 하단 부분에 

『불구도 서러운데 ... 장애자 기술 가르쳐준다며 회비 착복』이라는 제목하에 3단 8센티띠 

터 코기의 별지 제 1목록 기재거사가 3단 11센티미터의 크기의 사진과 함께 보도된 사 

설은 당사사간에 다툼이 없다 1 

펴고는 위 기사는 그 내용과 같은 농성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농성자-들의 주장을 기 

사회-한 데 볼과한 것으로서 원고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E 

로 살펴건대 신문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정확한 의미내용에 

불구하고 독자에 부여하는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후자의 판단에 

있어서는 일반의 독자가 통상 신문을 읽는 방법윷 전제로 하여 본문의 내용 외에 특히 

제목 빛 전문의 내용， 배치， 활자의 크기， 사진의 유무， 내용， 본문의 길이， 게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할 것인 바， 본건 기사가 비록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장 

애자들이 1982년 5월 27일 현재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과 위 농성자들의 주장윤 

기사화한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 제목에 『장애자 기술 가르쳐준다며 회비 착복』이 

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원고가 마치 장애자틀에게 기술을 가르쳐준다고 속여 회비를 착 

복하였다는 단정적인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동아일보가 전국 

적언 펀-매망을 갖고 있는 대신문인 것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본건기사가 그 사회면에 

게재되어 막대한 수의 독자에 대하여 발행되고 원고가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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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넓게 보도 공표됨에 의하여 원고의 명예 및 신용이 현저하게 훼손되였음은 명백하 

다 할 것이다. 

(2) 귀책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됨에 따른 사과문의 게재 및 그로 인한 손 

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기사의 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 기사의 내용이 진 

실에 반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 주요부분에 오류가 없고， 그 보도과정에 있 

어 기사의 진설성 및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피 

고는 책임이 없는 갑제 43호증의 1. 2(각 증인신문조서) , 갑제 44호증(판결) , 갑 

제 45호증(확정증명원) , 을제 2호증의 1 내지 4(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증 

인  동 의 각 증언이l 당원 82다카27454 정정보도사건 기록에 대한 검 

증결과(다만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저l 외)에 변론의 전취지플 종합하면 원고는 심신장 

애자들에게 재활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재활기술을 가르쳐 취업을 알선하여 장애자들 

이 자활할 수 있도록- 선도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워 1981년 7월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2 

가 기독교청년회관 (YMCA) 벌딩 405호실에 사무실을 두고

협의회를 조직하여 그 회장이 되였고，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위 협회에서 

장애자틀에게 각자의 희망에 따라 영어， 얼어， 초상화， 동양매듭， 표구 등 자활기술을 

무료로 가르쳐 적당한 취업의 기회를 마련해 준다고 홍보하였으나 실제에 있어 당초부 

터 준비가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아니하여 홍보룹 했던 대부분의 과목뜰에 대하여 강의 

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영어， 초상화 등 일부 과목에 대해서만 강의를 하였으나 그 

강의도 성신장애자연 강사나 그밖에 무료봉사를 자원하는 강사들에 의하여 그 며칠동 

안만 행하여져서 그 내용이 부설하였고， 장애자틀에 대한 취엽의 알선도 되지 못하여 

그 설적이 극히 미미했던 사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은 홍보를 보고 위 협의회를 찾아 

온 장애자들에게 위 협의회에 가입하면 강좌를 무료로 해주고 취업을 알선하여 주겠다 

고 하떤서 그중 30여명으로부터 입회비 맹목으로 금 5， 000원 내지 10， 000원씩을 받았 

으나 위와 같이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취엽의 알선도 제대로 되지 아니 

하였을 뿐 아니라 위 협의회가 주관한 조찬기도회， 심산장애자를 위한 기도회. 1일 

갓집 등을 통하여 들어온 수입금도 장부를 작성하여 공개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 

고의 개인통장에 입금하는 등 실제 장애자를 위한 사엽이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데 불 

만을- 품은 소외 등 장애자틀이 1982년 5월 25일 위 협회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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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사례 

위 기사내용과 같은 비리기》 있다고 주장하여 당국의 수사와 협회운영의 개션을 요구하 

는 농성시위를 벨이고 경찰서에 원고를 고소하기에 이른 사실， 한편 펴고 회사의 사회 

부 기자 소외 황 은 같은 달 26일 상사로부터 위 농성사건을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 

고 서울 종로경찰서 수사과에 임하여 조사중인 위 고소사건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어 

위 농성현장으로 가 농성중인 30여명의 장애자들로부터 그 호소룹 들은 다음， 그중 8 

병으로부터는 각자의 선원을 확인한 후 한사람씩 입회동기 및 경위， 업회비릎 낸 사 

살， 기만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실 등을 청취하는 한편， 원고의 주장을 청취 

하가 위하여 원고의 자택등으로 수차 연락을 취하였으나 계속 부재중이라고 하는 등 

연락이 되지 아니하자 위 장애자들의 주장에 확션을 갖고 본건기사플 작성하기에 이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갑제 43호증의 1, 2, 갑제 44호증의 각 

엘부- 가재와 위 증인들의 얼부증언 및 위 가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탈리 

반증이 없으나 그 밖에 원고가 강사틀에게 강의료 지급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기독단체등으로부터 위 사업명목으로 찬조금을 교부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거나， 유명화가들로부터 장애자들을 위하여 기증받은 그럼틀을 매 

각하여 그 대금을 착복하였다는 등의 점에 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되는 위 을제 2호증 

의 3의 기재 및 위 기록검증결파의 일부는 믿기 어렵고 달려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협의회 설립 이래 대부분의 운영 

비틀- 사재로 충당해 온 사실을 안정할 수 있다. 

살펴건대 신문가사가 타인의 명여l플 훼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 기사를 게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아고 적시된 사실의 진설성이 증명되는 한 위 행위는 위법 

성을 조각하는 것이 되어 활볍행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또한 기사의 진실성이 증명되 

지 않는다 하여도 그 행위에 관련된 자에 있어서 ::L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쓴 경우에는 위 행위는 귀책사유로서의 고의 또는 과설을 결하여 결 

국 불법행위의 성립은 부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취재한 시-설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었다고 하기 위하여 

는 신문이 사회에 띠치는 영향이 심대함에 버추어 위 기사가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에 

의꺼하는 것만으효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 또쓴 근거가 있어야 함은 벌­

할 나위도 없으나， 한편 보도기판이라고 해서 취재활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사권한이 

주어져 었는 것도 아니고 또 보도에 요구되는 신속성을 위하여 그 조사에도 얼정한 한 

계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한다변 그러한 자료 또는 끈거에 고도의 확실성을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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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 할 것이고， 특히 개언의 명예침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보도기관을 위축시켜 민주정치의 지주가 되는 보도의 자유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 

하여야 할 것이므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의 책임 조각사유로서의 상당한 이유에 관하여 

는 보도기관으로서 일응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자료 또는 근거가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본건기사에 관하여 보건대 본건기사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게재 

된 것임은 본건기사의 내용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나 본건기사 중 원고가 장애자들로부터 받은 회비를 착복하였다는 인 

상을 독자틀에게 준 점에 관하여는 그것이 원고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강하게 하는 원 

인이 되는 만큼 본건기사의 단순한 부수적 내용으로 경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이것이 전척으로 진실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에도 그 입증이 부족 

하다 할 것이나(결국 본건기사 중 진실에 합치되는 부분은 장애자들이 농성을 벌였다 

는 사설과 회비를 받고도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취직도 시키지 않았다는 부분뿐 

이다) , 위 은 전시 인정과 같이 본건기사를 취재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위 장애자들의 전술의 개략을 듣고， 실제 위 농성현장에 임하여 위 장애자들로부터 그 

주장을 청취한 후 그에 대한 확신을 굳게 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본건기사를 보도함 

에 있어서 관련자들이 본건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명예훼손은 그 책임이 조각되어 본건기사에 의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원고는 그 밖에 피고회사 소속의 기자 3명이 1982년 8월말경 위 협의회 사무실 

로 찾아와 직원들의 근무 모습과 사무실 구조 등을 촬영하는가 하면 같은 해 7월경부 

터 9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종용에 의하여 서울시경 소속 형사 2언이 찾아와 원고의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으니 피고는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룹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회 

사 소속의 기자나 서울시경 소속 행사 2인의 직무집행이 사회상규를 벗어나 위법하게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풋한 증인 이 의 증언을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명여}플 훼손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됨을 전 

제로 하는 원고의 본건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펼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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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ll~ 성 L갖 위자료 정 F사려1 

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89조찰 적용하여 주운과 갇이 판견-한다， 

1984. 4. 11. 

재판장 판사 김 종 화 

판사 소 순 우-

판사 노 영 보 

著fF權이 完全히 成立하기 前언 難譯原鎬라도 
他人이 原作을 별도로 織譯하면서 

이를 無l新으로 利用하는 것은 違품이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7. 24.자 판결 (83가합6051 ) 

事實擬흉흉 

번역자가 원작자와의 계약에 따라 저작물윤 번역한 경우， 번역자의 승락읍 받지 않 

고 타인의 번역원고를 참고하여 좋은 표현은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도 상당부 

분은 어휘나 문장구성을 알부 바꿔 자신의 독창척언 번역풍로 출판한 행위는， 비록 원 

작자의 동의플 받았다 할지라도， 번역자의 법률상 보호해야 할 정당한 야익을 침해하 

는 위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방법원 제 9부는‘ 번역문학가 安 씨가 재단볍언 韓닫~lxj좋￥tJ.R興財博j(이사 

장 毛 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에 기한 손해배상 및 사과문제재청구소송에셔， 펴 

고인 재단법인 韓國文學振興財團은 원2 安씨에게 위자료로 갚~ 3백만원을 지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 安씨는 韓치뼈씨 의 작품 「아름다운 靈歌」를 1983년도 노벨문학상 후보작품으로 

선정하고 이를 英文으로 번역하기로 한 韓國文學振興財團괴- 1982년 10월정 작품번역계 

약을 맺고， 이 작품을 번역， 미국인 바바라 먼츠 여사의 校閔쓸 거친 후， 계약에 따라 

韓國文學振興財團에 번역원고플 건내주고 그 대가로 3백만원을 받았다. 원작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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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이 번역원고흘 미국인 스잔 크라우더에게 다시 校關을 부탁， 스잔 크라우더는 이 

번역이 원작의 푼학성~을 전혀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서 교열을 볼 수 없으므로， 자신이 

직접 다시 번역하겠다며 원작자인 韓씨의 승락을 얻어 작품을 번역하였고， 韓國文쓸했￡ 

뺏財博i은 스잔 크라우더의 이름으로 이 번역본을 출간하였다. 

그러자 安씨는，\7韓I행l文學振興財團이 자선의 번역원고를 자신의 동의없이 스잔 크 

랴우더에게 셰공， \1 !r1]八이 자신의 번역원고플 참고하여 좋은 부분은 그대로 사용하 

고，\1가타 다른 부분의 경우에도 어휘나 푼장구성만윤 일부 바꾼 채， 이 작품올 재번 

역함으로써 표절행위를 하게 하는 한편，\1이러한 사정쓸 말면서도 스잔 크라우더의 

이름으로 번역본을 출간， 자신의 저작권올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하는 본 소송을 낸 것이다. 

이 판결은 작품의 번역에 관련하야 번역자에게도 저작권이 언정되는지의 여부와 떤 

역자외 법률상 보호푼제에 관한 국내의 첫 팎결이다. 

判決文

서 건 : 837~합6051 

원 고:안

피 고 : 재단법인 한국문학진흉재단 

변론종결 : 1984. 6.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백만원 빛 여에 대한 1983년 11월 10일부터 완제 

일까지 연 5푼의 율어l 의한 급원올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룹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찌 1항익 2백만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 원고에게 긍 1천만원 빛 이에 대한 소장송달억일부터 완져1 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서울에서 딸간하는 일간 조선일보 빚 코리아타임즈 

지에 별지 가재와 같은 사과광고문을 I회 거l 재하라. 소송비용은 펴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첼 및 가집행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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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사례 

이 유 : 원고는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강사 및 코리아타임즈지의 문화부장을 역임하 

고 현재 문학작품의 번역을 업으로 하는 번역문학가이고， 피고는 문화공보부의 감독하 

에 한국문학작품을 번역하여 해외에 소개하는 등 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 

인인 바， 피고 재단은 1982년 10월경 스웨덴 한림원 노벨위원회로부터 1983년도 노벨 

문학상 후보작품의 추천의뢰를 받고 소외 한 작 「아름다운 영가」를 1983년 2월말까 

지 번역하여 그 후보작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하고， 위 「아름다운 영가」를 영역할 번역 

문학가를 물색하다가 원작자인 소외 한 의 동의를 받아 1982년도 노벨문학상 후보 

작품인 검동리 원작의 을화를 번역한 일이 있는 원고에게 위 번역을 의뢰하여 원 • 피 

고는 1982년 10월 23일 rQ) 원고는 1983년 1월 20일까지 번역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번역비는 금 2백만원으로 하되 계약과 동시에 금 1백만원을 지불 

하고 잔금은 번역이 완료되고 펴고에게 인도한 후 하자가 없을 때 지불한다.@원고는 

번역원고를 외국인에게 교열을 받거나 조력을 얻을 수 있고 피고도 또한 교열을 받을 

수있다. 

교열 후 정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펴고의 의견에 따르며 제책과정에서 원고는 교정 

에 협조하여야 한다.@ 재판 발행시는 원고에게 3퍼센트에 해당하는 번역본 인세를 

지불한다」는 내용의 번역출판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번역의뢰에 따라 곧바로 

번역에 착수하여 번역을 끝마치고 제명을 rSong of SoulJ이라고 붙인 후 미국인 바바 

라 민츠 여사의 교열을 받아 1983년 1월 18일 위 번역원고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는 위 번역의 대가로 피고로부터 1982년 12월 6일， 같은 해 12월 23일， 1983년 1 

월 12일에 각 금 1백만원씩 합계 금 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각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는 위 아름다운 영가의 원작자인 한 의 동의를 

얻어 번역작업을 완료하였으므로 위 번역물에 대하여 독점척， 배타적인 저작권을 취득 

하였는 바， 펴고는 그후 소외 스잔 크라우더 (Suzanne Crowder) 에 게 위 아름다운 영 

가에 대한 별도의 번역을 의뢰하면서 동 소외언이 원고의 번역원고를 교부하여 동 소 

외인이 원고의 번역원고를 표절할 수 있게 하였고， 피고는 또 위 스잔 크라우더의 번 

역원고를 교부받아 그것이 원고의 번역원고를 표절한 것임을 잘 알면서도 위 스잔 크 

라우더의 이름으로 위 아름다운 영가의 영 역본언 rHymn of the SpiritJ를 출판하고 

원고의 번역원고는 출판하기를 거절함으로써 원고의 위 번역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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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다홍원의 1써상파 아울려 r씌자 가새와 갇은 사파공그[문의 거l 재릅 청꾸한다. 

01에 대하여 표]jL는 원:iI 펴고간이j 아참다운 영가의 출판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었으 

냐 펴고가 원:11.μ(>1]꺼 엔써자 아년 일시끔쓸 지원r하였고 또한 그 긍액이 단순한 저작권 

의 λ￥용허가따〕r 꾀 7써}는 너무 Jil액에 해당하므보 원， 피고간에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퍼라도 우} 계 

여 변역플의 자 

져급한 야상 저 

켓이격 원고의 

므로 

도급겨l 약의 일종엔 위탁저작겨1약이거나 저작권양도계약이묘로 

원 jL가 아다랴 펴고‘에게 있으며 따라서 약정한 번역료플 모두 

씌 침해란 있을 수 없고， 나아가 스잔 크라우더의 번역은 옥창적언 

잖-젤한 갓이 아니라고 다푼다. 

대， 진정 r생럽에 관하여 다품이 없는 갑2호증외 1 내지 4(각 최고 

삭) 강3호충~l 1 내 ~zl ~) (각 탑밴셔) 갑4호층의 1 내지 3(각 신푼) 갑4호증의 7(산푼) 

(영푼책자)의 각 기재와 증인 스잔 크라우더의 증언(다만 

쩨외)에 1랜폰의 천 취지흘 종합허하‘띤， 피고 재단은 1983년 1월 18 

딩4 역원고활 교부반아 。1촬 미국언 스잔 크라우더 

에게 j고혈윷 21뢰하했쓴 바， 위 조잔 크라우더는- 원고의 번역원고활 2 ， 3일 교열하다가 

원_:iL획 번역이 영어홀 사용하는 사땅이 읽으면 원작의 문화성이 전달되지 않는다고 주 

장허“약f 셔 원3[외 휘 번역완고의 교렬윤 거부하고 별도로 직접 번역하겠다고 제의하였 

고， 혹}편 원작사익1 소외 한 도 원고‘의 번역원고블 읽어 본 후 자신의 문학성이 잘 

탤-또l 지 뭇하고 윈작-의 -품격윤 유져시키지 뭇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번역원 

판하:처 r날 것읍 장력 8] 

아l 재 λ11 _;:;!_.아 위 

f펀 qf 

고의 랜역 

:t::_ 7'N 폴라야 

장 

위 요청 에 따라 1983년 2월초 위 스잔 

영가의 변역융- 의뢰하였는 바， 펴고는 위와 같이 별 

소요}떤어l 체 二L전에 교〈궐하여 달라는 취자보 교부한 원 

그대로 둔 사실， 소외 스잔 크라우더는 미국 사우-

전꽁하면서 1학기 동안 매주 6시간씩 창작강최릎 수장 

종사하떤서 

λ} 척획 C성역 엘에 」종사하여 우려말 중 쉬운 얼상 

핵는 핵E쩡 5~_ 펙사죠、‘황이 7}향-51며 。1 천 번역 아전에 소와 한딸숙작 「어떤 죽음J흘­

영역찮좋핵 3i.려야따염 즈보부터 벤역분학상 7}작상올 수상한 일이 있였는 1:l}, 동 소외안 

여 위 。}플 행씀 영역하떤서 원고으l 번역원2릎- 참고로 하여 표현이 좋거나 별 

없석 우단한 부분은 여룹 그대로 사용하고 기타와 부분도 어휘를 다른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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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il 장 ‘상 휘 석 :ti.. 청구사 

로 쓰거나 문장의 구성을 조금 바꾸는 등의 방법을 써서 1983년 6월정 f혈〕표획 !검역 

고를 완성하여 이를 펴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jl는 1983년 3월 12일껑 펴고가-

역원고 2 부플 복사하여 소외 스잔 크리-우더에게 송부-한 일이 있다는 소삭을 뜯;ι 파 1; 

에게 스잔 크라우더와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봇하였고 1983년 4월 6일정 

피고로부터 소와 스잔 크라우더가 교헐하였다는 원고의 번역원고달 반아 이룹 검토 

위 스잔 크라우더의 행위는 교열의 범위딸 벗어나- 원고의 1렌역원고 좋 표현야 좋은 

분이나 독창적인 부분도 마구 고쳐 오히려 원번역의 취지룹- 해치고 각주가 

설의 형식으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띤서 파~1l에깨 자신의 t앤약원 

것올 요청한 샤살， 이얘 녀1 하여 펴고는 원j_ì_어l 쩨 원고와 스칸 3.파우-녀 펴 

번역본을 출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 권은 원_lL의 명의로， 다환 한 국} 

우더의 명의로 출간할 것윷 제의하였는 바， 원고가 자산의 밴역원고어} 약깐의 

À 
_L 

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출판하는 것윤 용1갑-할 수 없다는 이유J또 이룹- 가젤한 사섣， 

그후 원고는 스잔 크라우더가 번역을 셰속하여 동인 맹의로 번역본야 

소식쓸 듣고 1983년 4월 26일 펴고에게 서면으로 위 번역작엽의 중지 

고플 반환할 잣을 요청하였으나 펴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야 없다가 1983년 

소잔 크라우더의 명의로 아름다운 영가의 번역본 fHymn of the SpiritJ플 

1983년 7월 22일 원고의 번역원고 사본 종 일부플 반환한 사살을 각 연정 

위 언정사설에 배치되는 율2호증(각서) 을8호종(이유셔) 을9호증(의전석)악 각 각)(~ 

와 증인 스잔 크라우더의 일부 증언은 받져 아니하고 달혀 반증이 없다-

무풋 번역저작권은 다엔의 저작품「을 그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 다륜 떤역호 t싼억 

그 번역붉이 완성됨과 동시에 별다른 공표나 흥폭절차 없어도 ，，;.]연히 방생 

것인떼， 위 인정 사설에 의하면， 원Jl가 비록 원작자언 소외 

역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 

처l 결하면서 펴고가 이 건 번역원고의 교열을 타인에거} 의뢰 ;성성 

필요가 였을 때에는 파고의 의견에 따료도확 약청하였 

펴고에써 교부는 하였지만 원작자인 소외 한 이 

변약을 마치고 01 
역에 이의찰 제가 

원고의 번역본의 출판에 강력히 반대의사-쓸 표서하~ir.， 펴 

의뢰받은 소외 스잔 크라우더거- 또한 원;il의 。3
-1 

국 아직 원， 펴고간의 협의에 의헌- 교열과 정정의 설 가치 7] 1 

위 번역풀이 완성되였다고 활 수 따서 원」[의 번역 서 작원이 발λ3 연성 

정 2)i)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원고의 번역물에 아직 2차적인 저작권이 발생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각컨대 원고의 위 번역원고는 원고의 정신적 노동과 그 창작성의 

산물로셔 원고는 위 번역물에 대하여 원고의 승락 없는 타인의 이용이나 임의 개작으로 

부터 법률상 보호되어야 한 정당한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인 바， 소외 스잔 크라우더 

가 원고의 승락을 얻음이 없이 원고의 번역원고를 참고하여 그중 좋은 표현은 그대로 

사용하고 기타의 부분도 상당부분은 어휘나 문장구성을 일부 바꿔 자신의 독창적인 번 

역물로서 출판한 행위는 원고의 위 법률상 보호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위 

법한 행위라 할 것이며 피고는 비록 처음에는 위 스잔 크라우더에게 원고를 교열해 줄 

것을 부탁하며 이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동 소외쉰야 며칠 후 교열거부혀 의사를 표 

시하여 동 소외인과의 별도의 번역출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번역원고를 

위 소외인에게 그대로 보관시킬 경우 문화공보부 해외공보관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외의 톰을 내어 같은 원작을 번역하는 위 소외인이 번역시간이 넉넉하지 않 

은 데다가 한국의 문화， 풍속과 특수한 의식세계에 깊은 이해가 부족하고 특수어휘에 

익숙치 못한 관계로 자연히 원고의 번역원고를 참고하게 되리라는 사정이 충분히 예견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시 회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3년 4월 26일에는 원 

고로부터 번역원고의 반환을 요구받고서도 이 요구를 무시한 채 스잔 크라우더에게 계 

속 맡겨두였다가 동 소외인의 번역이 완성되어 번역본이 출간된 후인 1983년 7월 22일 

에야 원고의 번역왼고 사본(그것도 일부만)을 반환함으로써 결국 피고는 소외 스잔 크 

라우더가 무단히 원고의 번역원고를 이용함에 있어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나아가 

위 소외인의 번역원고를 출판하였는 바 피고의 위 행위는 소외 스잔 크라우더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고의가 아니면 과실로 방조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파고의 위 위법 

행위는 번역 문학가로서 자선의 번역물이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되고 그것이 타인에 의 

하여 무단허 이용되거나 개작되지 않을 것을 바라는 원고의 명예감정을 훼손하여 

원고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을 것임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게 인정되므로 

파고는 원고의 위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켓인 바 그 방법에 관하여 보 

건대 암서 본 어 건 피고의 위법행위의 태양 벚 정도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위 정신적 

손해는 금전배상으로 위자되는 데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사과광고문을 게재할 펼요까 

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펴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펴고의 불법행위의 

대양 및 정도， 원고의 사회적 지위와 원， 펴고간의 관계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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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위자료 정구사례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3백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펴고는 원고에게 급 3백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익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년 11월 10일부터 완제일까지 띤법소정 

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89조， 제 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볍 제 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7. 24. 

재판장 판사 정 귀 호 

판사 서 기 석 

판사 조 관 행 

어머니의 名響가 製鎭된 경우， 
子女들에 대하여도 名響製賴아 成立되71 
위해서는 父母 · 子女관계라는 事實 ò1

總示되는 등의 相當因果關係가 었어야 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I 984. 10. 15.자 판결 (837~단7668) 

事寶擬要

허위 날조된 사실을 내포한 책자를 저술， 일반에 배포함으로써 직계존속의 명예 

훼손한 경우에 그 자녀등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가? 

서울민사지방법원 朴燦柱 펀-사는， 이 씨 외 5얀이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 卓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등 청구소송에서， 「특정인의 사회적인 평가와 명에감정윤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명예훼손은 고도의 개언적인 속생을 갖는다」고 설시하고， 「원고 

들의 어머니에 대한 부도덕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척시하여 어머니의 명예플 훼손한 경 

우에， 이로 말01 암아 그 자녀플인 원고블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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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외에 부모와 자녀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등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뜨 

로， 원고틀의 이픔을 직접적으로 척시하지 않은 이상 원고플에 대한 명예훼손의 책임 

을 풍을 수 없다」고 판시， 원고블의 청구를 가각하였다. 

니인 

로써， 

원고 이써등-은， 다[ 씨가 1979년 「통일교의 실상과 허상」이라는 책 가운데서 어머 

양씨와 통일교 교주인 문 씨의 관계를 밝히자， 이틀 내용이 모두 허위의 사실 

고안이 된 어머니는 물콘 자선들의 명예휠- 훼손하였다며， 위자료로 金 5십만원 

썩 (원고 1인당)올 지급하라는 본 소송을 냈였다. 

判決文

사 

원 

퍼 

I::l~ 료료 
‘-“-
:::<: 
τ-

3‘ 12 

전 : 837}만7668 위 자료등 

고 : (1) 이

고: 

부산사

(2) 이 

서울

(3) 이 

셔 윷

(4) 이

셔울  

(5) 이

창원 시

(6) 이 

원고등 소송때리인 변호사 이홍수 

셔윷 중구 을지로4가 암풍상가 525(국제종교문제연구소) 

3[:송:대2-]인 변호사 한 현 

절 : 1984. 9 ‘ 17 ‘ 

문 :1. 원고등의 펴고에 대한 청구뜰 포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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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몇 위자료 정구서버! 

청구취지 : 펴고는 원고틀에게 각 급 500 ， 000원과 이에 대한 이 건 소장송달 다음날부 

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펴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파 가집행선고. 

이 유 : 피고가 국제종교문제연구소룹 설립하여 그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1979. 11. 

25. r통얼교(統→敎)의 실상(寶相)과 허상(虛相)J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저술하여 배포 

한 사설， 펴고는 위 책자에서 세계기독교통일선령협회의 창설 경위와 국내의 활동상황 

에 관하여 언급하는 중에 『세청 이대 (첼大)사건의 전말』이라는 소제목 아래 「이대사건 

의 실마리는 대개 아래와 같다. 53년말 문교주가 대구에서 말을 붐이지 못하고 그야말 

로 장바차럼에 고무신을 선은 핫바지차럼의 초라한 몰골로 싱경하여 몸하나 의지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멜 때인 1954년 4월초에 구세주격인 여인이 나타났으나 그가 바로 

이대 음대 성악교수였던 양 여인이었다. 그녀는 을지로6가에 있떤 자기집 

뒷방에 문교주의 거처를 마련해 주고 기숙시켰다. 이때 양 은 남편이 중병을 앓아 

누워 있였으므로 결혼생활은 불행하기 이틀데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든 남편은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문교주에게 홀딱 빠져버렸고 급기야 남편이 죽자 조금도 슬픈 

가색이 없이 웃으면서 자가야말로 주념을 만났으므로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털어놓았다 

고 한다. 푼교주와 양 은 양의 남편이 살았을 때부터 섬상한 관계가 아니였던 것이 

다. (중략) 양 도 죽고 말았다」라고 적시 (調示)한 사실은 당사자플 사이에 다품이 

없고 성립에 다툼야 없는 갑제 1호증(제적등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등은 포두 위 

양윤영의 자녀들인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없다. 

원고등 소송대리얀은 위와 같은 적시사실들은 모두 허위사실들로서 피고가 위 책자 

저술， 발간하여 각 종교계와 지상에 배포하고 이들 내용이 일반잡지나 주간지에까 

지 흥미위주로 게재소개됨으로써 당사자인 위 양 은 물론이고 그의 자녀둡인 원고 

등마저 사회척-으로나 가정적으로 인격을 손상당하고 삼한 정선적 ;il통을 받게 되였으 

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히-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장하고 있으므로 쌀피전대 원고등 주장의 인격에 관한 권려는 넓게는 생명， 신체， 건 

강， 자유라는 제 。1 씩을 포함한 개념야라 하겠A나 좁게는- 대상되는 인풀의 풍성， 덕 

행， 명성 등 소위 명여}에 대한 사회적안 평가 빛 이에 대한 동언의 강정 (명예감정)을 

중핵 (따核)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등이 침해되였다 주장하는 언격에 관한 권라도 이 

러한 명예에 대한 샤회적인 평가와 명예감정이익이라 할 것인 바， 우선 당사자들 사이 

에 다툼이 없는 위 적시사설이 과연 허위사실인가의 점은 접어두고라도 동 척사사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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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위 양 에 관한 것을 뿐으로서 원고등을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아니하여 원고등 

이 위 양 의 자녀물임플 명시하거나 암시하지도 아니하는 이상은 피고의 그와 같은 

사실의 적시로 직접 당사자가 되는 위 양 의 명예가 훼손되느냐의 점은 별론으로 

하고 위 적시와 같은 명예라는 고도의 개인책인 속성에 비추어보면 바로 원고등의 명 

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컷이고， 설사 피고가 위 책자를 저술하여 발간， 배 

포하면서 위 적시사실로 인하여 위 양 의 자녀들까지 주관적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다소의 활동장애가 뒤따를지도 모른다는 점을 예견하 

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그와 같은 적시행위와 원고등의 주판 

적얀 명여}감정의 훼손 사이에는 볍률상의 보호가 요구되는 상당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고등은 통상손해의 형태로건 특별손해의 형태로건 배상받 

을 수는 없다 하겠으니 원고등의 이 건 청구는 이미 이 점에 있어서 이유 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고등의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등의 부 

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10. 15 ‘ 

판시- 박찬주 

.................. ‘ ..•............ ‘ ........................................................................•...................... 

罷免‘處分의 不當性을 浮刻시켜 報道하면서 
實質的 理由를 「노교감과 교장과의 불편한 
관계」등으로 표현했다고 하여 이를廣實에 

反한다고 할수 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 8. 21.자 판결 (867~합 1441) 

서울고등법원 1987. 8. 18.자 판결 (86나3679) 

事寶擬要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는 새한신문 1983년 12월 5일자 3변에 1fT저학력 고3생에 

학력고사 원셔 발부말라」 부당-한 지시 항의한 교감 파면」 제하의 가사룹 보도했다.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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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내용은， 「복지중고 교장인 안 씨가 동교 1984년 졸업예정자 중 평균성적이 

60점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1984학년도 대입학력고사 원서를 발부하지 말라는 방침을 

세운 데 대해， 노  교감등 4명의 3학년 담임들은 교장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재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교장은 당초의 방침윤 강행했으나， 학부모의 진정에 따라 경기 

도교육위원회가 지원서를 추가 발부토록 했다. 안교장은 이같은 사태가 노교감의 처신 

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노교감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했으나 동인이 거부하자 학 

교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무태만등을 이유로 노교감의 파변을 결정했다. 교련은 이 

를 중대한 교권침해로 보고， 노교감의 교권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펴기로 

했다」는 컷이다. 이에 대해， 원고 안  써는 이 보도포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 

다고 주장하며 1983년 12월 21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신청을 했었다(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 12호 94면 참조) . 그러나 양측의 의견이 대립되어 중재가 

불성립되자 안씨는 서울빈사지법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가， 1984년 5월 25일 승소 

하였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 사단법언 대한교육연합회는 새한신문 1984년 7월 16일자 

3변에 정정보도푼을 게재한 후 항소하였으나， 1985년 8월 16일 신청인 승소를 유지한 

채 정정보도문의 일부플 변경하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자 다시 상고하였다. 그러나 대 

법원에서도 상고기각 판결이 나왔다. 

이에 안씨와 복지학원은 대한교육연합회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서울민사지방법원 제 12.l츄(재판장 양엔평 부장판사)는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고， 원고들 

은 항소하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져l7부(재판장 검종화 부장판사)는 1987년 8월 18일 학교법인 복 

지학원과 안 씨가 새한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노 이 파면처분을 당한 실질적 중요한 이유가 

학교장의 비교육적 지시에 항의한 데 있다는 점을 들어 중대한 교권침해로 판단， 파면 

처분의 실질적 이유를 ‘부당한 지서 항의’， ‘노교감의 처신’， ‘교감과 교장과의 불편한 

관계’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이 원고들이 주장하듯 전설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서， 원고들의 항소뜰 모두 기각했다. 

1審判決文

사 건 : 867~합1441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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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l. 학교밥인 복지학원 

의정부시

대표자 이사장 안

2. 안 

의정부시

원고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 창 동 

피 고 :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 (大輪敎育聯合會)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25 

대표자 이사 박 얼 경 

소송대리인 변호시- 하 죽 봉 

변론종결 : 1986. 7. 10. 

:>:: .,- 문:l. 원고뜰의 펴고에 대한 청 보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플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뜰에게 각 급 100，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탈 익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펴 

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갤 빛 가집행선고. 

이 유 :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호증(선문， 을제 4호증획 8과 같다. ) , 갑제 3호 

(볍인등기부등-본) , 을제 1호증의 1 (정관)， 2 (시행세칙) , 각 공푼서야므로 진정성립 

이 추정되는 갑제 7호증의 1, 2 (각 경력증r성)의 각 기재에 증인

의 각 층언 및 변론의 전 춰지를 종합하띤， 원고 학교법인 복지학원(야하 원고법인아 

라고 한다. )은 1970. 6. 13 ‘ 설립되어 의정부시 소재 복지중고등학교블 설치，운영하 

는 학교법인이며， 원고 안 은 원고법언의 설렴자로서 1973. 11. 24.부터 1985. 4. 

25.까지 위 학교의 교장으로 (다만 1982. 5. 10.부터는 중고교가 분리되어 고교 교장 

으효 재직하였다.)， 1985. 5. 4.부터는 원고법인의 이사장으로 각 재직하여 온 자이 

고， 펴고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석의 전문성 확립을 기하여 교육악 찬흥과 푼화의 

장달에 기여함을 목척으로 설럽된 사단법언으로서 교육계소식파 피고의 활동을 보도하 

기 위하얘 기관지인 새한선분을 주 1회 발행하여 전국의 회원에게 배포하고 었는 사 

실， 1983. 12. 5.자 새한산푼 3면 중앙에 n저학력 고3생에 학력고사원셔 t설부말라」 

부1강한 저시 항의한 교감 파면』이 셔l목 아래 복지중고 안  교장이 동교 졸엽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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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 중 평균 60점 이하 학생들에게 84년도 대입학력고사 지원셔틀 발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데 대하여 노  교감등 4명의 3학년 담염둘은 교장에게 교육적 차원에 

셔 채고하여 줍 것을 건의했다. 안교장은 당초의 방침을 강행하였으나 9. 28.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학부모의 진정에 따라 학교에 대한 감사-흘 실시하고 지원서찰 추가 발부­

토록 하였다. 안교장은 이갇은 사태를 노  교감의 처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 

단， 노교감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했으나 동인이 이륜 거부하자 학교측은 10. 3. 자로 똥 

언에 대하여 직위해제하였다가 10. 22. 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립학교볍 저]61조 서1 

1， 2호(직무상 의우위반， 직무태만)의 사유로 노교강의 파면읍 견정하였다. 노교감의 

찬성을 받고 10. 7 ‘ 진상을 조사한 교련의 조사결과에 의하띤 직위해제조치의 사유 

가 석연치 않고， 노교감의 태도엔 문제가 없으며， 노교감과 교장과의 불편한 관계가 

원언이라고 판단돼 학교측에 정계를 재고하여 좋 것윌→ 요청하였으나 학교촉아 파면 

칭계촬 강행하고 재섬위의 전망이 어둡게 되자 교련은 11. 21. 교권옹호위원회뜰 소 

집하여 교권회복을 위한 방얀을 논의하였는데 참석한 위원들은 노교감의 인사처분을 

중대한 교권침해로 판단하였으며， 교련은 노교감의 교권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활 

동을 펴기로 했다는 내용의 가사가 재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았고 달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원고품은 원고법인이 위 노  교강을 파면한 것은 원jl 안 교장과의 

불편한 관계를 시유로 한 것이 아니고 원고법인이 1983. 10. 3. 위 노  교깎을 직 

무수행능력부족， 끈무태도불성설 등을 이유로 교감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처분을 하자， 

위 노 은 그 구제룹-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펴고， 문교부， 경기도 교육위원회 등 관 

계기관에 원고 안 을 비방하고 위 학교운영의 문제점을 적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학교장과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켰으므로， 원고볍인은 같은 달 

22. 정계위원회플 소집하여 위 친정행위는 교사로서의 직분이l 배치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립학교법 저.]61조 저]1， 3호에 따라 위 노 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기관지인 워 써한신문은 사실의 공표전에 

모든 공표사항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사와 주의플 경주하여야 할 언론 

으로셔의 수의의무에 위반하여 위와 갇은 허위보도플 함으로써(원고 안 은 피고 

상대로 그 정정보도릅 구하는 소송윷 제가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 불법행위로 

원고틀의 교육자로셔의 r껑여l플 훼손-하였으뜨로， 펴고는 원고뜰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위자료플 지굽할 의푸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보도의 전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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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위 노 에 대한 정계경위에 관하여 쌀펴보기로 한다. 

각 성럽에 다퉁이 없는 갑제 4호증의 1 (가록표지， 을제 4호증의 1과 같다.)， 2 (기록 

목록)， 3 (서증목록)， 14 (소취하접수증명원)， 15 (사실조회， 을제 4호증의 41과 같 

다.)， 16 (사설조회회보， 을제 4호증의 42와 참다‘). 17, 18(각 증인신문조서， 다만 각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 갑제6호증(확인서) , 을제 2호증의 1 (규칙)， 2 (운영규정) , 

을제 4호증의 2(서증목록)， 3 (증인목록)， 4 (인사발령통지셔)， 5 (처분사유설명서) , 

6(재섬청구)， 7 (재심청구각하통지)， 8 (신문가사)， 9, 10 (각 진정서)， 11 (진정내용에 

대한 진상조사실시)， 12 (진상조사보고)， 13(인사조치에 대한 의견)， 18 내지 23(각 확 

인셔)， 24 (회의록)， 25 (회의내용)， 27 (이력서)， 28 (교원자격증). 29 , 30 (각 표창장) , 

31(감사장)， 32 (소장)， 33, 38, 45 , 46 (각 증인선문조서)， 34 내지 37, 48, 49(각 

신문기사)， 43 (준비서면) , 을제 5호증의 l(약속서). 2 (탄원서) , 을제 6호증(판결) , 을 

제 7호증의 1 내지 6(각 신문기사 발훼) , 각 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4호종의 4(교직원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신청)， 5 (제청승인)， 6 (이사회 

회의록)， 7 (정계요구서)， 8 (징계의결셔)， 9 (징계회의록) , 각 증인 조윤철의 증언에 

의하여 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 4호증의 14 내지 17(각 확인서). 26 (진술서)， 47 (진 

상보고) , 각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 4호증의 10 (재섭회의 

록)， 11 (재성결정문)의 각 기재에 증인  각 증언(다만 증인 

의 증언 증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자를 종합하면， 위 노

은 1978. 2. 28. 위 학교의 평 교사로 발령 받고 1981년 교감으로 승진되 어 1983. 9. 

경까자 2회의 학교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오던 중 같은 달 말경 위 학교 

의 원고 얀  교장이 60점 이하의 학생은 1984학년도 대입학력고사원서를 발부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여 원서제출희망학생 129명 중 무려 77명에게 원서를 써줄 수 없게 

되자 위 원고에게 학생들의 대학진학소망을 고려하여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원서를 써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겠다고 건의하였으나 묵살된 후 학부모의 진정으로 

같은 달 29. 경기도교육위원회 장학사와 학무국장등이 위 학교에 나와 진학을 희망하 

는 모든 학생에게 응시원서를 써 주라고 지시하여 60점 이하의 학생들에게도 응시원서 

가 발부된 사실， 위 교육위원회의 지시가 위 노 의 진정에 의한 것으로 오언한 위 

원고는 자신의 지서를 따르지 않은 위 노 을 퇴직시꺼기로 마음먹고 위 장학사등이 

돌아간 같은 달 30. 17: 30경 고교 3학년 3반 담임을 겸하고 있던 위 노 과 다른 3 

학년 담임교사들을 불러 학생지도의 잘못으로 물의룹 벚었다는 이유로 모두 사표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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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10. 1.에도 위 학교의 서무과장인 소외  교사등과 함께 

위 노 에게 계속 사표룹 내도록 강요하였으나 위 노 이 끝까지 거절하자 같은 

달 3. 원고법인 이사회를 소집하여 학교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 

고 다른 교사플 선동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 노 에 대하여 교감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처분을 한 사실， 위 노 이 같은 달 4.부터 8. 경까지 펴고와 문교부， 경 

기도 교육위원회， 의정부 교육청， 정부합동민원실 등에 원고 안  교사발령시 백 

지의 사직원을 미리 받아두고 수시로 교사들에게 서말서를 쓰게 하며， 교장의 말한마 

디로 학생들을 정학시카고，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각종 잡부급을 걷어 이를 무단히 사 

용하는 등 위 노 자산이 위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경험， 목격한 위 학교의 비 

리를 적시함과 아올러 자산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고의 교권과장 소외 조 이 같은 달 7. 위 학교에 와 교사， 학 

생， 학부모 그리고 경기도 교육위원회 공무원 등을 면담하여 위 학교의 운영과 위 노 

재현에 대한 위 처분의 경위를 확인하는 등 위 진정으로 그 진상이 말려지게 되자 원 

고법인은- 같은 달 22.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 노 이 직위해제 빛 대기발령중에 

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각계에 학교의 비리를 진정하는 등 그 자신의 교권행사를 빙자 

하여 학교와 학교장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학교운영상의 무질서를 야기시켰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저161조 제1， 2호에 의거하여 위 노 을 파면처분한 후 원고법인의 재섬위 

원회는 같은 해 11. 26. 위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각하한 사셜， 피고는 위 파면처분 

후 갇은 탈 21. 교권옹호위원회를 열어 위 파면처분을 중대한 교권첨해로 판단하고 그 

처분야 취소되지 않는 한 위 노 의 교권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제 4호증의 12 , 13 (각 선문)， 17, 18(각 증인신문조서) , 을제 4호증 

의 44 (탄원서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 중 위 언정에 반하는 부 

분은 먼지 아니하며， 위 갑져17호증의 1, 2, 갑제 2호증의 1, 2. 3 (각 판결) , 겁제 8호증 

(호적등본) , 갑제 9호층(진던서) , 잡제 10호증의 1 (졸업증r성서)， 2, 3, 4 (각 학위수여 

증) , 잡제 11호증의 1 내지 5(각 부똥산등71 부등본) , 갈제 12호증-의 1, 2 (법인 기본재산 

대장표지 벚 내용) , 갑제 13호증(신푼)의 각 가재는 위 인정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러 

반증이 없다(한편 위 갑제 2호층의 1, 2, 3, 갑제 13호증의 각 가재에 의하면， 원고 얀채 

란은 피고흘 상때로 제기한 위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명령사건에셔 승소확정판절을 받 

고 위 새한신문에 그 정정보도문이 게재된 사샅이 안정펴나， 위 판결은 위 기사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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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해룹- 엽였다고 인정한 것일 뿐 그 기사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 아 

니다.) . 

그렇다면 위 노 은 원고 안 의 위와 같은 비교육적언 지시에 대하여 교육적 

견지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였을 뿐이나(경기도 교육위원회에 대한 진정이 위 노  

아년 학부모에 의한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 이를 이유로 원고볍안으로부터 

부당하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처분을 받자 자선의 교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플 시정 

할 수 있는 관계기관에 위 처분의 부당성과이플 뒷받침할 만한 위 학교의 운영실태 등 

을 적시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원고법인이 위 처분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학교장의 지시에 항의하여 위 처분을 받은 자가 워 진정으로 학교와 학교장의 명예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위 노 을 파면하였다고 할 것인 바， 결코 위 노 에 대한 

교권 침해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는 위 사설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의 7-1 위향상과 교권 

확립윤 위하여 활동하는 피고가 위 진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였다는 점보 

다는 위 파면처분에까저 이르게 된 위 사태의 발단이 위 노 이 위와 같이 학교장의 

비교육적 지시에 항의한 데에 있고 이것이 또한 설질적으로 위 파면처분의 중요한 이 

유가 된 점을 교권침해로 판단하여 위 파면처분의 부당성을 부각시켜 보도하면서 그 

실질적 이유를 「부당한 지시 항의 J ， r노교감의 처신」 또는 「노교감과 교장과의 불편한 

관계」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여 야플 진실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위 보도 중 피 

고가 위 노 의 신청으로 그 진상을 조시-하고 위 노 에 대환 교권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다는 부분은 피고 스스로의 행위와 판단을 그대로 보도한 것으로서 정 

확히 전실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위 기사가 진실에 반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펴고에 대한 이 사건청구 

는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 

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89조， 제 93조룹 적용하여 주푼과 갇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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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審判決文

사 건 : 86나3679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l. 학교법인 복지학원 

의정부시

대표자 이사장 안

2. 안

의정부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 창 동 

피고， 피항소인 : 사단법인 대한교육연합회 (大韓敎育聯合會)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25 

대표자 이사 박 일 경 

소송대리언 변호사 하 죽 봉 

변론종결 : 1987. 5. 12.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사례 

원심판결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 8. 2l. 선고， 86가합1441판결 

주 문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원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금 100.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 

한 금완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몇 가집행선 

고. 

이 유 :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신문， 을제 4호증의 8과 같다) , 갑제 3호 

증(법인등기부 둥본) • 을제 1호증의 l(정관)， 2 (시행셰칙) ,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 

이 추정되는 갑제 7호증의 1, 2 (각 경력증명)의 각 기재에 원섬 및 당심증인  원 

심증인 의 각 일부 증언(단 위 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학교법인 복지학원 (이하 원고법인이라 

한다)은 1970. 6. 13. 설립되어 의정부시 소재 복지중고등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법 

인이며， 원고 안 은 원고 법인의 설립자로서 1973. 11. 24.부터 1985. 4. 25. 까지 

위 학교의 교장으로(다만 1982. 5. 10J휴터는 중고교가 분리되어 고교 교장으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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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r}) ， 1985. 5. 4.푸터는 원그l법인의 이사장으로 각 재직하여 온 자이고， 펴고는 

교원의 지위향상 벚 교직원 전문성 확립쓸 가하여 교육의 전흉과 문화의 창단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섣립된 사단볍인으로서 교육계 소식파 피고의 활동을 보도하기 위하여 

71 관지인 새힌-선푼-윤 주 X회 발행하여 전국의 회원에게 배포하고 있는 사실， 1983. 

12. 5. 자 새한선문 3띤 숭앙에 r저학력 고3학생에 학력고사 원서 말-V_1:갈라」 부1강지시 

헝의한 교감파띤』이라는 제꼭 아래 복지중고 안 교장이 동교 졸엽예정자 중 평균 

60점 이하 학생쓸어l 깨 84"칸도 대입학력고사 자원서를 발부하지 않는다는 방침쓸 세운 

더1 패하여 노  il감등 4맹의 3학년 담-염플은 교장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재고하여 

줍 젓을 건의했다‘ 얀교장은 당초의 방침플 강행하였으나 9 ‘ 28. 경기도 교육위원회가 

학부포의 진정에 따라 학교에 대한 감사릎 실시하고 지원서블 추가발부토록 하였다. 

안교장은 이갇은 사태뜰 노  교감의 처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노교감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했으나 동인아 이-블 꺼부하자 학교측은 10. 3. 지-로 동인에 대하여 직 

위해제하였다가 10. 22. 정겨l 위원회룹 소집하여 사립학교법 제 61조 1， 2호(직무상 의 

우위반， 직무태만)의 사유로 노교감의 파면올 결정하였다. 노교감의 진정을 받고 10.7 ‘ 

전상을 조사한 교련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직위해제 조치의 사유가 석연치 않고， 노교 

갑의 근무태도엔 문제가 없으며， 노교감과 교장과의 불편한 관계가 원인이라고 판단돼 

학교측에 정계쓸 재 jl하여 줍 것을 요청하였으나 학교촉이 파면 정계블 강행하고， 재 

샘위의 전망이 어둡게 되자 교련온 11. 2l. 교권옹호위원회를 소집하여 교권회꽉을 위 

한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참석한 위원뜰은 노교감의 인사처분을 중대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였으며，..ll!.련은 노교감의 교권회복을 위한 다각석연 지원훨동」을 펴 

기로 했다는 내용의 지사가 게재된 사설을 안정할 수 있고 달퍼 반증이 없 

다. 

원고뜰은 이 사건 청구원인 사설로서， 원고 안 이 동교 좋엽예정자 중 평균 60점 

야하 학생틀에거1 84학년도 대입학력고사 원서룹 발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셔l운 바도 

없고， 교감언 노 아나 여타의 교사-닫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현행 학제상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며， 원:2 법인이 위 노 을 직위해제하고 나 

아가 파면처분한 것도 원고 안 과의 불편한 관계활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위 노

이 교장을 갚-펼하고 일션교사활 지휘 감독하여야 할 교감으로서 직푸수행능력이 부 

족하고， 무단결근， 무단조되 등 근무태도가 불성실하였기 때분에 이싸회흘- 소집하여 

교감직위해제 렛 대거발령 처분을 한 젓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노 이 근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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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커녕 그 구제를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피고， 문교부， 경기도 교육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원고 안채란을 비방하고， 위 학교운영의 문제점을 적시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학교장과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켰으므로 같은 달 22. 정계위원회 

를 소집하여 위 진정행위는 교사로서의 직분에 배치되고， 교원으로서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사립학교법 제 61조 1， 3호에 따라 위 노 에 대한 파면을 결정 

하였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기관지언 위 새한신문은 사실의 공표 전에 모든 공표 

사항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사와 주의를 경주하여야 할 언론으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위와 같은 허위보도를 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 

손하였으니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그러므로 과연 위 노 에 대한 정계경위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이에 관한 새한신 

문의 위 보도가 허위사실의 보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주장사 

실에 부합하는 갑제2호증의 l(판결) , 갑제 4호증의 10(재심회의록)， 12， 13(각 신문) , 

17 ， 18(각 증인신문조서) , 올제4호증의 44(탄원서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와 원섬 및 

당섬증인  증언은 뒤에 인정하는 사실의 기초된 중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역시 같은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갑제2호증의 2， 3(각 판결) , 갑제 4호증의 4(교직원 

직위 해제 및 대기발령신청)， 5 (제청승인)， 6(이사회 회의록)， 7 (징계요구서)， 8 (징 

계의결서)， 9 (징계회의록)， 11 (재심결정문)， 16 (사실조회회보) , 갑제 13호증(신문)의 

각 기채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고， 오히려 각 성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1(규칙)， 2 (운영규정) , 을제 4호 

종의 4(인사발령통지서)， 5 (처분이유설명서)， 6 (재심청구)， 7 (재심청구각하통지) , 

8(신문기사)， 9， 10(각 진정서)， 11 (진정내용에 대한 진상조사실시)， 12 (진상조사보 

고)， 13 (인사조치에 대한 의견)， 18 내지 23(각 확언서)， 24(회의록)， 25 (회의내 

용)， 29, 30 (각 표창장)， 32 (소장) , 33, 38, 45, 46 (각 증인신문조서)， 34 내지 37, 48, 

49(각 신문기사) , 을제5호증의 2(탄원서) , 을제 6호증(판결) , 을제 7호증의 1 내지 

6(각 신문기사 발훼) , 원섬증인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 

4호중의 14 내지 17(각 확인서)， 25 (진술서)， 47(진상보고)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임 

 조  당섬증인 검 의 각 종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노 은 

1978. 2. 28. 위 학교의 명교사로 발령받고 1981년 교감으로 승진되어 2회의 학교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오던 중 1983. 9.말경 원고 안  교장이 60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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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생에 대하여는 1984화년도 대업학력고사 원서룹 말부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여 원 

샤깨폴 회 I앙 천4-생 129 1 영 웅: 푸려 77명에게 원서룹 써 줍 수 없거l 되자 위 원고에게 학 

생플의 다i 핵-진합소양윤 고려하여 진학을 희땅하는 학생 포듀-에거1 원서칠→ 써 주는 것이 

학부행으로 자치하는 생명불상자의 전화 진정으로 

탄 29. 성겨도 교육위원회 장학사와 학우국장 등이 우1 학교에 나와 진학윤 희망 

생 

직쉽 압휘， 

위원회의 자시 

사뜰 띠 

써 주라고 지시하고 원셔 따강얼인 갇은 달 30. 까지 

60 점 이하의 학생쓸에게포 응사원셔가 발부-펀 사설， 위 교육 

위 노 의 잔정얘 의한 것이라고 생각한 원고 안 은 자신의 지 

휘 노 을 퇴직시키거로 마음먹고 위 장학사등이 -똘아간 같은 달 

성 j 7_ ji'_ :3학년 불려 학생자 ;선-1김'_0 ;::: 
-c'~ /-、 -~ 벚였다는 이 

내도록 자사하고， 같은 혜 10. 1.에도 위 학교의 서무과장언 소외 

교사등-과 함께 위 노 에게 계속 사표플 내도록 강요하였으-나- 위 노  

끝까지 거절하자 침?은 딸 3. 원고 법인 이사회활 소집하여 학교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근무태도가 불성설하고， 다른 교사렐 선동항 우펴가 있다는 이유플 둡어 위 노

써 대하여 교감직위해제 빛 대거발령처분을 한 사설， 위 노 이 야에 반발하여 같은 

4. 부터 8. 경까자 펴고와 문교부，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정부교육청， 정부합꽁- 만원 

션 등-에 원고 안 야 교사발령사 백지의 사직원을 ul 라 받아두고 수사로 교직원 

얘기| 사말서콸 쓰게 하며， 교장의 말 한마디 s_ 학생들을 정학서키고， 교사외- 학생 

걷역 이를 우단히 사용하는 등 위 노  자신이 위 학교에서 

흉안 직접 경험， 옥격한 비리활 적시함과 아울려 자션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 

째 몇 대 71 밥랭처분획 사정을 구하는 진정셔릎 제출한 사설， 그혀하여 피고의 교권과 

장 소외 조 이 갇은 댈 7 위 학교에 와 .J.ï1_사， 학생， 학부또 그리고 경기도교육위 

t판당하여 우} 학교의 운-영파 위 노 에 대한 위 처분의 경위룹 확인 

정으~!~- -ι 잔상어 딸려지거} 되지- 원고법인은 칼은 달 22. 정계위원회를 

하여 위 노 야 석위해짜 벚 다}가발령 중에도 반성하지 아니획-고 각계에 학교의 

벼려룹 전청혀-는 등→ 그 자산씌 jt권행사쓸 벙자하여 학교외- 학교장의 품위를 손상시키 

고? 화교운영 성의 철셔판 야자시켰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 612i: 1, 2호에 의하여 위 

원-고볍언의 재섬위원회는 같은 해 11. 26. 위 처분에 대한 재 

심청구룹 각하힌 사실， 펴고는 위 펴-면처분 후 같은 딸 21. 교권용호위원회를 열어 위 

‘사분쓸 좋대한 파[권청해 j긍- 판단하고 ::L 처~뿐-이 취소되지 않는 한 위 노 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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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회복을 위하여 노락하기로 결정한 사실윤 각 인정할 수 있윤 뿐이다 

위 언정사실에 위 새한선문의 보도내용활 견주어 보건대‘ 위 보도 종 파고가 위 노 

의 잔정으로 그 전상을 조사하고， 위 노 의 교권침해에 ;강상딛랙#허 대응웅→카로 히하-였 

다 

합하는 갯일 뿐 아니 E랴F’ 이 사천 정계경우}에 관송l얘 살펴보더라도 결국 노  

안 의 비교육적 지시에 대하여 교육적 견지에서 사정윤 요구하였다가 야것아 

적 원인이 되어 원고법언으로부터 부당하게 직위해째 몇 대 71발령처분을 받깨 된 :섯여 

고， 이어l 자신의 교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룹 시정할 수 있는 관셰 거판에 위 처분의 

부당성과 이를 뒷받첨할 만한 학교의 운영설째 등-쓸 척시한 진청셔판 제출하였다가 워 

진정으로 학교와 학교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파변까지 당한 갯으로써 이 

노 얘 대한 교권침해가 아니라고늪 할 수 없다 한 것인 바， 교원혀 지위얄삿꾀~ :æ_ 

권확립을 위하여 활동하는 피고가 위 파면처분-에 이르게 된 사태의 밥단아 우} 

이 위와같이 학교장의 비교육적 지샤에 항의한 태에 었고 이것이 또한 설질적으보 휘 

파면처분의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는 점윤 블어 증대한 교권 침해로 판단하고 위 3ι

의 진정에 의하역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되였다는 점보다는 위 셔푼의 부당성 

부각시켜 보도하띤서 파면처분의 설;설적 이유플 ‘부-당한 자서 항의’， ‘노교감의 ;Z1 션’， 

‘노교강과 교장과의 불편한 관계’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여 이를 전살이i 반한다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떤， 위 가사가 진실에 반하는 허워보도 주장하변서 아쓸 전제보 하석 

뎌 나아가 해외 배상을 구하는 원고달의 피고에 대한 여 사건 챙 

이 이유 없어 이릎- 각각합 갓인 바， 원판결은 야와 결 갈야하여 정당하고， 이어l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갈의 모두 가각하고， 

고뜰외 부당으로 하기로 하여 주운과 판결한다 i 

1987. 8 ‘ 18. 

재판장 

판사 

판사 

김 종 화 

채 영 

임 순 영 

}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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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웠名으로 게재된 手記의 人的 事項이 
原告와 일치하여 名響가 펼똥鎭되었으니 

그피해를罷慣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I 986. 1 2. 24.자 판결 (867~합3104) 

事寶擬훌힐 

셔 울민 사지 볍 제 8부 (재 판장 한광세 부장판사) 는 1986년 12월 24일 진  씨

와 그의 가족 3인이 중앙일보사를 상대로 낸 사죄광고게 

재등 청구소송에서 「비록 가명을 사용했더라도 본인 모르게 게재된 수기형식의 보도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사는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었다」고 판시， 피고 중 

앙일보사는 원고 진씨에게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진씨는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자기 아들의 죽음과 관련， 중앙일보사 발행 

「여성중앙」이 1986년 6월호에 자선도 모르게 이현션 (45 • 강남구 도곡동)이라는 가맹 

으로 111등 압박으로 스스로 죽음 택한 중3생 어머니의 수가』라는 제목 아래 아들을 회 

고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가족 모두가 정신적 피해와 함께 명예를 훼손당했다 

고 주장，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여유에서 「수기에 게재된 필자의 주소 • 연령 • 가족관계 등 인적 사항， 

아파트 15층에 거주한다는 사실， 가족 모두가 교회에 다닌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록 펄자와 망인 등의 이픔을 다르게 표시했다 하더라도 원고들을 알거나 추락사한 

1상인에 대해 보도된 신문 거사에 관심을 가쳤던 독자라변 누구나 쉽사리 수가의 필자 

가 원고라고 단정할 수 았다」고 밝히고 주위사람블로부터 아들이 숭진 지 한달도 채 

봇되어 슬픔도 잊고， 고료나 받으면사 이에 관한 수기를 쓴 어머니라는 잘못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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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벚 위자료 청구사례 

받음으로써 명예릅 손상당했다는 원고 전씨의 주장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사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고 전씨등이 청구한 일간신문 사죄광고게재 부분에 대해셔는 펴고 

회사 발행 「여성중앙」에 이미 정정보도문이 게재됐고， 문제의 수기가 보도된 지 상당 

한 가간이 흘러 일간신문에 사죄광고가 나가더라도 명예회복에 큰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 기각했다. 

이 보도와 관련 전  씨는 1986년 6월 1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션청을 했 

으나 불성립되자(중재신청 내용은 「언론중재」 통권 제 22호 77면 참조)， 1986년 7월 7 

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민사지방볍원에서 진씨가 

승소하자 중앙일보사는 항소하였으나 1987년 3윌 18일 항소지각되였다. 

判決文

사 건 : 86가합3104 사죄광고 게재등 

원 고:1.

2. 진

3. 최

4. 최

원고들주소 : 서울

원고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청대리인 친권자 부 최  모 진

원고들 소송대라인 변호사 엄재연 

피 고 :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서울 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야종거 

소송대리언 변호사 정 성 철 

변론종결 : 1986. 1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 전 에재 금 1, 500, 000원 빛 이에 대하여 1986 ‘ 6. 1. 

부터 1986. 12. 24.까지는 연 5푼， 1986. 12. 25. 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 

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끔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최 의 청구와 원고 진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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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 중 원고 진 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3분하여 그 1은 피 

고의， 그 나머지 2는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뜰파 펴고 사 

이에 생긴 부분은 장은 원고틀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춰지 : 펴고는 야 판결윤 송달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서울에서 발행되는 중앙일 

보와 조선일보어l 별지 사최팡고문 내용파 갇은 사죄광고쓸 I성조 제 5호활자로 가로 6센 

티미터， 서l로 10센티미터의 크기로 게재하라. 피고는 원고 최 에게 금 1, 000, 000 

원， 갇은 전 에게 금 3， 000 ， 000원， 같은 최  같은 최 에게 각 금 500, 000 

맞 각 이애 대한 1986. 6. l.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tJ] 율에 의한 균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 

으로 한다는 판결 및 급원저급 부분에 대한 가집행션고. 

이 유 : 성 립 얘 다품이 없는 갑제 1호증 (기 사본-문) , 갑제 3호종 (주민뜸록표 등본) , 

갑제 4호종의 3, 4 (각 증재조사 ) , 갑제 5호증 (여 성중앙 표^l) , 갑제 6호증 (목차) , 을제 1 

1, 2 (각 신문)의 각 거재. 원고 전 에 대한 본언신문결과 빛 변론의 전취지 

향합하변 펴고가- 딴행하는 월간시 여성중앙 1986년 6월호의 앞표지 우측 하단부분 

에 등 압박에 쭉음부콘 좋3생 어머니 육펼수가』라는 제목이 거l 재되고 목차 중 얘 

자 쳐1 험수지 특선란에 il1 등 압박속에 스스보 죽음 택힌- 종3생 어머니 수가』라는- 제목 

이 제재되고 위 제목에 관한 글로서 그 잡지의 287면부터 293변까지에 걸쳐서 q등 압 

으로 스스효 죽음 택한 중3생 어머니 수가」， 『머리좋은 아이 키우기가 이렇게 힘 

폴랐어요』 등의 제목 아래 이현션 (45세， 강남구 도곡동)의 이뜸으로 필자는 대학생 

중학교 3학년생얀 쌍둥이 맙매 정훈이와 정은이의 어머니인데 정훈이는 학교에 

다나띤샤 ’상풍이 낚uB 라는 사실에 ul! 우 신정쓸 쓰는 듯 하였다. 필자의 장남은 人대 

장대에 다녀고 였고 정훈이와 정은아 낚애도 스스로 공부흉 찰하여 주위로부터 부러 

정훈이는 종학교 3학년이 되고 4월 모의고사에서 학년 전체에서 1등을 하거 

~t:' 했는더1 :)월 중간고사 발표가 있은 후부터 유난히 우울해 하-끄 무연가 고띤하는 듯 

하여 병원에 에려갔더니 의사 션생념야 공푸룹 I펄쳐버퍼 :il 며칠 푹 쉬도록 하라고 권 

고하기도 하줬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사험 전날연 5월 7일 저녁삭사 종 갑 

빼란다j루- 뛰어자 원고뜰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앤위층언 15층에서 투신자살하 

였다. 쭉어라고 공부r간 하다가 간 정훈이가 볼쌍하다는 요지의 수기가 게재되고 수기 

2만하는 듯한 여자의 사진(원고  새전이 아년) 4장이 삽입되어 반프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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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설， 한편 원고 진 는 당시 그 가족인 원고들파 함께 셔올

 1502호에 쌀고 였던 세의 주부로서 대학생 아 

들과 중학교 3학년생인 쌍둥이 낚매의 어머니인데 쌍풍야 중 최 이 1986. 5.7. 

19: 00경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위 사실이 1986. 5. 9. 자 중 

앙일보와 조선일보 등-에 보도된 얼이 있었는데 위 원고는 위 여성중앙지에 게재된 수 

기플 쓰거나 여성중앙 기자와 면닫한 사실조차 없는데도 여성중앙 기자가 수가의 형식 

을 벌어 위와 갇은 글을 만플아 여성중앙지에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뜰 소송대리인은 위 달은 원고 진 가 피고 소속의 여성중앙지의 기자플 면담 

하거나 수기를 쓴 일이 없는데 펴고회사의 여성중앙 소속 기자등-의 직원들이 비폭 기­

명을 쓰기는 하였으나 위 원고가 수기를 쓴 것처럼 애독자 수기의 형식으로 위 잡지에 

끌을 게재했고， 그 내용에 있어셔도 첫째， 위 망 최 이 자쌀한 것으로 제재되어 있 

으나 자살언지， 설수로 떨어진 것인지 원고틀도 그 원인융 잘 알 수 없는 것이고， 둘­

째， 위 원고가 평소에 망언에게 공부만 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묘사되어 였으나 위 원 

고가 망언에게 공부문제로 닥달한 사실이 없으며， 세째로 위 글 중에 설런 사진은 모 

두 위 원고 아닌 다른 사람의 서전으로서 모두 허위의 내용으로서 위 수기로 언하여 

원고들은 명예흘 훼손당하여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엽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과 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에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사죄광고의 게재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펴고 소송대리인은 위 

수기는 원고 진  여닌 가명 이현션의 이름으로 게재되고 망인의 이름도 가명인 정 

훈으로 표시하였으며， 사진도 위 원고의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위 수기가 게재될 무렵 

에 이와 유사한 학생자살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위 원고가 수기를 쓴 것으로 오인될 염 

려가 없고， 또 가사 위 원고가 수기를 쓴 것으로 오인되었다 하더라도 내용에 었어서 

허위의 점이 없고， 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수기에 나타난 펼자의 주소， 연령， 

가족관계 등 인적 사항， 아파트 15층에 거주하는 점응이 위 원고외- 일치하고， 또 위 

기사(갑제 1호증)의 기재내용과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의하면 수기의 펼자가족파 원고뜰 

가족 모두가 교회에 다니는 점까지 일치하는 싸실이 인정되어 위 사-셜플을 종합하떤 

비록 필자와 망인 풍의 이름을 다르게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위 원고플을 얼거나 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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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보도된 신문기사에 관심을 가졌던 독자라면 누구나 쉽사리 위 글을 위 원고가 쓴 

수기라고 단정할 수 있게 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원고는 위와 같은 주위사람들 

로부터 아들이 사망한 지 한달도 채 못되어 슬픔도 잊고， 고료나 받으면서 이에 관한 

수기를 쓴 여자라는 잘못된 평가를 받아 그 명예를 손상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명예의 손상으로 인하여 위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을 것 

은 경험칙상 자명하므로 피고는 위 글을 만들어 게재， 반포한 여성중앙지 직원들의 사 

용자로서 그들의 위와 같은 엽무집행 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가 엽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 

여 보면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지위， 피고가 이 사건 

글을 싣게 된 동기， 글의 내용의 진실성， 공익성의 정도， 명예손상의 정도 등 모든 사 

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원고에 대한 위자료로서는 급 1. 500, 000원이 상당하다 할 것 

이다. 

나아가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 1호증에 의하여 기사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아도 위 글에 의하여 위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특기할 만큼 

저하되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위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어 받아둘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사죄광고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여성중앙지에 원고 전 

부자가 수기를 쓴 것처럼 오인될 글을 게재하여 위 원고의 명예를 손상한 사실은 위에 

서 본 바와 같으나 @ 원고등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여 위 원고가 위 글을 쓴 것으로 

인식할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할 것이고，@ 한편 위 기사(갑제 1호증)의 내용을 보 

면 수기의 필자가 사망한 아들에게 공부를 강조한 듯한 내용이 있기는 하나 위 원고가 

남달리 아들에게 공부를 강조하여 심리적 부담을 주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은 엿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 망인이 평소에 스스로 공부를 열성허 하였다고 기술하고 성척 

을 중시하는 주위 사회의 전체적 분위기 때문에 망언 스스로 성적을 잘 따려고 하다가 

자살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위 기사내용 중 사망원인이 성적 압박으로 인한 자 

살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사망 직후의 일간지 (1986. 5. 

9.자 중앙일보， 조선일보)에 이미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되었으며， 또 사망원인이 

자살인가 아닌가에 의하여 원고들의 명예손상등의 정도에 별다른 차이가 있다고 인정 

되지는 아니하므로 위 사망원인에 관한 부분은 원고들의 명예를 그다지 손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사 중의 사진이 원고 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점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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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만으로는 원고들의 명예를 손상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또 언론 

기본법에 의하면 정기간행물에 공표된 사실적 주장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 자는 정정보 

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성럽에 다툼이 없는 을제 4호중(판결)의 기재 

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진 는 위 여성중앙지의 발행 후 피고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를 거쳐 이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1986. 

9. 26.자로 피고가 여성중앙지에 원고 진 가 그러한 수기를 쓴 얼이 없으며 망인의 

사망원인도 자살인지， 사고인지 모르며 위 원고가 자식들에게 평소 공부만 하라고 강 

요한 일이 없다는 요지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원고 숭소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펴 

고가 이에 불복， 항소하여 고등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인 사실이 언정되는 바， 위와 같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잡지가 반포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지금에 

이르러 위와 같은 정정보도 외에 일간신문에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른 사죄광 

고를 게재하는 것은 그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 

분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진 에게 위자료 금 1, 5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잡지의 

발행일로 볼 1986. 6.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86. 12.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이튿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 

윷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 

이튿날부터 연 2활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안정되므로 위 비융에 의하지 

아니한다)， 원고 진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 

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89조， 제 92조， 제 93조를， 가 

집행선고에 관하여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1986. 12. 24. 

재판장 판사 한 광 세 

판사 한 덕 렬 

판사 성 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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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사죄광고문 

1. 본사가 발간한 여성중앙 1986년 6월호에 설린 『머리좋은 아이 키우기가 이렇게 

힘플 줄은 몰랐어요~(288면 내지 293면)는 딩-사자 본인의 육-펼수가인 형식으로 수록 

되어 있으나 당사자 진  씨는 본사 기자와 면담한 사설조차 없음에도 본사 편집부 

직원이 사실과 전혀 다른 가상의 내용을 마치 당사자 본인이 가명을 이용하여 작성한 

수기인 것처럼 정리한 것임에 불과하며 사진도 당사자 본인과 아우런 관계 없는 것임을 

밝히는 바업니다. 

2. 본사는 불시에 극한적인 슬픔을 당한 한 가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배려도 없이 단 

지 잡지의 판매부수를 증가시키려고 그 행식 빛 내용에 있어서 허위의 기사를 게재함 

으로써 당사자 본인의 명예플 훼손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된 점에 대하여 섬 

심한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바이며， 아울러 독자 여러분께도 위와 갇이 영의플 도용하 

여 허위내용의 가사를 수폭한 점에 대하여 서-과의 말씀올 드립니다. 

중앙일보사 여성중앙 편집부 

前科가 툴리게 記載된 報道資料를 경찰이 
배포해 被害를 주었으그조로 國家는 

戀藉料를 지급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4. 29.자 판결 (87가합3739) 

事實#짧要 

서울띤사지방법원 제 17부(재판장 이융웅 부장판사)는 郭 가- 언론야 자션의 전 

과기록을 잘못 보도해 펴해활 보았다고 푸장， 6개 신운사플 상대로 댄 손해배상청 

송에서 「원고는 전파 1범언데도 껑찰이 전과 7범으로 찰봇 거째한 보도자료활 빼 

가자들이 이 보도자료달 그대효 전채， 보도함으포써 전과가 뜰래깨 보도된 ;섯이므효 

언론사플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랬다. 

그러나 채판부는-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동시에 낸 「국가에 과실여 있어 소송에서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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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게 피해를 보인 것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원고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判決文

사 건 : 87가합3739 손해배상(기) 

원 고 : 곽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정 서 

피 고: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 정 해 창 

소송수행자 박종환， 배회선， 황준환， 이상직 

2. 주식회사 동아일보사(東亞H 歡!:I:)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대표이사 김상기， 김성열， 김병관 

3. 주식회사 조선일보사(朝縣日報社)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대표이사 방우영， 방상훈， 신동호 

4. 주식회사 중앙일보사(中央H報社) 

서울중구 순화동 7 

대표이사 이 종 기 

5.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대표이사 이 광표 

6. 사단법인 경향신문사(京鄭新聞社) 

서울 중구 정동 22 

대표이사 노 철 용 

7. 주식회사 한국일보사(韓國日報社) 

서울 종로구중학동 14 

대표이사 검창열， 장재국 

피고 2 내지 7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검 동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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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 1988. 4. 15. 

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금 1, 000, 000원 빛 이에 대하여 1987. 7. 

28.부터 1988. 4. 29. 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 

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 

사， 피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펴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피고 사단법인 경향신문사，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iL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 

고틀 사이에 생긴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0 ，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펴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가 

집행선고.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국가배상법 제 9조 

에 정한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 

대， 국가배상법 제9조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 

금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다만 배상금지 

급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성럽에 다툼이 없는 갑제 4호증(접수증명)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7. 11. 7. 이 

사건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서울지구 배상심의회에 배상금 지급신청을 

한 사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신청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1988. 4. 15.까지 

위 3월의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같은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 

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각 성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의 1 내지 6(각 신문) , 갑제 2호증(판결) , 을제 1호 

증(보도자료)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치안본부장에 대한 전과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 경찰국은 1986. 10월경 원고 및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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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14언이 공모하여 위 전 을 고위층의 인척인 양 사칭하여 1980. 5. 17. 

조치때 당국이 부정축재자로부터 환수하여 모 정당 정치자금조성을 위하여 내놓은 시 

가 3천억원 상당의 토지를 절반값에 사주겠다고 소외 이  이 을 기망하여 그들 

로부터 금 57억원을 편취하려 하였다는 혐의로 원고를 벼롯한 위 14인을 수사함에 있 

어， 위 경찰국 지능계 소속 경위 소외 황 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 

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 도하 각 신문사 기자들에게 보도자료(을제 1호증)라는 유 

인물을 배부하면서 위 피의사실을 공표한 사실， 그런데 원고가 전에 처벌받은 전과로 

는 1976. 4. 1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도자료에는 필경사의 착오 

로 전과 1범인 원고가 전과 7범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 황 은 위와 같은 오기를 

간과한 채 원고를 전과 7범이라고 그대로 발표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 주식회사 동아 

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중앙일보사， 피고 사단법인 경향신문사는 1986. 10. 27. 에， 

펴고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문사， 피고 주식회사 한국일보사는 

1986. 10. 28. 에 위 피고들 발행의 각 신문에 원고등 14언에 대한 위 피의사실을 보도 

함에 있어 위 보도자료에 기재된 그대로 원고의 나이와 주소를 적시하면서 원고를 전 

과 7범이라고 보도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1987. 3. 10.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섬공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탈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전과 1범인 원고를 전과 7범이라고 함부로 발표， 보 

도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정신적 고 

통에 따른 위자료로서 금 20， 000 ， 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띤 위 황 으로서는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신문사 기자들에게 위 보도자료를 배부， 발표함에 있어 위 보도자료가 정확하게 작성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점겸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원 

고가 전과 7범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위 보도자료를 그대로 배부， 발표하여 그것이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설을 적시하여 원고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한 경찰사 

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경찰국 소속의 공무원인 위 황 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말 

미암아 원고가 엽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나머지 피고들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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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을 보도함에 있어 서울특별샤 경찰국의 공삭발표를 위 보도자료얘 기재된 대 

로 보도한 이상 그 보도내용 중에 원고가 전과 7범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또 그와 같이 믿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었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뜰에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관한 고의나 과 

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위 펴고들의 위와 같은 보도행위가 불법행위임을 전제로 하 

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럽에 

다툼이 없는 을제 2호증(자술서) • 증인 진 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잡제 3호증(이력서)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룹 종합하면 원고는 

12. 1.생으로 1961. 3웰 사법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플 마친 뒤 독서실 및 

약국경영， 동신약품상사나 잡지사， 약국 등의 직원으로 일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와 같은 원고의 경력， 직업， 나이， 전과관계와 원고의 가족 

친지관계， 사기미수혐의플 받게 된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급 1 ， 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펴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금 1,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같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 7. 28.부터 갇은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의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1988. 4. 29. 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고， 그 나머지 청구 및 원고의 펴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펴고들에 대한 청구는 

야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지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89조， 

제 92조플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는 위 특례법 제 6조 제 1항 만서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 

니하프로 이플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갇이 판결한다-

29. 4. 1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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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通念上 廣告에 실린 그림이 원고라고 
곧바로 식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협f象權이 寢害되었다고 

단정할수 없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 5. 11.자 판결 (87가합6175) 

훌實觀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8부(조용완 부장판사)는 1988년 5월 11일 화장품회사 전속모탤 

이였던 김  (예명 : )씨가 서울광고기획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영동백화점을 상대 

로 낸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청구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림의 얼굴 모습이 사진에 나온 원고의 얼굴과 같다거나 그 외면적 특정 

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J고 밝혔다. 

金씨는 영동백화점이 5일장 선전광고에 金씨의 사진과 유사하게 한복을 엽은 여인이 

비녀를 꽂는 모습의 삽화를 게재하자 펴고들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냈었다. 

判決文

사 건 : 87가합6175 위자료 

원 고:검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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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1. 서울광고기획(廣告企劃)주식회사 

서울 중구 서소문동 58의 7 대표이사 홍 성 욱 

2. 주식회사 영동백화점 (永東百貨店)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9 대표이사 김 형 목 

피고들 소송대려인 변호사 김 교 창 

변론종결 : 1988.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1, 000, 000원 및 1987. 10. 27.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이건 광고의 게재등의 경위 

각 성 렵에 다툼이 없는 갑제 2호증 (광고) , 갑제 3호증 (신문) , 갑제 8호증의 3(진술조 

서) , 을제 2호증(도안) , 을제 3호증의 1, 2 (향장지 표지 및 내용) , 을제4호증의 3 내지 

6(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증인  증언에 변론의 전 취 

지를 종합하면， 피고 서울광고기획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광고기획이라고 한다)는 

1986. 1.경 펴고 주식회사 영동백화점(이하 펴고 영동백화점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즈음부터 위 펴고의 광고업무를 대행해 오던 중 1987. 

10. 경 위 펴고로부터 같은 달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5일장이라는 이름으로 실시하 

는 특별판매기간의 신문광고를 제작해 줄 것을 의뢰받은 사실， 피고 영동백화점은 매월 

그달의 말일로부터 5일간 위와 같이 5일장이라는 행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 

적인 모습을 주제로 하여 광고하여 왔으므로 펴고 서울광고기획은 소외 태평양화학주 

식회사가 발행한 화장품선전책자인 「향장」지 1979. 9호에 실린 바 있던 한복을 업은 

원고가 머리에 비녀를 꽂는 사진이 그 구도나 내용이 피고 영동백화점의 5일장 행사를 

광고하는 데 적절하다고 보고 위 사진을 이른바 일러스트레이션 (illustration) 작가인 

소외 조 에게 맡겨 이를 묘사하도록 한후， 1987. 10. 27.자 조선일보 8면에 가로 

14.9센티마터， 세로 55센티미터의 크기로 피고 영동백화점의 5일장 선전광고를 게재하 

면서 위 사진과 유사하게 한복을 업은 여인이 비녀를 꽂는 모습의 삽화를 넣은 사실， 

펴고 영동백화점은 1987. 10. 26. 피고 서울광고기획으로부터 위 조선일보에 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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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사례 

팡고삽화의 원판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가로 54.2센티미터， 서1로 49.5센티미터 크 

기의 광고전단 약 30만장을 제작하여 이를 서울 강남구， 강동구 등 지역에 배포한 사 

실， 한편 원고는 1972. 9. 경부터 1979. 5. 경까지 소외 태평양화학주식회사의 화장품 

션전광고를 위한 전속모델로 종사하여 오다가 모렐생활을 중지하고 1987. 5. 30. 소 

외 과 혼인하여 가정주부로서 생활해 오고 있는데， 피고 서울광고기획은 위와 

같이 원고의 모습이 실린 사진을 묘사하여 광고제작에 이용하면서 원고의 동의나 승낙 

을 얻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성부 

원고는， 이건 광고는 특정백화점의 상품선전광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광고 

에 원고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그 초상사진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위법하 

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언하여 원고가 엽은 정신적 및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초상권이라 함은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언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정에 관하여 이것이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거나 또는 광고등에 무단히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초상의 인격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권 

의 일부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초상의 묘사방법이 사진촬영이든 또는 일러스트레이션 

과 같은 회화적 방법등에 의한 것인지 등을 묻지 아니하고 그 보호를 받을 것이지만 

초상권은 인간의 외면적인 모습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묘사되어진 초상이 

사회 일반인이 보아 누구인가를 곧 알 수 있을 정도로 묘사된 경우에 한하여 초상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원고가 소외 태평양화학주식회사의 모델로 나온 

사진의 영상(을제3호증의 2)과 피고들의 광고에 실린 그럼의 모습(갑제 2， 3호증)을 대 

조하여 보면 위 그림의 내용과 구조가 위 사진의 그것과 일치하기는 하나 위 그럼의 

얼굴 모습이 사진에 나온 원고의 얼굴과 같다거나 그 외면적 특정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위 광고에 실련 그럼이 원고라고 곧바로 

식별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결국 피고들이 원고를 모델로 촬영한 사 

진을 토대로 삽화를 제작 반포함으로써 그 사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은 별론으로 하 

고 이려한잔쉰만온론-곧 원고의 초상권이 침해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나 

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것이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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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익 부엽으로 하여 갇야 판겸한다， 

1988. 5. 11. 

재판장 판사 조 용 완 

판사 권 순 얼 

판사 이 병 로 

홉혐값llI좀I척 f댐子어I 쓰일 목적으효 쩍은 寫廣을 
f1llJ誌 廣告에 사용한 것온 혐像權 
f윷청。l므로 鎭害Rf캄f賞金을 지급하라 

서 울만사지 방법 원 1988. 9. 9. 자 판결 (877 t합6032) 

事寶擬要

서울반 카자볍 제 17부〈째판장 李!}쫓雄 부장판사)는 10일 성-품안내책자에 쓰얼 목적으 

로 썩은 사전을 월간지 광고에 사용한 컷은 초~상권침해라며 TV댈런프 韓 이 광 

행획사인 엘 지 애뜨-풍윤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파고 엘 지 애드는 손 

해배상급 8백만원윌- 지굽하라j고 판결했다. 

韓양잔 년 1월 20일 엘 저 애드와 반도끄11 션 봉철의휴 캐털로그 포텔계약을 한 

찍었으나 계약과는 달러 여성월간지에 이 사진올 무단게재하자 초상권 

의 침해라며 

천 sll 

푼에서 「韓앙: 용의 없이 월간잡지 광고에 사잔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섯」야라벼 「ζ생화배우외 TV탤런프포서 韓양의 인기와 잡지발행부수를 감안 8백 

判 決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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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찢 위사표 성구사폐 

사 건 : 87가함6032 손해배상(기) 

원 고:

서울

소송대혜인 변호사 이 동 욱 

피 고:1. 럭키금성상사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 20 대표이사 이 헌 조 

2. 주석회사 엘.지‘애드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120 대표이 싸 변규칠 

펴고뜰 소송대라인 변호사 낌 당- 환 

변론종결 : 1988. 8. 26. 

주 문 :1. 피고플은 연대하야 원고에게 끔 8， 000 ， 000원 빛 이얘 대한 1987. 

15. 부터 완져1 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윷에 의한 긍원풍 지급하라. 

2. 원고의 펴고뜰에 대한 나머지 청구-쓸 각 지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플 4분하여 二]_ 3은 원고의， 다-퍼지는 펴 :i?.둡의 각 부닦으 

로 한디 

4. 제 1항은 가집행헐‘ 였다. 

청구취 지 : 펴고뜰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0, 000 ‘ 000원 빛 어에 대한 아 사건 ;f: 

송달 다음달부터 완저1 일까지 연 2 할 5푼의 벼율에 의한 끔원을 지급하싹. 

소송비용-은- 펴고을의 부담으보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01 유 : 각 성럽에 다품이 없는 갑제 1호증의 1 내자 4, 갑자} ] 니}지 4(각 711 

털로그 표지 빛 내용)‘ 갑제 2 대지 6호층의 각 1. 2 (각 참지표.7-.1 렛 내 용) , 윤째 2호 

의 1. 2 (각 원천정수영수증) , 공성부분의 성립은 다품야 없고 사성부분은 풍성부분획 

각재내용에 의하여 전정성럽이 언정되는 겁-제 7호증(전숲셔) , 풍언 정 의 강은언에 의 

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저11호증(광고대행 빛 핑-_1L꽃 제작 계약서)의 각 각써 

위 증인 빛 증인 박 의 각 종언 (증인 정호힘의 종연 증: 뒤에 셔 맏 /:1 않쓴 부→퓨- ?11 

외)에 변환의 전취지플 종합하띤 펴고 럭키긍생주삭회사(아하 펴고 랙까 

다)는 의류등 각종 봉-제재품 가다 각종 천떤언조성유제품과 그 

적으로 하는 회싸이고 피고 주식회사 엘. 지 . 얘드(이하 펴고 엔， 지 얘드라 한다} 

팡고대행업 Jr} 광고-불 제착 몇 판매엽풍 펀-적으포 하는 헥사인데， 파고뜰- 싸야쐐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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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l. 피고 옐. 지. 애드가 피고 럭키금성의 기업홍보 및 제품판매를 위한 제반 

광고업무활동을 대행하되 피고 엘.지.애드가 제작집행하는 모든 광고는 그 집행 

전에 펴고 럭키긍성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광고업무수행을 위해 펼요한 제반조사 업무 

도 피고 럭키금성과 협의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대행 및 광고물 제작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광고에 출연할 모델계약도 피고들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여 온 사 

실， 한편 원고는 텔레비전 탤런트 (television talent)로서 케이 비이 에스 (KBS) 텔레 

비전의 인기드라마 「노다지」에 출연하고 있던 1987. 1 20경 소외 박 의 알선으로 

피고들과의 사이에 피고 럭키금성이 생산판매하는 반도패션 봄철의류의 캐털로그 

(cataJogue) 제작을 위한 사진 5매를 모텔료 금 1， 800， 000원에 촬영하가로 약정한 다 

음 같은 해 2. 10. 경 그 촬영을 마쳤으며 다시 같은해 3월초 피고들과의 사이에 여름 

철의류의 캐털로그 제작용 사진 5매를 모댈료 금 1, 800, 000원에 촬영하기로 약정 

하고 같은해 4. 8. 경 그 촬영을 마친 사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위 봄철의류 캐털 

로그용 사진을 1987년 3월호 여원， 여성중앙， 1987년 4월호 여성동아 등의 월간잡지 

에， 위 여름철의류 캐털로그용 사진을 1987년 5월호 레이디경향， 가정조선 등의 월간 

잡지에 각 게재하여 펴고 럭키금성의 반도패션의류 광고에 이를 사용한 사실， 피고들 

이 종래 다른 모델의 사진을 캐털로그 뿐만 아니라 잡지 광고에까지 이용하려는 경우 

에는 캐럴로그 모델 계약을 체결하면서 잡지광고에도 그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 

로 추가약정을 해왔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와 위 캐털로그 모델계약을 체결함 

에 있어 원고의 위 캐털로그용 사진을 잡지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는 추가약정도 하지 

아니하고 또 원고와의 사이에 별개의 잡지모델 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위 

캐털로그용 사진을 위와 같이 월간잡지에 함부로 게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에 어긋나는 증인 정 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를 모델로 한 캐럴로그용 사진의 촬영 및 공표 

에 관하여만 원고의 승낙을 얻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낙의 범위를 벗어나 월간잡지에 

까지 원고의 위 캐별로그용 사진을 실어 광고에 사용하였고， 위 월간잡지상의 광고는 

당초 원고가 펴고들과 캐털로그 모렐계약을 체결할 때 예상한 것과는 상이한 별개의 

광고방법이라 할 것인 바， 피고들은 원고의 위 캐털로그용 사진을 위와같이 원고의 승 

낙 없이 위법하게 별개의 광고방법인 월간잡지광고에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첨 

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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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피고블은， 원고는 위 1987년 3월초 월간잡지가 이미 발간된 뒤인 

1987. 3월초 위 월간잡지에 원고의 사진이 광고로 사용되였음을 알띤서도 여릅철 의류 

를 위한 캐털로그 모델계약에 이의 없이 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1987년 3월호 및 4 

월호 월간잡지가 이미 발간된 뒤인 1987.4.9. 봄철의류 캐털로그용 사전의 모텔료 금 

1, 800, 000원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캐털로그용 사진이 장지광 

고에 사용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익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는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펴건대， 위 월간잡지들이 발간된 뒤에 원고자 여름-첼의류 

캐털로그 모델계약을 체결하거나 봄철의류 캐탤로그용 사진의 모델료를 수령하였다 하 

더라도 위 월간잡지의 광고에 원고의 사진이 사용되었음을 원고가 알면서도 위와 같이 

모탤계약을 체결하고 모델료를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 

로 펴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플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정호럼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 3호증의 1 내지 7(각 확언서) • 을 

제 4호증의 1 내지 3l(각 모델출연계약서)의 각 기재와 증인 박 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릎 종합하띤 피고들이 다른 모델들파 캐털로그 모델계약을 체결함에 였어 잡지광 

고에까지 그 사진융 사용하는 것으로 추가 약정하는 경우 모텔에 따라 잡지광고 모델 

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거나 또는 캐털로그 모델료의 100퍼센프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사실， 한편 일반적으로 별개의 잡지모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모델료는 캐털로그모 

델 계약상의 모텔료의 3， 4배 정도 되는 사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탈리 반증 없는 바， 

위 인정사실과 원고의 직업， 피고들의 이 사건 불법광고의 방법 및 회수， 원고와- 피고 

들 사이의 위 캐털로그 모델계약상의 모텔료， 원고의 위 캐털로그용 사진이 게재된 월 

간잡지의 종류 및 수， 원고의 인기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금 8， 000 ，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펴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é 8 ， 000， 000원 빛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펴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달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7. 12. 15.부터 완제얼까지 소송촉 

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악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었 

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야플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야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 

하여는 면사소송법 제 89조， 제 92 조， 저193조를， 가접행의 션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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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풍 각 척용하여 주푼과 같이 판결한다‘ 

1988. 9. 9. 

새판장 판사 이 융 웅 

판사 유 영 일 

판사 신 창 수 

不道德한 소문을 기사화하여 未婚女性인 
原告의 名響가 별잊鎭되였으니 첼첸藉料 

2 ， 000만원올 지급하고 
사과문을 게째하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1. 18.자 판결 (88가합20604) 

서울고등법원 1989. 11. 29.자 판결 (89나8158) 

事寶擺要

셔울고등법원 저18변사부 (재판장 가재환 부장판사)는 1989년 11월 29일 1977년 미 

스코리아 환 金 양이 여성월간지 「마드모아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마프포약젤社는 오보가사로 인해 金양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위자료 2 천만원을 지 

급하고 마드모아첼誌 및 한국일보， 東亞H 報에 1회씩 사과광고흘 게재하라」고 원고 승 

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마드모아젤社가 제대보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추문에 대한 겨사찰 게재하 

고 金양의 인터뷰 내용도 짧게 취급， 떤병으로 비쳐지게 해 결과적으로 金양의 명예 

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金양은 월간 「마드모아젤」誌 1988년 5월호에 자산과 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 쌓 

써가 내연의 관계라는 취지로 『’ 과 令 소푼의 진상확인」이라는 제하가사 

가 게재되자 서울띤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셔윷민사지방법원 제 14부 

(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로부터 일부인용판결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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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원고， 펴고 쌍방은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재판부는 

다시 원고측의 일부인용판결을 내린 것이다. 

1審 判決文

사 건 : 887}합20604 손해 배 상 (기 ) 

원 고:김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용 일 

피 고 :l. 이

서울  

2.검

서울

3.유

서울

펴고들 송달장소， 서울 마포구 용강동 274 월간 마드모아젤 내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승 헌 

변론종결 : 1988. 12. 14. 

주 문 :l.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1988. 5. l. 

부터 1989. l. 1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 

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월간 마드모아젤지 한면 전면에 제목은 특호활자로 하고， 그외 

다른 부분은 2호활자로 하여， 한국일보와 동아일보 각 7면 광고란에 가로 

7센티미터， 세로 10센티마터의 크기로 제목은 2호활자로， 본문은 5호활자 

로， 그외 다른 부분은 3호활자로 하여 별지 1 기채 사과문을 1회썩 게재하 

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소송비용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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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 000 ， 000원 및 그 중 50 ， 000， 000원에 대 

하여는 1988.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 

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50， 000， 000원에 대하 

여는 1988. 5. 1.부터 1988. 12. 12.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 

송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월간 마드모아첼지 제 1면 전면에 3회에 걸쳐 제목은 특호 

활자를， 내용은 2호활자로 하여， 이 사건판결송달 3일후 발행되는 조선일보， 한국일 

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7면 광고란에 2일간 계속하여 하단 우측에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크기로 제목은 2호활자로， 내용은 3호활자로 별지 2 기재 사죄광고 

를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이 사건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가.원고는 1977년 서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에서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된 다음 모탤， 가수 등으로 활동하다가 1986년경부터 약 

2년 동안 의상학원등에서 의상디자언을 공부하여 1988. 3. 경 서울  소재 

미산빌딩 1층을 임차하여 「그리니스」란 상호로 의상실을 개업한 미혼의 여자인 사실과 

서울 마포구 용강동 274 소재 월간 마드모아첼사에서 매월 발행하는 여성종합잡지인 

월간 마드모아첼 1988. 5월호 156페이지 이하에 『 과 김 소문의 진상확인』 

이라는 제목 아래 4페이지에 걸쳐 별지 이 사건 기사내용과 같은 기사가 실렸는데 피 

고 이 은 위 잡지사의 발행인 겸 편집인， 피고 검 은 주간， 피고 유 은 연예 

부 기자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1호증의 3, 4, 

6(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펴고 유 은 1988. 

4. 초 당시 소위 새마을부정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전 과 원고 사이에 어떤 부도 

덕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이 있다 하여 이를 취재하겠다는 내용의 취재기획안을 위 잡 

지의 주간으로서 편집책임을 사실상 맡고 있던 피고 검 에게 제출하여 그의 동의를 

얻은 다음 같은 해 4. 9. 경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역대 미스코리아들을 찾아 다 

니며 그러한 소문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묻고 다니던 중 그 사람들 가운데 역대 미스 

코리아 1, 2명으로부터 그와 같은 소문을 들은 사설이 었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같은 달 15.과 16. 두차례에 걸쳐 원고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눈 다음 이 사건 기사의 

초안을 작성하여 위 김 에게 넘겼고， 피고 은 위 초안을 검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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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를 다듬은 다음 이플 인쇄소에 넘겨 같은 해 4. 29. 위 잡지 5월호 3만 내지 4만 

부가 발행되어 시중에 배포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 

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관 

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러 

한 여론형성과 전딸을 주된 가능으로 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필수 

불가결의 자유로서 헌법 제 21조 제 1항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으나 그 자유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헌법 제 21조 제 4항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타인의 명예나 권 

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플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한계가 있다 할 것이고 만약 

언론， 출판이 그 내채적 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헌법 제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염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플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생병권， 인격권 등을 보장하고 있어 어떤 개인이 

국가권력 또는 타인에 의하여 부당히 인격권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인격권의 침해 

를 이유로 그 침해행위의 배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볍익 

이 충돌하였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언론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파 

방법올 정하여야 할 것언데， 그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언론이 다인의 명여l를 훼손하 

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또는 그러한 증명 

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다. 

다.이 사건 기사 가운데 먼저 『 과 김 소문의 진상확인』이라는 재목과 그 

아래의 「‘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 전 과 관계가 있다.’‘모처의 이사직책을 가지 

고 있다’ 등의 악성루머들이 1-2년전부터 김 를 괴롭히고 있다. 더욱이 그녀가 최 

근 의상실을 개엽한 건물 2층에 〈리틀 전〉의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소문이 사 

실로 굳어져가고 있을 때 그녀는 본지 기자를 만나 답답하고， 억울한 가슴을 열어 놓 

았다」라는 표저1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마치 원고와 위 전 사이에는 부도닥한 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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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떠돌고 있는데 이를 기자가 확인한 결과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인상을 주고 있고， 

다음으로 157페 이 지의 『새마을 사건과 무성 한 소문』이 라는 소제목 아래 r<새마을왕국〉 

의 군주로 7년간 군럼하며 엄청난 부정을 자행하여 구속된 전  그는 곧 법의 심판 

을 받을 것이지만， 검찰의 발표 중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그의 해외도피재산과 여자 특히 연예인과의 관련부분. 그중에서도 연예인과의 

관련셜은 그가 연예인 체육대회에 2번 참가하고. <연예인 새마음봉사대〉에 관심을 갖 

는 등의 행적으로 미루어보아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새마을부정사건〉이 터지자 많은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탤런트 P양과 Y양， 

민요가수 K양 등이 그와 관계가 있는 듯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은 전 미스코리아 김 J ， r더욱이 그녀가 의상실을 개업 

한 건물 2층에 전  씨의 개인 사무실이나 다름없는〈해외개발연구원〉이 입주해 있 

는 사실이 밝혀지자 소문은 ‘그것봐， 플림 없지’라는 단정쪽으로 흘렀다. J라는 부분의 

기사와 159페이지 가운데 큰 활자로 된 「미스코리아， 탤런트， MC, 가수 그리고 이제 

의상실 사장 겸 디자이너로서 그녀는 항상 성실하게 치열하게 살아왔고 또 살아갈 것 

인데， ‘리틀 전과 N호텔， G호텔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루머가 그녀의 뒤통수를 때 

렸다」라는 부분의 기사는 같은 페이지 좌측의 원고에 대한 「이번 취재중에 김  씨 

에게서 직접 얘기를 들였다는 모 인사가 전해준 말이 있읍니다. 김 씨가 ‘모처에 

두번 갔다. 한번은 비원앞 G호텔에서， 또 한번은 적션동 N호텔에서 이다’라고 자신에 

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J라는 질문기사와 함께 원고와 위 전 

 사이에 부도덕한 소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러한 소문은 어떠한 근거가 있는 

정확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도록 기술되어 었다. 

다만 이 사건 기사에는 위와 같은 기사에 뒤이어 원고와의 대당형식을 통하여 원고 

의 해명을 실은 듯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제목과 기사를 통하겨 그러한 소 

문이 실제로 있고 또 그것에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전제로 한 다음 위 대담기사 

가 설럼으로써 그와 같은 해명이 의례적인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게 하고 있다. 

한편，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의 적시가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 

예를 훼손하였는가의 여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의 윤리관에서 판단하여 이를 

결정할 것인데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미혼의 여성이 가정이 있는 남자 

와 더욱이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어떤 남자와 부도덕한 관계에 있 

다거나 또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는 것은 그녀의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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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라.따라서， 원고와 전 사이에 부도덕한 소문이 있다거나 그러한 소문에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인상융 주는 위 기사들은 미혼여성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펴고들의 책임 

피고 이 은 비록 이 사건 기사의 작성이나 게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더 

라도 위 잡지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위 잡지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 

사가 설리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기사가 실리도록 한 과실이 었다 할 것이고， 피고 김  

유 은 위 잡지의 주간 또는 기자로서 위 잡지에 기사를 취재하고 게재함에 있어 그 

기사가 공익에 관련된 것으로서 진실인지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년지를 신 

중히 검토한 다음 이를 잡지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그것도 5-6일 사이에 한 두 사람으로부 

터 그저 그러한 소문을 들은 사실이 였다는 내용의 말을 들은 것만으로 그러한 소문이 

실제로 있고 또 그러한 소문에 어떤 근거가 있는 듯한 언상을 주도록 기사화하여 3만 

내지 4만부가 언쇄되어 배포되는 위 잡지에 만연히 실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위 기사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며 그 기사 내용이 진실이거나(이 사건에서와 같이 어떠한 소문이 있 

다고 기사화한 경우에는 실제 그 소문이 있였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소문의 내용 

이 진설이라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또는 그 기사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 

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봇하는 한 위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공동불 

법행위자로서 각자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방법 

가.위자료 

원고가 위 잡지에 이 사건 기사가 실려 배포됨으로 언하여 그녀의 명예가 훼손됨으 

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경력과 나 

이， 피고들의 위 기사 게재경위， 위 잡지의 발행부수， 기사의 크기， 위 기사 게재후 

피고들이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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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사-과문의 게자}가 명예회복 처분으로서 인용되는 점 등 이 사건 별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펴고플은 연대하여 위자료로셔 10 ， 000 ， 000원을 지급함이 상당 

할것이다. 

나.사과문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훼손된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가 위한 처 

분으로서 별지 2와 갇은 사죄광고를 위 잡지에 3희，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 

앙일보에 각 2 회씩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게재할 것을 구하냐， 

이 사건 명예훼손행위의 모습， 사과문 게재에 따른 비용， 위 위자료 액수산정시 참작한 

여려 사정， 위와 같이 금전배상으로서 위자료의 지급이 인용된 점 등 여러사정을 참작 

하여 볼 때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으로서 펴고플은 별지 1 사과문을 위 잡지와 조 

간신문인 한국일보， 석간신문인 동아일보에 1회썩 주t문 제 2항과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게재함이 상당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펴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10， 000， 000원 맺 이에 대하여 위 잡지 

의 발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8. 5. l.부터 피고블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뱅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비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와 위 잡지， 한국일보， 동아일보에 별지 1 사과문 

을 주문 제 2항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1회씩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 

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법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는 부당하여 이를 가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89조， 제 92조， 

제 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볍 제 6조를 적용하여 (원고는 위 사과문 

게재부분에 대하여도 가집행을 구하고 었으나 이는 청구의 성질상 가집행을 붙이기에 

척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의 가집행온 불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1. 18. 

재판장 판사 검 정 수 

판사 강 염 원 

판사 김 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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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기사 

「새마을왕국」의 군주로 7년간 군림하며 엄청난 부정을 자행하여 구속된 전  그 

는 곧 법의 섭판을 받을 것이지만， 검찰의 발표 중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그의 해외도피재산과 여자 특히 연예인과의 관련부분. 

그중에서도 연예인과의 관련셜은 그기- 연예인 체육대회에 2번 참가하고 「연예인 새 

마음봉사대」에 관심을 갖는 등의 행적으로 미루어보아 의흑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새마을부정사건」이 터지자 많은 연예인들이 피해를 엽고 있다. 탤런트 P양과 Y양， 

면요자수 K양 등이 ζL와 관셰가 있는 듯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이픔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은 전 미스코리아 김  . 

「전 그 사람과 전혀 관계 없고， 그 사람에게 관심도 없어요. 저는 저와 관계 없는 일 

들에 대해선 얄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앞으로도 저는 제 삶을 성실하고， 부 

끄러움없이 그리고 소선껏 살아갈 것업니다. 그런 모습을 지냐고 싶어서 연예계를 청 

산한 것입니다. J 

지난 3월 19일， 서울 삼성동에 의상실 「그리니스J (Greenis)를 개엽하면서 또 다른 

변모를 보여준 7 년도 미스코리아 진 김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일 뿐만이 아니라 MC, 탤런트， 가수로서 다방띤에 걸쳐 뛰어 

난 재능을 받휘했고， 하는 일마다 눈부산 성공을 거두였던 그녀를 풀려싸고 최근 1-2 

년 전부터 이상한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했다. 

그녀 주위에서 얼굴 없는 사람달이 퍼뜨런 갖가지 구구한 억측뜰은 성공한 유명언뜰 

에 대한 악성루머의 본보기처럼 보이기도 한다. 

「암에 걸려서 시한부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J r모처의 이사 직책을 가지고 있다J r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 전  씨와 관계가 있다」는 소문들이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땀틀을 통해 。1 리저리 전해지더니 전  씨가 「새마을부정사건」으로 구속되자 루머 

들은 절정에 이르-렀다. 

더욱야 그녀가 의상실을 개업한 건불 2층에 전 씨의 개인 사무실이나 다름없는 

「해외개발연구원」이 입주해 있는 사실이 밝혀지자 소문은 「그것봐. 틀럼 없지」라는 단 

정쪽으로 흘렀다. 

다자이너 겸 사업가로서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던 그녀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 됐지 . 해명 같은 것 할 필요를 못 느껴요’라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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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4월 16일 어렵게 시간을 내어 기자와 만났다. 

월
 

n 

-이 근방의 임대료가 만만치 않은 결로 아는데 의상실 개업 과정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작년 12월부터 남동생 (27세)과 함께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러 다녔어요. 정말 장사 

하기에 좋도록 눈에 쉽게 들어오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은 임대료가 비싸더군요. 

수중에 가진 돈과 맞추다보니 조금은 후미진 콧에 있는 이곳을 구하게 됐어요. 아울러 

예쁜 건물 모양도마음에 들더라구요.보증금 3천8백만원， 월세 20만원에 계약했읍니다. J 

-그 정도라면 적지 않은 돈인데 모아 놓은 게 많으셨읍니까. 

「제가 아직은 톱모델이기 때문에 CF모델로서 1년 계약을 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제가 가수활동을 할 때 〉등의 팬클럽을 운영하느라고 돈을 많이 

모으진 못했어요. 더욱이 연예인에게는 큰 수입원인 밤무대 출연도 저는 전혀 하지 않 

았거든요. J 

실제로 그녀는 자신의 팬클럽이 모체가 된 젊은이뜰의 모임 의 행사를 매달 

갖고， 2천5백만원의 자비를 들여 영상음악집 ‘비밀’을 발간하는 등 수업에 비해 지출이 

많은 활동을 벌여왔다 ...... 중략 ... . 

-역대 미스코리아들의 모임인 「녹원회 J (綠園會)에서도 전 씨와 관련된 소문이 

무성하던데요. 

「소문일 뿐이예요. 맹세코 전 그 사람 얼굴 한번 본 적 없어요. J 

그녀는 미스코리아들 사이에서 그런 불미스런 소문이 도는 것도 「자선의 불찰 탓」이 

라고 말했다. 

시간에 쫓겨 살다보니 동료들과 가깜게 지내지도 못했고， 특히 후배들에게 잘해 주 

지 못했다는 것 r이제는 시간 여유가 좀 있으니 앞으로는 후배들에게 잘하겠다」고 말 

하는 그녀의 얼굴에 문득 슬풍이 괴였다. 

-이번 취재중에 김  씨에게서 직접 얘기를 들였다는 모 인사가 전해준 말이 있 

읍니다. 김 씨가 「모처에 두번갔다. 한번은 비원앞 G호텔에서， 또 한번은 적선동 

N호텔에서 이다」라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업니까. 

「사실 무근이에요 .J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읍니까. 

「그 사람이 누구에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J ...... 이하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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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몇 위자료 청구사려1 

〈별지 1> 사과문 

당사가 1988. 5. 1. 발행 한 잡지 마드모아첼 1988. 5월호의 156페 이 지 이 하에 『전 

과 김  소문의 진상확인』이라는 제목 아래 4페이지에 걸쳐 위 두사람 사이에 

어떤 부도덕한 관계가 있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소문이 있다는 취지로 실런 기사 

는 진실이 아니며 그로 인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하여 

김  씨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를 드라며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가 살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별지 2> 사 죄 광 고 

월간 마드모아젤사 

대표자 발행인 겸 편집언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274번지 

폐사는 본지 창간 1주년 기념특대호인 88년 5월호에 『직격인터뷰dJ [j 과 김

소문의 전상확인』이라는 제하의 거사를 싣고 중앙일보를 비롯한 일간지 및 일간스포츠 

와 스포츠셔울 등의 신문에 위 기사를 강조하는 광고를 하는 한편 유사한 광고포스터 

를 제작하여 전국 각 서점에 배포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김 씨는 전 미스코리아 진이였으며 탤런트， 모텔， 가수 등으로 폭넓은 

활약을 하여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재능있는 인기인으로 근래에는  

에 그리니스라는 의상실을 열어 전문의상 디자이너 겸 사업가로도 열섬히 활동하고 있 

는 중인데， 폐사는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큰 불의를 벚고 있는 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장 전 씨와 김 씨는 아무런 개인적 친분관계는 커녕 면식조차도 없는 사아이 

고 또한 김 씨 본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양인 사이에 어떠한 부도덕한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주는 기사를 본지에 

게재하고， 이를 크게 광고함으로써 폐사의 독자들 뿐 아니라 위 기사나 광고를 일견한 

일반인들에게 그러한 인상을 갖게 하여 성실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김

씨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 폐사는 폐사의 위와 같은 파오때문에 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김

 씨 및 그녀를 아끼는 분들에게 성심한 사죄와 위로의 뜻을 표하는 바이며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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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계기로、 앞으로는 잡지의 공적 책임 벚 윤려 

혀 λ}설무근의 내용을 거사화하여 타인의 맹얘 

깊이 인식하여 근거없는 소분등 전 

훼손하고 건전한 대증을 자극하는 일 

이 없또록- 7A c:J 
/、 t1 약속드리 바엽니다. 

사 

Z審 判決文

월간 마드모아셈사 

대표자 발행인 겸 편집언

서쏠샤 마포구 용강똥 274벤지 

건 : 89나8158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겹 파항소인 : 김

셔윷

소송대혜연 변호싸 박용얼 

피고，파항소인 겸 항소인 :1.이 

서윷

2. 김

서울

3.유

서-붉

파고를 송달장소 : 서울- 따포구 용강동 274 윌간 마드-모아젤내 

펴고뜰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헌 

변론종결 : 1989. 11. 1 

월 판 결 : 서움민사지명볍윈 1989. 1. 18. 션고， 88가합20604 판결 

Ã 

’「 문:1. 웬 다유 감이 변경 한다 . 

7}. 펴고둡은 연때하여 원고에게 짚é. 20 , 000 , 000원 빚 이에 대한 1988. 5. 

1. 우터 . 11. 29. 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처1 일까지 연 2 

한5푼의 비윷에 의한 급원을 지급하라. 

나‘ 펴 별지 2 가채 사과문윤 윌간 마드모아첼7.1 한면 전면에 제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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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몇 위자효 청구사려l 

특호활자보 하고， 그외 다른 부분은 2호활자로 하여， 한국일보와 동아일보 

각 7띤 팡고란에 가로 7센티마터， 세로 10센티마터의 크기로 자l목은 2호활 

본문은 5호활자로， 그외 다른 부분은 3호활자로 하여 각 1회썩 게재 자로，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룹 가각한다. 

3 ,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은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의 각 부담 

으로한다. 

4. 위 저H향 중 긍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피고뜰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 ， 000 ， 000원 벚 그중 50 ， 000， 000원에 대하 

여는 1988.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딸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난부러 완제 

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흘 지급하고， 나머지 450， 000 ， 000원에 대하여 

는c 1988. 5. 1.부터 1988. 12. 12.자 청구취지 확정-선청서 송단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달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올 지급하고， 이 사건 펀견 

송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원산 마드모아젤지 제1';년 전변에 3회에 결쳐 져l목은 꽉호 

활자플， 내용은 2호활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송탈 3일후 발행되는 조선일보， 한국얼 

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7면 광고란에 2얼 간 계속하여 하단 우측에 가로 12센터미 터 , 

세로 17센티띠터 크기로 제목은 2호활자로， 내용은 3호환자로 별지 3 기재 사최광고플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블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철 렛 가집행선고， 

항소춰지 : (원고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펴고틀은 연대 

하 여 원고에 게 금 90 ， 000， 000원 및 이 에 대 한 1988. 5. 1. 부터 1989. 1 ‘ 18. 까 져 

연 5푼의， 그 다음난부터 완제앨까지는 연 2할5푼익 비율에 의한 끔원을 지급하고， 챙 

구취지가재와 갇이 사죄광고플 게재하라， 소송 총 비용은 펴고플의 부럼으로 한다 

(피고플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뜰 패소부푼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01 유 '1. 원고 및 펴고들의 지위 

각 성럽에 다품이 없는 갑제 1호층(잡지) . 갑저17호증(사엽자등꽉증) , 갑제 11호증의 

2 (진술조서)의 각 가재와 당심의 원고 본인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윌- 종합하띤* 원 

고는 19 년생으로 19 년 서꽃 고등학교룹 졸엽송l고 같은 해 D]ι" 코려야-선 

발대회에서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된 다유， 모델， 가수， 방송사회자 등으로 활똥하다 

가， 1986년경부터 약 2년 동안 의상학윈등에서 의상디자인 팡부하여 1988. 3. 19.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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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미산빌딩 1층읍 염차하여 남동생인 소외 과 공동으로 

「그리니스모드」라는 상호의 의상실을 경영하고 있는 미혼의 여자이고， 피고 이 은 

여성종합잡지인 원간 「마드모아젤」을 발간하는 서울 마포구 용강동 274 소재 월간 마드 

모아젤사의 발행인 겸 편집인， 펴고 낌 은 주간， 피고 유 은 연예부 기자인 사 

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가. 위 갑제 1호증， 갑제 11호증의 2, 각 성립에 다품이 없는 갑제 2， 3호증(각 신문) , 

갑제 4호증 (광고포스터 ) , 갑제 6호중의 1, 2 (잡지 표지 및 내 용) , 갑제 11호증의 3, 4, 

6(각 피의자신문조서) , 갑제 12호증(공소장) , 을제 11호증의 2(공판조서)， 4 (증인신문 

조서)의 각 기재와 당심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유

은 1988. 4.초 당시 소위 새마을 부정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전 과 원고 사이 

에 어떤 부도먹한 관계가 었다는 소문이 였다 하여 이플 취재하겠다는 내용의 취재기 

획안을 위 잡지의 주간으로서 편집책임을 사실상 맡고 있던 피고 김 에게 제출하여 

그의 동의를 얻은 다음， 같은 해 4. 9. 경부터 같은 달 14. 까지 사이에 역대 미스코리아 

들을 찾아 다니며 그러한 소문을 들은 사실이 있는지 묻고 다니던 끝에 그 사람들 가 

운데 역대 미스코리아 1， 2명으로부터 그와 같은 소문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이 

야기를 듣고， 같은 달 15.과 16. 두차례에 걸쳐 원고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눈 다음 이 

사건기사의 초얀올 작성하여 위 김 게 념겼고， 피고 은 위 초안 

을- 검토하여 문구를 다듬어 마드모아젤 1988. 5 월호 156페 이 지 이 하에 『 과 낌 

소문의 친상확언』이라는 제목 아래 4페이지에 결쳐 별지 제 1 기재의 이 사건 기사 

내용과 같은 기사플 섣고 같은 해 4.29. 위 잡지 약 3만 내지 4만부가 발행 배포되도록 

한 사실， 한편 위 기사가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 

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가하였다는 사실이 각 일간신문에 일제히 보도된 후 

소외 주식회사 동아일보 발행의 월간잡지언 여성동아의 기자 소외 이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위와 양 당사자들의 주장 및 소문의 진상등을 취재， 보도하기 위하여 펴 

고 유인종에게 전화를 걸어 위 기사를 취재하게 된 동기와 경위 등을 물어오자， 피고 

유 은 동 소외인이 여성동아지에 가사화하기 위해 취재한다는 정을 알고도 동 소외 

언에게 전화상으로 「자신은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만 당사자의 확인을 받고 쓴 글이 

어서 양섬에 쩔리는 점은 없다」고 발하고， 위 기사의 취재동기， 확인 등의 과정에 관하 

여 「지난 3월경 두사람에 관한 정보를 얻고 확언해 본 결과 그 소문은 역대 미스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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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빛 위자료 청구시례 

아들의 모임인 ‘녹원회’에서도 무성하게 퍼져 있었고， 이번 미스코리아대회에 출전하는 

19세의 아가씨와 그 어머니도 ‘그런 소문을 들은 적이 었다’고 귀뜸해 주였으며， 그밖 

에도 구체적인 장소까지 언급하는 모씨의 정보까지 챙겨 본인과 대면하게 되였고， ‘모 

아파트경비원이 커벼를 씌운 자동차가 들썩거려 플래쉬플 켜고 들여다 보았더니 누구 

였더라’는 카섹스에 관한 것이나 성남시에서의 행각 등등 당사자에게 직접 묻기엔 너무 

지독한 얘기도 수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같은 해 

6월호 여성동아지에 게재되어 배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라 이를 뒤집을 만 

한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도 펴고 유 과 공모히-여 위 마드모아젤 5윌호에 설 

린 이 사건 기사때문에 제소당하자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여성동아지 기자인 위 

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기사를 알려주어 배포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펴고 유

 위  대한 기사제공행위에 피고 이  검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 

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나가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익사항에 관 

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로서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이고， 그러 

한 여론형성과 전달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민주정치에 있어 필수 

불가결의 자유로서 헌법 제 21조 제 1항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으나， 그 자유는 절대적언 

것이 아니고 헌법 제 21조 제 4항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타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 한계가 있다 할 것이고， 만약 

언론， 출판이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첨해한 경우에는 법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헌법 제 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촌염과 가치릎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생명권， 인격권 등을 보장하고 있어 어떤 개인이 

국가권력 또는 타인에 의하여 부당히 인격권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인격권의 침해 

를 이유로 그 침해행위의 배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그 권리플 구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언론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볍익 

이 충돌하였을 경우에는 사회적인 여러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언론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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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볍융 정하여야 할 컷언더1 ， 그와 같은 취지에서 볼 때 언콘이 타인의 명여1플 훼손하 

는 행위룹 하였융 경우에는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향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설한 사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러한 증명이 없 

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읍 진살이라고 믿윤 상당한 이유가 었는 때에 한하여 그에 따른 

책임윤 면한다 할 것이고， 정치인， 연예인과 같은 이른바 공척 존재의 행위는 상대적 

으로 자유로운 비판과 평가 빛 보도의 대상여 된다 하겠으나， 이 경우도 신문， 방송과 

버교하여 선속성 및 공익성이 요청이 델한 잡지에 개언에 대한 언신공격으로 받아플여 

질 가능성이 있는 가사찰 게재함에 있어서는 기사내용의 진실 여부에 판하여 미리 충분 

한 조사활동올 거쳐야 할 것아며， 거사의 내용 증에 í ... 한 소푼이 었다 ... 라고 한다」 

와 갇은 전푼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리한 내용의 기사가 독자로 하여금 사실 

의 존재륜 언삭사키는 결과에 있어서는 통상의 기사와 크게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소문이나 젠문내용의 진설 여부에 판한 조사의무는 풍상적 표현플 사용한 기사와 

동등하게 부과띈다 할 :섯이다‘ 

다. 올이켜 이 사건에 판하여 살피건대， 위 마드모아젤 잡지의 가사 가운데 면저 

피 검 소문의 진상확인』이라는 제목과 그 아래의 「‘전 새마을운동중앙본부 

회장 전 과 관계가 있다’ ‘모처의 이사직책흘- 가지고 였다’ 등의 악성루머들이 1-2 

년전부터 김 륜 괴롭히고 었다. 더우지 그녀가 최근 의상실을 개엽한 건물 2층에 

‘략틀 전’의 샤무설이 였는 것으로 밝혀져 소문이 사실로 굳어져 가고 있플 때 二l녀는 

본지 기자를 만나 답답하고， 억윷한 가슴을 열어 놓았다」라는 표제부분은 서로 띤결되 

어 마차 원고와 위 전 사야에는 부도덕한 소문이 떠몰고 있는데 아활 기자가 확인 

한 결과 사실임이 밝혀졌다는 인상윤 주고 있고， 다음으로 157패이지의 r새마을사건과 

무성한 소푼」아라는 소져l목 아꽤 「‘새마괄왕국’의 군주로 7년간 군렴하며 엄청난 부정 

자행하여 구속된 천  그는 곧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검찰위 발표 중 아 

작도 많은 국띤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었다‘ 그것은 그의 해외도파재산과 여자 특히 

연예인과의 관련부분. 그 중에서도 연예인과의 관련설은 그가 연예인체육대회에 2번 

참가하;안， ‘연예언 새따유봉사대’에 관섬플 갖는 등의 행적으로 마루어보아 의혹의 대 

상이 되고 있다- 새마을부썽사전’이 터지자 많은 연예연주늙어 피해쓸 압고 있다. 탤런 

프 P양과 Y양，민요가수 K양 등이 그와 관계가 있는 듯이 거론되고 었는데 그중에서 

도 꾸체적으로 여픔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은 전 미스코리아 검 J ， í더우기 그녀가 

의상섣윷 개엽한 건윌- 2층에 선 써의 개인사무설이나 다뜸 없는 ‘해외개발연구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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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애상 및 위사 i1_ 성구시폐 

입주해 있는 사설이 밝혀지자 소푼은 ‘그것봐， 뜰럼없지’라는 단정쪽으로 판렀냐. J라는 

부분의 지사와 159페이지 기-운데 콘 활자로 된 「미스코리아， 텔런트， MC, 7] 수 二L2]

고 이재 의상실 서-장 겸 디자이너로서 그녀는 항상 성설하게 치열하게 살아왔고 또 

아갈 것인데， ‘랴틀전과 N호텔， G호텔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루머가 그녀의 뒤풍 

수를 때렸다」라는 부분의 기사는 같은- 폐이지 좌측의 원고에 대한 「이번 취새중에 김 

씨에게서 직접 얘기플 플였다는 포 인사가 전해준 딴이 있습니다. 검 씨가 

‘모처에 두번 갔다. 한번은 버원앞 G호텔에서， 또 한번은 적선동 N호텔에서 이다?라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것엽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J라는 칠운기사와 함께 원고와 

위 전  사이에 부도덕한 소문이 있는 것은 사설이며 그러한 소문은 어떠한 끈꺼기­

있는 정확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도록 가술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지사에는 위와 갇은 가사에 뒤이어 원고와의 대닦형식플 똥-하여 원고 

의 해명을 설은 풋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갇은 제목과 가 사뜰 봉하여 ::'L랴한 zk 

문이 설제로 있고 또 그것에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전제로 한 다음- 위 다}담기사 

가 설렴으로써 그와 갇은 해맹이 의려l 책연 변명에 볼과한 것으로 보여지째 하고 있다. 

한편， 피고 유 이 소외 에게 제공한 가사에 관하여 보면， 그 가사 가운1'11 

「자신은 도의적인 책임을 느까지만 당사자의 확인윤 받고 쓴 글이어셔 양성에 쩔랴 

점은 없다 .J r지난 3월경 두 사람에 관한 정보뜰 얻고 확인해 펀- 결파 二L 소문은 역때 

마스코려아들의 모임인 ‘녹원회’에서도 무성하게 퍼져 있였고， 이번 미스코펴아대회에 

출전하는 19써의 아가씨와 그 어머니도‘그런소문‘알 둡은 적이 었다’고 귀뚱해 주였 

는 등의 부분은 원고와 전 의 부도덕한 소문은 전살떤 개연성이 크다는 안 

준다 할 것여고， r모 아파트경비원이 켜버뜰- 씌운 자동차가 틀썩거려 뜰래쉬쓸 켜 ~iL 

들여다 보았더니 누구였더라 ... 성남시에서의 행각- 등~등 당사자에거1 직점 

저독한 얘기도 수집하였다」는 부분은 원고가 마치 자션의 아파프 안 승용차속‘에서 

미스런 행동을 하-였다거나， 성남등지?룹 왕래하변셔 111혼의 여성l애는 어올려자 

정한 행실을 보이고 다녔음윤- 추단케 하고 있다 할 것야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마드모아첼지에 섣련 기사외- 펴고 여 소외 에쩌 저l_lL 

기사는 그중에 원고의 주장 및 해명-을 보-도하쓴 부분이 았 7]는 하지만 함애서 잭시 

기사부분의 내용과 가술방볍 등윤 전체적으호 총합하여 팔 때 1 앨딴언 3즈호 하얘끔 1.1] 

혼녀인 원고가 가정이 있는， 더우지 딩-시 정치척 또는 사회척으로 비난쓸 받고 

특정인과 부도덕한 관계에 있다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소푼야 진실한 것이라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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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고， 이는 우리의 건전한 윤리관념상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 

하시켜 명예플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피고들의 책임 

펴고 이 은 비록 이 사건 마드모아첼지에 실린 기사의 작성이나 게재에 직접 관 

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잡지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서 위 잡지에 타인의 명예 

블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 

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기사가 실리도록 한 과실이 었다 할 

것이고， 피고 은 위 잡지의 주간 또는 기자로서 위 잡지에 기사를 취재 

하고 게재함에 있어 그 가사가 공익에 관련된 것으로서 진실인지와 타인의 명예를 훼 

손하는 것은 아닌지를 신중히 검토한 다음 이를 잡지에 게재하도록 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그것도 5-6일 사 

이에 한두 사람으로부터 그저 그러한 소문을 들은 사실이 었다는 내용의 말을 들은 것 

만으로 그러한 소문이 설제로 있고 또 그러한 소문에 어떤 근거가 있는 듯한 인상을 

주도록 기사화하여 3만 내지 4만부가 인쇄되어 배포되는 위 잡지에 만연히 게재함으로 

써， 또 피고 유 은 여성동아지의 기자인 소외 에게 위와 같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를 제보하여 기사화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과실이 

었다 할 것이므로， 펴고들이 위 기사내용에 관하여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 

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그 소문의 내용이 진 

실이라는 점 또는 이를 진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 

는 이 사건에 있어서 결국 피고들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 

여 원고에게 그 손해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4. 손해배상의 방볍 

가. 위자료 

원고가 피고들의 공동불볍행위로 말띠암아 위 마드모아젤 잡지에 이 사건 기사가 게 

재되고， 또 피고  불볍행위로 위 여성동아 잡지에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사가 

살려 배포펌으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 

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틀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경력과 나이， 위 기사의 내용과 그 게재경 

위， 위 마드모아젤 잡지의 발행부수， 기사의 크기， 위 기사게재후 피고들이 원고의 명 

예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과문의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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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명예회복 처분으로서 언용-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달 참작할 

때， 파고달은 연대하여 원고애거1 위자료로서 급20， 000 ， 000원윤 지급함이 상당힐 것이 

다(피고 유 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피고들과의 위 마드모아첼의 가사로 인 

한 공동불법행위책임 외에도 위 여성동아의 기사에 따른 단독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 

나， 그 소속 잡지사에 있어서의 지위와 역할 등을 감안하여 배상할 위자료액윤 나머지 

펴고플과 ;샅제 정하는 것이다) . 

나.사과문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사로 언하여 훼손된 그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처 

분으로서 별지 3 기재와 같은 사죄광고를 위 장지에 3회， 조선일보， 한국일보， 동-아일 

보， 종앙일보얘 각 2회썩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제재할 것을 

구하나， 이 사건 병여l 훼손행위의 모습， 사과문 게재에 따른 비용， 위 위자료 액수산정 

시 침-작한 여러사정， 위와 같이 균전배상으로서 위자료의 지급이 인용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으로서 피고뜰은 별지 2 기재의 사 

파푼융 위 잡지와 조간신문-인 한국일보， 석간신문인 동아일보에 1회씩 주문 제 1항 나. 

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게재함이 상당할 것이다. 

5. 결론 

이퍼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효 금 20 ， 000， 000윈 빛 이에 대하여 위 

잡지의 발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8. 5. 1.부터 펴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섬판결선고일인 1989. 11. 29. 까 

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 

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올 지급할 의무와 위 잡지， 한국일보， 동 

아일보에 별지 2 기재의 사과문을 주문 제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각 1회씩 게째할 외푸가 있다 할 껏이므로， 원고의 야 사건 청구는 위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뜰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할 것 

인 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룹 일부 받아들여 

원판결을 변경하여 펴고들에 대하여 주문 제 1항과 같은 의무이행을 명하고， 원고의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져196조， 제 893:., 저i192조"' 제 93조륜， 가집 행 의 선고에 관하여 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 

혜볍 제 6조를 각 적용하여 (원고는 위 사과문 게재부분에 대하여도 가집행의 선고플 구 

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의 성절상 가집행윷 붙이가애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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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은 불허한다) , 주푼과 같이 판결한다. 

1989. 11. 29. 

재판장 판사 가 재 환 

판사 이 재 철 

판사 나 천 수 

〈별지1) 이 사건 기사 

「새마을왕국」의 군주로 7년간 군렴하며 엄청난 부정을 자행하여 구속된 전  그 

는 곧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검찰의 발표 중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그의 해외도피재산과 여자 특히 연예인과의 관련부분. 

그중에서도 연예인과의 관련셜은 그가 연예인체육대회에 2번 참가하고 「연예언새마 

음봉사대」에 관심을 갖는 등의 행적으로 미루어보아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새마을부정사건」이 터지자 많은 연예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탤런트 P양과 Y양， 민요가수 K양 등이 그와 관계가 있는 듯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은 전 미스코리아 김  . 

「전 그 사람과 전혀 관계 없고， 그 사람에게 관심도 없어요. 저는 저와 관계없는 일 

들에 대해선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앞으로도 저는 제 삶을 성실하고， 부 

끄러움 없이 그리고 소선껏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니고 싶어서 연예계를 청 

산한 것입니다. j 

지난 3월 19일， 서울 삼성동에 의상실 「그리니스j (Greenis)를 개엽하면서 또 다른 

변모를 보여준 77년도 미스코리아 진 검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일 뿐만 아니라 MC, 탤런트， 가수로서 다방면에 결쳐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고， 하는 얼마다 눈부산 성공을 거두였던 그녀를 둘러싸고 최근 1-2년 

전부터 이상한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했다. 

그녀 주위에서 얼굴없는 사람들이 퍼뜨린 갖가지 구구한 억측들은 성공한 유명인들 

에 대한 악성루머의 본보기처럼 보이기도 한다. 

「암에 걸려서 시한부생명을 살아가고 있다j r모처의 이사직책을 가지고 있다j r전 

새마을 운동중앙본부 회장 전  씨와 관계가 있다」는 소문들이 남의 말하기 좋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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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람들을 통해 이리저리 전해지더니 전  씨가 「새마을부정사건」으로 구속되자 

루머들은 절정에 이르렀다. 

더우기 그녀가 의상실을 개업한 건물 2층에 전 씨의 개인사무실이나 다름없는 

「해외개발연구원」이 입주해 있는 사실이 밝혀지자 소문은 「그것봐. 틀렴없지」라는 단 

정쪽으로 흘렀다. 

디자이너 겸 사업가로서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던 그녀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면 됐지 . 해명 같은 것 할 필요를 못 느껴요」라며 인터뷰 

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4월 16일 어렵게 시간을 내어 기자와 만났다 . 

..... 중략 ........ . 

-이 근방의 엄대료가 만만치 않은 결로 아는데 의상실 개업과정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작년 12월부터 남동생 (27세)과 함께 척당한 장소를 물색하러 다녔어요. 정말 장사 

하기에 좋도록 눈에 쉽게 들어오고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콧은 임대료가 비싸더군요. 

수중에 가진 돈과 맞추다보니 조금은 후미진 콧에 있는 이콧을 구하게 랬어요. 아울러 

예쁜 건물 모양도 마음에 들더라구요‘ 보증금 3천8백만원， 월세 20만원에 계약했습니 

다. J 

-그 정도라면 적지 않은 돈인데 모아놓은 게 많으셨습니까. 

「제가 아직은 톱모텔이기 때문에 CF모렐로서 1년 계약을 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제가 가수활동을 할때 〉등의 팬클럽을 운영하느라고 돈을 많이 

모으진 못했어요. 더우기 연예인들에게는 큰 수입원인 밤무대 출연도 저는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J 

실제로 그녀는 자신의 팬클럽이 모체가 된 젊은이들의 모임 의 행사를 매달 

갖고， 2천5백만원의 자비를 들여 영상음악집 「비밀」을 발간하는 등 수업에 비해 지출 

이 많은 활동을 벌여왔다 . 

... 중략 ..... . 

-역대 미스코리아들의 모엄인 「녹원회 J (綠園會)에서도 전 씨와 관련된 소문이 

무성하던데요. 

「소문일 뿐이예요. 맹세코 전 그 사람 얼굴 한번 본 적 없어요. J 

그녀는 미스코리아들 사이에서 그런 불미스런 소문이 도는 것도 「자신의 불찰 탓」이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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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쫓겨 살다보니 동료플과 가깎꺼l 지내지도 못했고， 특히 후배블에게 잘해주지 

못했다는 것 r이제는 시간여유가 좀 있으니 앞으료는 후배들에게 잘 하겠다」고 말하 

는 그녀의 엘굴에 문득 슬픔이 괴였다. 

-이번 취재중에 낌 씨에게서 직접 얘기플 들었다는 모 인사가 전해준 말이 았습 

니다. 검 씨가 「모-처에 두-번 갔다. 한번은 l:l 1 원앞 G호텔에서， 또 한번은 적선동 

N호텔에서 이다」라고 자신에게 말했다는 것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업니까. 

「사실 무근이에요 .J 

-그런 말 하선 적이 없습니까. 

「그 사람이 누구에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J 

........ 야하 생략 ..... . 

〈별지 2> 사과문 

당사가 1988. 5. l. 발행한 잡지 마드모아젤 1988. 5월호의 156페이지 야하에 『전

과 검 소문의 진상확인』이라는 제꼭 아래 4폐이지에 결쳐 위 두사람 사이에 어 

떤 부도덕한 관계가 있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소문이 었다는 취지로 실린 기사는 

전설이 아니며 二L로 인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하여 낌 

써의 명예활 크게 훼손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기사가 설려지 않도혹 노력하겠습니다. 

월깐 마드모아젤사 

대표자 발행인 정 편집인

〈별지 3> 사죄광고 

폐사는 본지 창간1주년 기념특대호띤 88년 5월호에 『직격인터뷰.Jl ií전 과 검

소문의 진상확인』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싣고 중앙일보룹 비롯한 일간지 벚 일간스포츠 

와 스포츠서울 뜸의 신문에 위 71 사플 강조하논 팡고륜 하는 한편 유-사한 광고포스터 

를 제작하여 전국 각 서점에 배포한 사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깅 씨는 전 마스크뜨려아 진이었으며 탤런프， 모벨， 가수 등으로 폭넓은 

활약윤 하여 많은 대종의 사랑을 받았던 재능있는 언기인으로 근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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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리니스라는 의상설을 열어 전문의상디자이너 겸 사엽가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중인데， 폐사는 최근에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플 벚고 있는 전 새마을운동중앙본부장 

전 씨와 검 씨는 아무런 개인적 친분관계는 커녕 면식조차도 없는 사이이고 

또한 김 씨 본인과의 인터뷰를 똥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양인 사이에 어떠한 부또닥한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인상을 주는 기사를 본지에 게재 

하고， 이플 크게 광고함으로써 폐사의 독자블뿐 아니라 위 지사나 광고블 얼견한 일반 

인플에게 그러한 인상을 갖게 하여 성설하고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김  씨의 

1정예를 크게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폐사는 폐싸의 위와 같은 과오때운에 섬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김

씨 맺 그녀룹 아끼는 분들에게 섬심한 사죄와 위로의 뜻을 표하는 바이며 이번 사 

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잡지의 공적 책임 및 윤랴플 깊이 인식하며 근거 없는 소문등 전 

혀 사실무근의 내용을 기사화하여 타인의 명예찰 훼손하고 건전한 대중을 자극하는 얼 

여 없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라는 바입니다. 

월간 마드모아첼사 

대표자 발행인 겸 편집인

셔울시 마포구 용강동 274번지 

..................................................................... ’ .... ’ ........... ~ .............................. ‘ .........•.. “ 

原告의 戀愛說이 어떤 근거가 있는것처럼 
先入見을 갖게 하고 不倫關係로까지 
진전된 것이 사설이라는 인상을 주였으니 
戀藉料를 지급하고， 謝過文을 게재하라 

서불지방법원 동부지원 1989. 4. 내.자 판결 (887 t합 17151) 

훌實擬要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1만사부(재판장 康鳳洙 부장판사)는 1989년 4월 14 일 

「이 밤을 다사 한번」을 부른 인기가수 趙 가 여원사 발행 월간지 「신부」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f<선부〉는 趙씨에게 위자료 5백만원 

올 지급하고， 도하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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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씨는 1988년 7월호 「신부」지에 게재된 『가수 趙 탤런트 朴 양과의 열애셜 

진상』이란 제하의 기사가 마치 자신이 朴양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과장추측보도 

해 인기연예인인 자신의 명예를 손상했다며 소송을 냈었다. 

判決文

사 건 : 88가합17151 위자료 및 사죄 광고게재 

원 고 : 조

경 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순， 김경천 

피 고 :1. 주식회사 여원(女짧) 

대표이사 김

2. 검

3. 이

피고들주소， 서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승 헌 

변론종결 : 1989. 3. 1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여원， 같은 이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1988. 6. 25.부터 1989. 4. 14. 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여원， 같은 이 은 월간 신부지 한면 전면에 제목은 

특호활자로 하고 그와 다른 부분은 2호활자로 하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각 7면 광고란에 가로 7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크기로 제목은 2호활 

자로， 본문은 5호활자로， 그외 다른 부분은 3호활자로 하여 별지 1 기재 

사과문을 1회씩 게재하라. 

3. 원고의 피고 김 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여원， 같은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여원， 같은 이 과 사이에 생긴 

부분은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같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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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사례 

5. 제 1항의 금액은 5분의 3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 펴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0，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1988. 6. 25. 

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결 송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월간 신부 

지 제 1면 전면에 3회에 걸쳐 제목은 특호활자로 내용은 2호활자로 하여， 이 사건 판 

결송달 3일후 발행되는 조선일보， 얼간스포츠， 동아일보， 중앙일보 7면 광고란의 하단 

우측에 가로 12센티마터， 세로 17센티미터 크기로 제목은 2호활자로 내용은 3호활자 

로하여 별지 2기재 사죄광고를 게재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 

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l. 이 사건 기사에 의한 명예 훼손의 성 립 

피고 주식회사 여원(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에서 매월 발행하는 월간지 신부 

1988. 7월호(제 2권 제 7호 통권 11호) 173페이지 이하 웨딩가섭란에 『가수  • 

탤런트 열애설 진상』이라는 제목 아래 2페이지에 결쳐 별지 이 사건 기사 내용 

과 같은 기사가 실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2호 

증(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와 증인 의 각 종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잡지의 편집부 취재기자인 피고 이 은 피고회사에서 

발행하는 뷰티라이프 편집부 취재기자인 소외 검 과 함께 1988. 6월경 가수인 원고 

와 탤런트인 소외 박 사이에 어떤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다는 소문 및 이에 관한 

성명 미상 독자의 제보 등이 있다 하여 이를 공동으로 취재하기로 의견을 모아， 위 김 

기욱은 같은 달 15. 위 박 와 위와 같은 소문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그무렵 피 

고 이 은 원고의 가수활동의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와이 프로덕션 

사무설에서 홍보용 자료를 얻어와 이를 위 검 에게 건네주어， 위 김 이 이 사건 

기사의 초고를 작성하고 이를 넘겨받은 피고 이 이 월간 신부지의 편집주간인 소외 

이 와의 검토를 거쳐 이 사건 기사를 인쇄소에 념겨， 같은 해 6. 25. 경 이 사건 기 

사가 실린 위 잡지 7월호 약 26， 000부가 시중에 배포된 사실， 원고는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나 취미로 해온 음악공부로 1980년 연세대학교 재학중 엠비씨 (M.B.C) 대 

학가요제에서 라는 곡으로 은상을 수상하고 위 대학을 졸업한 후 1985. 4. 18. 

결혼하여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방배예술극장이라는 소극장 

을 경영하는 한편 가수활동을 겸하여 1987년에는 「이밤을 다시 한번」이라는 히트곡을 

내기도 한 기혼의 남자인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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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릇 잡지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기사의 정확한 의미내용에 

불구하고 일반독자의 통상적인 홍미， 주의， 읽기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독자가 해당 

기사로부터 받는 인상도 그 판단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기사 가운데 먼 

저 큰 제목으로 된 『가수  • 탤런트  열애설 진상』고} 그 아래의 『아니 땐 

꿀뚝엔 연기가 안난다』라는 딴정적인 표현의 소제목은 일단 제목을 대한 독자로 하여 

금 원고와 위 박 의 열애설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것처럼 션입견을 갖게 하고 어어 

본문의 머리말로 이어지는 r탤런트  가수 과 간통b이라는 독렵된 문장과 

연결되어 위 두사람의 열애가 불륜관계로까지 진전된 것이 사실이라는 인성윌- 주고 었 

으며， 그 아래로 위 두사람의 불륜관계에 관한 제보 몇 소문내용이 이어전 뒤 위 박

와의 대담을 통한 해명과 원고의 매니저 를 똥한 해명을 설은 듯한 부분이 있 

기는 하나 기사의 끝부분에 가서 더우기 박 는 같이 「인현왕휴j에 출연중인  

가 역시 톱가수 K씨와 구설수에 오른지 불과 3개월만에 자신도가수와의 소문에 휘말 

려 난감한표정이였다. 

그러나 사설 는 K씨와 몇번 만났다가 헤어졌고 뒤늦게 거사화되었던 것이다 

라고 기술하여 원고와 박 와의 관계도 두사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실일 수 있다 

는 인상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방송가에서는 일단 2집을 준비중인 조 의 

인지전략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진셜은 당사자만이 알 뿐 당분간은 두사람 다 폼 

살을 앓을 듯하다고 끝맺음으로써 원고가 소푼을 스스로 조작해 내었거나 아직도 그 

소문의 진상이 드러나지 않고 있으며 당사자플이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목자들로 하여금품제 하고 앞서의 해명이 의혜적인 변명으로보여자게하고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는 원고와 박 사이에 어떤 불며스려운 관계가 있거나 그러 

한 소문이 있고 그 소문에 근거가 있는 듯한 인상을- 일반독자뜰에게 주도록 작성됨으 

로써 ;성상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거혼념-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플 저하시켜 병예 

훼손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책임 

펴고 이 은 위 잡지의 기자로서 위 잡지에 설렬 기사플 취재하고 게재함에 있어 

그 지사가 타인의 명여}를 훼손하는 것은 아난지플 신중히 검토한 다음 이를 장지에 게 

재하도록 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블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원고의 병예를 훼손하는 내 

용의 기사를 그것도 생명 미상의 독자 한두사람으로부터 전화로 그러한 소문이 였다는 

딴쓸 들은 것만으로 그려한 소문에 어떤 근거가 있는 듯한 언상을 주도록 기사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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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맞 위자료 청구사례 

약 26， 000부가 언쇄되어 배포되는 위 잡지에 만연히 섣어 원고의 명예룹 훼손한 파설 

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기사의 취재 빛 게재행위는 피고회사의 사푸집행으포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펴고회사는 사용자로서 피고 01 은 볼법행위자보셔， 

위 기사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íL 그 

기사내용이 전설이거나 또는 그 기사내용올 진설이라고 받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였다 

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터이니， 위와 같이 원고의 I정여l흘 훼손함으로 인한 손해 

배상할 책염이 었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검 이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겸 위 잡지의 말행언이므로 앞서 뜬 피고 

틀과 연대하여 손해휠- 배상함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김 이 위 장7.1 의 발행 

인이라는 원고 주장 사실은 이를 언정할 증거가 없고， 다1간 위 펴고가 피고회사의 대 

표이사인 사설은 위 펴고도 이플 안정하나 위 펴고가 사용자인 피고회사에 갈응하여 

위 잡지 기사의 취재‘ 편집， 게재 등의 사무를 현설적으로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라 

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위 피고에 대하여는 그가 대표야사라는 사유만으로 셔 

사건 기사 게재에 관한 책얻윤 지울 수는 없다 할 컷이므로， 원고의 워 주장은 。}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방법 

까.위자료 

원고가 위 잡지에 이 사건 거사가- 실려 배포됨으보 인하여 그의 r성예가 훼손된으로 

써 상당한 정신적 고동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착상 연정할 수 였으뜨포 펴고회싸획 펴 

고 이 은 이뜰 끔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컷인데， 양에셔 본 1:l~와 깐은 원고 

의 정력과 나이， 위 피고플의 이 사건 거사 게재 경우1， 위 잡자의 발챙부수， 지사씌 크 

가， 위 기사 제재후 위 펴고플이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야무-련 조치같 취한 l:l]. 없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샤과푼의 제재가 병예회복처분으로서 인용펴 

사건 변폰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뜰은 연대하여 위자료보서 

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사과문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사j료 언하여 훼손된 그의 rfJ예쓸 회복하가 위 

점 。}

5, 000 , 

처-섣으 

로서 별지 2와 같은 사죄광고룹 위 잡지에 3회， 조선일보， 얄 똥아얼보， 중영 

일보어! 걱. 1회썩 청구취지 가재와 감온 표71의 활자-와 자면으로 게재한 것 구하나. 

야 사건 명예훼손 행위의 태양， 사과문 게재에 따르는 버용， 위 위 산성사 

작한 여러사정， 쐐자료의 지급이 인용펀 점 등 여려사정을 창작하면 원고의 병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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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처분으로서 위 피고들은 별지 1 사파문을 위 잡지와 조간신문인 조선일보， 석 

간신문인 동아일보에 1회썩 주문 제 2항과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게재함이 상당 

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펴고회사와 피고 이 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금 5， 000 ， 000원 및 이 

에 대하여 위 잡지의 발행일인 1988. 6. 25.부터 위 펴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맴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89. 4. 14. 까지는 

띤법 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와 위 잡지，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별지 1 사과문을 주문 제 2항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1회썩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 

고 원고의 펴고 검  대한 청구와 피고회사， 피고 이 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89조， 제 92조， 제 93 

조룹 ,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 6조를 적용하여 (원고는 위 사과문 게재부 

분에 대하여도 가집행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의 성질상 가집행을 붙이기에 척당하 

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의 가집행은 불허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
 
석
 

찬
 

봉 

남 

14. 

강 
。

ìí 

4. 1989. 

판사 

판사 

판사 

재판장 

영 남 

〈별지 1> 사 과 문 

웰긴:71 r 산부J 1988. 7월호에 실련 『가수  탤란트 열애셜 진상』이라 

는 제하의 가사는 마치 위 두사람 사이에 어떤 불띠스러운 관계가 있는 것처럼 작성되 

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릎을 밝히며， 이로 인하여 조 씨에게 끼천 명예훼손과 정신 

적 펴해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주식회사 여 

월간 「신부」 기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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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사 과 문 

폐사는 폐사가 경영하는 월간잡지 신부지 7월호에 『웨딩가섭』 이라는 제하에 『가수 

 탤런트  열애셜 진상.JJ II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난다』라는 소제목에 『탤런 

트  가수 과 간통!.JJ으로 시작되는 기사를 게재하여 전국 각 서점에 배포 

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런데 조  씨는 박  씨와는 전혀 면식조차 없는 사이인데 

도 마치 두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도록 위 기사를 씀으로 

써 성실하고 도덕적이며 건강한 가정생활을 해오고 있던 조  씨와 그 친척들에게 

엄청난 정신척 고통을 주었고 그 잡지를 본 독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사실과 전 

혀 다른 인식을 주었으며 판매부수의 증가만을 위하여 진실을 왜곡하고 무책임한 기사 

를 씀으로서 위 조 씨와 그 가정， 그리고 그를 아끼는 분들에게 상상치 못할 피해 

가 간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잡지의 공적 책엄 

및 윤리를 깊이 인식하여 근거없는 소문등 전혀 사실무근의 내용을 기사화하여 타인의 

명예훼손하고 건전한 대중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1. 주식회사 여 원 

2. 월간신부 편집인 겸 발행인

3. 취재기자

不道德한 所聞을 記事化하여 未婚女性인 
原告의 名響가 펼잊賴되었으니 휠*藉料 

1 ， 000만원을 지급하고， 
謝過文을게재하라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7. 25.자 판결 (88가합31161 ) 

훌實擺훌힐 

서울민사지법 제 14부(재판장 조희래 부장판사)는 19 7월 25일 19 년 미스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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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함 金 양이 웰간여성지 女性폈亞(대표 갑상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등 청구소 

송에셔 「女性東]과는 원고의 E성여1블 훼손했으프로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고 女性東亞

에 사파운윤 게재하려]고 원고 숭소판결을 내렸다. 

x재R 판부 

문제가 된 잡지사 기x자}의 이야기만을 듣고 근거 있는 소문인 양 기사화하여 원고의 명 

예가 훼손됐다」고 밝혔다-

金양은 월간 女性東亞 1988년 6월호에 1fT전 의 소문 j기사에 5억 청구한 김성 

회 진상해명-호기성 끌려고 진실 외면했다』는 지1하의 기사가 게재되자 손해배상등 청 

구소송을 제가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判 決 文

사 건 : 88가합31161 손해배양(가)등 

원 고:깅

셔윷

떠언 변호사 박 용 일 

피 고 :1. 회사 동아일보사 

서울 종포fι 서i종J료 139 

대표자 회장 낌 상 71 

 

3. 

4 ‘ 

 

펴고플 소송대떠익l 변호사 박 승 서 

변론총결 : 1989. 7. 11. 

문 :1. 파 연대하여 원고어l 찌 급 10， 000.000원 몇 이에 대한 1988. 6. 

1.부더 1989. 7. 25. 까7.1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왼-제일까지는 연 2할5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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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사려1 

2. 피고들은 월간 여성동아지 한띤에 가로 7센티미터 서l로 10센티미터의 크 

기로 제목은 2호활자， 내용은 5호활자로- 하여 볍지 2 71 재 사과푼을 I회 

제재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힌다-

4.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파고들，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탑으로 

한다. 

5.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었다， 

청 구취 지 : 펴 고들은 연대 하여 원고에 게 금 500， 000 ， 000원 빛 워 금원 중 금 50, 000 , 

000원에 대하여는 1988. 6. l.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얼까지는 띤 5푼， :1.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울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저 끔 450.000.000원 

에 대하여는 1988. 6. l.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윷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판 

결 송달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월간 여성동아지에 3회에 결쳐 제 1떤 전띤에 제 

호활자， 내용은 2호활자로 하여， 이 사건 판결 송랄 3일후 발행되는 한겨페선푼 조선 

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7면 광고란에 2일간 쩨속하여 하단 우측에 가로 12 

센티미터 세로 17센티미터 크기로 제목은 2호활자， 내용은 3호활자로 하여 별져 3 가지} 

사죄광고를 게재하라. 소송비용온 펴고들의 부담으보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jl_ 

이 유 :l. 원고 빛 피고들의 지위 

각 성렴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여성동아) 갑제 3호증(사엽자동폭증) ;삽져18호종 

(증인신문조서) 갑제 14호증의 3(전숭조서)의 각 지재와 증인 의 증언윤 종합하 

면 원고는 19 년생으효서 19 .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며스코리아 전으로 션발된 

후 모델， 가수， 방송사회자 등으로 활동하다가 1988. 3. 19. 셔울  소 

재 마산빌딩 1층을 임차하여 남동생인 소외 과 공풍으로 「그리니스포드」라는 상 

호의 의상실올 경영하고 있는 미혼의 여자이고， 펴고 주식회사 동아앨보사는 얻깐산푼 

동아일보와 월간잡지 여성동아 등을 발행， 판매하는 언론기관， 펴고 낌 r 여성동 

아의 발행언， 펴고 권 는 썩성동아의 편집인， 피고 현 은 여성흥아 기자로사 별 Ä] 

l 이 사-건 기사내용을 취재， 작성한 자언 사실을 안정할 수 였고 반증 없다. 

2.불법행위책임의 발생 

가.이 사건 기사에 외한 명예훼손의 성럽 

(1)위 갑제 1 ， 8, 14호증의 3, 각 성럽에 다퉁이 없는 갑제 7호층(증인신문조셔) 갑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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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증의 1, 2, 3 (마드모아젤 88. 5호 표지 및 기 사) 갑제 14호증의 8(수사보고) 갑제 

15호증(공소장) 을제 1호증의 2, 6, 7, 11(각 피의자신문조서) 8, 9(각 진술조서) 

10(진술서)의 각 기재와 증인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 

합하면， 1988. 5. 중순경 여성월간잡지 마드모아젤 88. 5호에 게재된 『 과 김

소문의 진상확인』이라는 표제의 기사가 위 두사람 사이의 실재하지 않는 관계에 대 

한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마드모아젤의 발 

행인， 주간， 기자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이 각 일 

간신문에 일제히 보도되자 여성동아 편집부장인 소외 이 은 피고 현  대하여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위와 양 당사자들의 주장 몇 소문의 진상 등을 취재하라고 지시 

한 사실， 펴고 현 은 같은 달 23. 경 문제가 된 마드모아젤 88. 5호의 기사를 취재， 

작성한 소외 유 과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동인이 위 기사를 취재하게 된 동기 및 과 

정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고 한편으로는 자유기고가언 소외 임 으로 하여금 원고 

와의 직접 언터뷰를 통한 취재를 하도록 부탁하여 위 임 이 같은 달 17.과 18. 2차 

례 원고를 면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원고를 여성동아 편집부에 제출한 사실， 피 

고 현 은 위 임 이 작성한 원고에 자신의 취재부분을 보충하여 이 사건 기사의 초 

안을 작성한 다음 소외 이 과의 협의하에 문구를 다듬어 여성동아 88. 6호 206페이 

지부터 209페이지 사이에 1F 과의 소문」기사에 5억 청구한 김 진상해명-호 

기심 끌려고 진실 외면했다』는 제목으로 별지 1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기사 (206페이지 

는 사진화보， 207페이지 1행부터 7행까지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내용， 같은 페이지 8 

행부터 208페이지 중앙단 2행까지와 19행부터 우단 6행까지는 위 임 의 인터뷰내 

용， 208페이지 우단 7행부터 209페이지 우단 30행까지는 피고 현 이 위 유 으로 

부터 전문한 내용을 요약한 기사이고 나머지는 논평의 성격을 띤 기사이다)를 싣고 갇 

은 해 6. 1. 위 잡지 약 10만부가 발행， 배포되도록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탈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의 최고결정자이고， 국민이 

국가의사구성에 참여하는 방법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사상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 

본적 구성원리로서 최대한의 보장을 받아야 할 것인 바， 현행 헌법 제 21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는 바로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중에서 

도 신문， 잡지， 방송 등 매스 미디어를 통한 보도의 자유는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것 

이나， 언론， 출판의 자유도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이를 부여하는 기본적 가치체계인 

304 국내언론관계판례집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사례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내재적 제약을 받는 것으로서， 헌법 제 21조 제 4항 전단에서 「언 

론， 출판은 개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언론， 출판의 자유가 지니는 내재적 한계의 표현이라 할 

것이다. 

생각컨대，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갖는 중요성에 못지 않게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과 같은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고， 인격권 

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 

어떻게 이를 조정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경우 대립하는 공공과 개인의 상반되는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할 것인 바， 특히 현대의 대기업이나 국가의 관리하에 있는 매스 미 

디어가 보도의 자유를 매개로 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개인의 명예를 침해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회적 영향력과 회복의 어려움， 더욱이 오늘날의 보도기관 

이 영리추구의 입장에서 공， 사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즐겨 보도하는 경향 

이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인격권보호라는 이익을 최대한 배려하여야 할 것이 

다. 헌법상의 다른 기본권조항이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과는 달리 헌 

법 제 21조 제 4항 후단에서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 

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어 사인간의 관계를 규율 

하고 있는 것도 거대한 힘을 가진 언론기관으로부터 다수의 약한 개인을 두럽게 보호 

하려는 정신을 헌법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언론기관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그 개인은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 

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 

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었는 경우에 한하여 위 

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인데， 정치인， 연예인과 같은 이른바 공적 존재의 행위가 자유 

로운 비판과 평가의 대상이 되어 언론기관의 책엄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으나 공인이라 하더라도 신문과 비교하여 신속성 및 공익성의 요청이 덜한 

잡지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는 기사내용의 잔설 여부에 관하여 미려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쳐야 할 것이고， 나아가 

기사의 내용중에 「…한 소문이 있다，라고 한다」와 같은 전문적 표현을 사용함에 있 

어서도 그러한 내용의 기사가 독자로 하여금 사실의 존재를 인식시키는 결과에 있어서 

는 통상의 기사와 소장이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 소문이나 전문내용의 진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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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판한 조사의무는 통상척 표현쓸 사용한 기사와 동등하게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3)살펴건대， 이 사건 기사의 제목이 1'..，진상해명』이라는 부제와 함께 ?호가심 끌려고 

진실 외면했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해명과 마드모아젤의 경솔한 보도태도를 앞에 내세 

우JL 었고， 이 사건 기사의 내용가운데 앞에서 본 소외 임 의 면담부분은 문제가 

된 마드모아젤의 기사를 읽고난 원고의 심경을- 묘사하고 해당기사 중 윈고가 특히 불 

만을 품고 있는 몇가지 내용을 그대로 적시， 인용한 것으로서 이활 가지고 원고의 명 

예룹- 새로이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반면 이 사건기사 중 208페이지 중 

앙만 3행 이하에서는 일종의 논평기사로서 「야에 대해 해당 잡지사측에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엽수했는 듯 별 동요블 보이지 않고 있다. 성증은 확션이 가는데 구체적인 증 

거가 띠비된 풋 조심스럽기도 하다. 항간에는 제보자의 딸을 녹음해 두었을 것이다… 

중략，…뭔가 [영확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둡도 었다. 또 다른· 측에서 

는 나름대로 소문의 진상을 조사해 보고 기사본문에 쓰여진，.， 이상한 소문들이 나돌기 

시작했다는 말이 맞는다고 동조플 보이는 사람플도 있다」고 기술되어 었고， 피고 현

이 소외 유 으로부터 둡은 내용을 기술한 208페이지 우단 7행 이하의 「도의적인 책 

임을 느끼지만 당사자의 확인을 받고 쓴 글이어서 양섬에 쩔리는 점은 없다」는 부분과 

같이 연결하여 보면 마치 문제가 된 마드모아젤의 기사가 목격자나 불적 증거 등 상당 

한 근거에 바탕쓸 두고 있으며 따라셔 원고와 전 과의 부도덕한 소문은 진실일 개 

떤썽이 크다는 인상윤 준다 할 것이고， 한팬， 209페이지 좌단 13행 이하의 「모 아파트 

경비원이 커벼를 씌운 자똥차가 들썩거려 플래시플 켜고 들여다 보았더니 누구였더라 

.. ，성남시에서의 행각 등등도 너우 구채적이라서 질문을 생략했다」는 부분은 역시 펴고 

현당이 위 유  취재내용윤 기사화한 것이기는 하나 마E모아젤에도 게재된 바 없 

는 새로운 보도기사로서 이는 마치 원고가 자신의 아파트앞 승용차속에서 불마스러운 

행동쓸 하였다거나， 성남등지플 왕래하면서 미혼의 여성에는 어울리지 않는 부정한 행 

설융 보여고 다녔다는 사실쓸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인 바， 그렇다면 이 사건 

기시-의 내용 중에 원끄의 주장 및 해명을 보도하고 기사의 공정성이라는 병목하에 

따드모아첼측의 t깐론을 게재한 부분아 존재한다 하더라도 앞에서 적시한 기사부 

분의 내용과 기술벙-법올 보‘건대 여가에는 원고의 인격융 비방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표현이 상당포함되어 였다 할 것여어서 전체척으로 볼 때 이 사건 기사의 게재 

몇 반포로 언하여 마혼의 여생연 원고로셔는 그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하되었다 할 것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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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가 공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 현  원고에 관 

한 소문으로 기술한 부분은 직접 원고를 면담하고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을 들은 소외 

유 으로부터 청취한 내용의 것이어서 그 소문의 진실성을 신벙할 만한 상딩-한 이유 

가 있었으니 이 사건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라고 항변하 

나， 상당한 발행부수를 가진 여성동아의 기자로서 한 개인의 일신에 관한 기사를 취 

재， 작성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직접 당사자를 면담하고 소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 

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별다른 조사활동은 하지 아니한 채 

이미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잡지사 기자의 이야기만 듣고 이 

를 근거 있는 소문언 양 기사화한 펴고들의 행위가 소문의 진실성을 신벙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위 기사내용에 관하여 그것이 진실이거나 그 소문의 내용이 진실 

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기사들은 미혼여성인 원고의 명예 

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 

나.원고의 사진게재로 인한 초상권첨해 

위 갑제 1호증， 위 을제 1호증의 6. 8. 1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 2호증(비띨)의 

각 기재와 증인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82.초 자신의 가수활동등에 대한 선전용 책자로서 사진영상집의 발간을 계획하게 되 

었고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책자의 제작의뢰를 받은 그런프로덕션 대표 소외  

기획 및 총연출을 담당하고 사진작가인 소외  원고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

진을 수천커트 촬영하여 1984. 12. 30. r비밀」이라는 사진영상집을 제작한 사실， 원 

고는 위 「비밀」을 무상으로 배포하기도 하고 유상으로 판매하기도 하였는데 파고 현당 

은 1985. 2. 경 이를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앞에서 본 원고에 대한 취재기사를 여 

성동아에 게재함에 있어서 소외 이 과의 협의를 거쳐 위 「비밀」에 수록된 사진 중 

원고의 신체가 비교적 많이 노출된 사전 2매를 골라 여성동아 88.6호 기사 중 206페이 

지 전면과 209페이지 좌측에 임의로 복사 • 게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 

증이 없다. 

원고는 위 사진 2매의 무단게재로 인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및 초상권 

이 침해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사진이 저작권 

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선전용책자로 발간한 사진영상집에 

서 발취l한 것이니 원고는 위 사진의 공개에 대한 묵시적 승락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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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저작권 또는 초상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삼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이 「비밀」이라는 잡지 자체의 저작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는 거기에 수록된 사진의 저작권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 

으나， 위 갑제 2호증의 책자 후면에는 「비밀」의 저작권은 그런프로덕션에 속하는 것으 

로 명시되어 었고 〈갑제 165호증(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후인 1988. 

6. 1. 그런프로덕션 대표이던 소외 이 「비밀」의 저작권이 원고에게 었다는 취지 

로 진술셔찰 작성한 것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원고에게 양도 또는 귀속 

되는 것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저작재산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였다 하더라 

도 이는 이 사건 불법행위발생 이후의 사정이라 할 것이다.)， 사진에 관한 저작권에 대 

하여는 이른바 초상저작권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동볍 제 4 

조 제 6호는 사진을 저작물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의 구저작권법에는 

「타인의 촉탁에 의하여 제작된 사진초상의 저작권은 그 촉탁자에게 속한다」는 규정이 

존재하다가 그후 삭제되였다. ) 촬영자인 소외 에게 저작권이 귀속된다 할 것이 

므로 결국 원고는 「비멜」이라는 잡지나 거기에 수록된 샤진의 저작권자가 아니라 할 

것이니 원고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 첨해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여유 없다. 

그러나， 헌법 제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친다」고 규정하여 개언의 인격권에 대한 보호를 천명하고 있는 정신 

에 비추어보면， 일반사진이 아닌 초상사진의 경우 초상 본인은 당해 사진에 대한 저작 

권은 가질 수 없다 하더라도 이른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 즉， 본인의 동의 없이 무 

단촬영할 수 없고 촬영에 콩의한 경우라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사진을 

공표할 수 없는 권리를 보유한다 할 것이고， 통일한 초상의 경우라도 그것이 공표되는 

방법에 따라 초상 본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수도 었고 그렇지 않올 수도 있다 할 것인 

바， 원고와 같은 유명인의 경우 비교적 초상권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그 정당한 이익이 

첨해될 수는 없다(예컨대， 직업모델이 예술사진집을 제작하기 위하여 나체의 촬영을 

승꽉하였다 하더라도 비누상품을 제작하는 회사에서 본인의 승락을 받지 않고 사진집 

의 나체사진을 상품션전용광고에 이용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직업모렐의 인격권을 칩해 

하였다 할 것이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언과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의 경우 연예인언 원고가 자가의 선전용 

으로 기획한 「비멸」의 제작과정에서 초상사진의 촬영을 위 에게 의뢰하였고 나 

아가 「버밀」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일반대중에게 배포， 판매하였다는 사섭은 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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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및 공표에 관하여 원고의 얼반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는 해석될 수 있으나，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펴고들은 여성잡지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의 보도기사 

를 게재하면서 「비밀」에 수록된 사진 중 버교적 선정적으로 보이는 2매의 사진을 함께 

복사 • 게재함으로써 이를 보는 독자들로서는 위 사진을 원고의 부정한 추문을 내용으 

로 하는 기사의 일부로 인식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원고의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강한 

인상을 받게 된다 할 것이니， 여성동아의 사진무단게재행위는 원고의 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피고들의 책임 

이 사건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과 사진게재로 언한 초상권침해행위에 대하여 피고 현 

당은 취재 및 기사작성자 본인으로서의 책임이 있고， 펴고 검 은 여성동아의 발행 

언， 펴고 권 는 그 편집인으로서 직접 이 사건 기사의 작성이나 게채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잡지에 타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하는 내용의 기사가 실리지 않 

도록 총팔，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올리한 과실이 었다 할 

것이며， 피고 주식회사 동아일보사는 그 피용자인 나머지 피고들의 사무집행에 관한 

위 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들 

은 원고의 명예 및 초상권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3.손해배상의 방법 

가.위자료 

원고가 여성동아에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어 반포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고 자신의 

사진이 무단게재됨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 

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었다 할 것인 바， 원고의 연령 및 직업， 

피고들의 목적 및 경위， 위 잡지의 발행부수와 위 기사게재 후 피고들어 원고의 손해 

전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과문의 게재가 

명예회복처분으로서 인용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 

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금 10， 0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나.사과문 

원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훼손된 명예의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별지 

3 기재와 같은 사최광고를 여성동아에 3회， 5개 일간지에 2회씩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게재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위자료 산정서 참작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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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과 이 사건 명에훼손의 양태 및 정도， 사과문 게재에 따른 비용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들은 별지 2 거재 사과문을 여성동아에 주문 제2항과 같은 크기의 활자와 지면 

으로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금 10， 000 ， 000원 빛 이에 대하여 위 

잡지발행일인 1988. 6.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89. 7. 25. 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자급하고， 위 접저에 별저 2 사과문을 주문 제 2항 가재와 같온 

크기의 활자와 지면으로 1회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각 기각하 

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89조 제 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 199조 위 특례법 제 6조를 각 적용하여 (원고는 위 사과문 게재부분에 대하여 

도 가집행을 구하나 이는 청구의 성절상 가집행을 붙이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의 가집행은 불허한다)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9.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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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사 과 문 

당사가 1988. 6. 1. 발행한 월간자 여성동아 1988. 6.호의 206페이지부터 209페이 

지까지 (if전 과의 소문」 기사에 5억 청구한 김 진상해명』이라는 제목하에 「전 

과 김 사이에 부도덕한 관계가 있다는 소문은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그밖에도 

검 씨의 품행에 관한 좋지 못한 소문이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게재된 기사는 확설 

한 근거 없이 기술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위 가사가 진실한 것이라 

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검 씨의 명예를 훼손시킨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하는 바 

310 국내언론관계판례집 



손해배상 빚 위자료 성구사례 

입니다.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대표자 회장 김 상 가 

〈별지 3> 사 죄 광 고 문 

폐사는 본지 6월호에 r확인취재 전 의 소문거시-에 5억 청구한 김 진상해명』 

이라는 제하의 기사 맺 김 씨의 사진 2매를 설어 동아일보를 비롯하여 중요일간지 

에 위 기사룹- 광고하고 전국 각 서점에 배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폐사는， 위 기사는 마도모아젤사가 발행한 여성 월간잡지인 마드모아젤 5월호에 거l 

재된 「직격 인터뷰 전 과 김 소문의 진상확인』기사 빛 광고로 인하여 김

씨가 마드모아젤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윤 제기하자 이에 관하여 마드모아젤사의 입장을 

옹호하고， 김 씨를 비방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주로 마드모아젤사의 진술만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며， 위 기사와 감이 사진 2애는 검 씨의 저작물인 영 

상음악집 「비밀」에 게재하였던 것으로 김  씨의 승락없이 무단 게재하였음을 아울 

러 인정합니다. 

폐사는 위 잡지 기사 벚 사진게재로 미스코리아 진이였으며， 탤런트， 가수 등으로 

폭넓은 활약을 하여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근래에는 전푼 의상디자이너 겸 

사엽기-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김 씨의 명예를 크께 손-상시컨 점을 인정합니다. 이 

에 대하여 폐사는 폐사의 위와 같은 과오로 언하여 성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김

씨와 기-족둡은 불론 그녀뜰 아끼는 분들에게 심심한 사죄와 위로의 뜻을 표하는 바이 

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접지의 공적 책임 및 윤리를 깊어 인식하여 근거없 

는 소문등 전혀 사실무끈의 내용을 기사화하고 타연의 사진을 무단복제하여 다언의 병 

예플 훼손하고 건전한 대중을 자극하는 일이 없고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 

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1988. 7. 

주식화사 동아일보사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39 

회장김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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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實에 符合하지 않는 기사가 설려 배포되어 
原告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態藉할의무가 있다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 9. 5.자 판결 (897 t합51612) 

事實擬要

서울민사지방법원 제 37부(재판장 沈H 東 부장판사)는 1990년 9월 5일 서울신문 宋

논설위원이 한국기자협회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사죄광고청구소송에서 「기 

자협회와 기자협회 前회장 휩 씨는 宋씨에게 배상금 3백만원을 지급하고 기자협회 

보 1면 하단에 가로 7cm, 세로 10cm 크기의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다. 

宋씨는 기자협회보가 지난해 9월 1일자 2띤 「잠망경」란에서 자유총연맹에서 발행하 

는 자유신문에 교원노조를 매도하는 기사를 써 유명해졌다는 등 사실과 다르게 보도룹 

하자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었다. 

채판부는 판결문에서 「宋씨가 자유신문에 기고한 적은 있으나 교원노조문제에 관해 

서는 전혀 논평한 척이 없음에도 기자협회보가 이를 잘못 보도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 

혔다. 

判決文

사 건 : 89가함51612 손해배상(기)등 

원 고:송 

셔울

소송대리연 변호사 경수끈， 황규만， 최성곤， 전재중 

피 고 :1. 한국기자협회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한국언론회관 13층 

대표자- 회장 이 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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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

서울

파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이재명 

변론종결 : 1990. 7. 4. 

손해배상 빚 위자료 청구사례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 000 ， 000원 빛 이에 대한 1989. 9. 

1.부터 1990. 9. 5. 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한국기자협회는 같은 협회가 발행하는 기자협회보 저11변 하단에 가 

로 7센티미터， 세로 10센티띠터의 크기로 앞의 제목과 뒤의 피고 이름은 3 

호활자로， 내용은 5호활자로하여 횡서로 별지 1 기재 사과문을 1회 게재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찰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흘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 

로한다. 

청구취지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 ， 000， 000원 빛 이에 대한 1989. 9. 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들은 기자협회보 제 1면 하만에 가로 24센티 

미터， 세로 12센티미터의 크기로 제목은 특호활자로， 내용은 2호활자로 하여 별지 2 

기재 사과문을 2회 게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 빛 가집행선고. 

이 유 :1. 원고 및 펴고들의 지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 3호종의 1 내지 11(기자협회 규약) , 을제 4호증의 1, 

2(간행물제작내규)의 각 기재와 증인  각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1963. 2. 경 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플 취득하였 

으며. 1961. 7. 경 선푼 문화부 기자료 언론인 생활을 시작한 이래 한국일보사 

플 거쳐 서울신문사에서 차장， 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신문 논설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중견 언론인이고， 피고 한국지자협회는 「회원의 상호 친목을 도묘하고 그 자절을 

높01 며 기자의 권익옹호와 민주정폰 장딸 렛 국제교류에 힘쓰~는」 껏올 목적으로 하여 

조직된 주로 차장급 이하 평기자틀을 회원으로 하고 었는 단체이고， 각 회원이 소속되 

는 분회에서 일정비율로 선출되는 대의원들보 다시 구성되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되는 

회장이 위 협회를 대표할 뿐 아니라 그 산하의 사무국 내의 편집위원회에셔 회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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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지인 「기자협회보」활 발행하고 있으며 회장이 발행인 겸 편집인의 직책을 수행하 

고 있는 사실， 편집위원회는 회장을 포함하는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는 매 

주 1회 정기적으로 열리고 여기에서 편집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그 편집 및 발 

행에 대해서는 발행인 겸 편집인이 총팔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사실， 기자협회보 

의 발행부수는 약 10 ， 000부 정도로서 그 중 약 4, 500 내지 5， 000부가 회원에게， 약 

1, 000부가 명예회원 및 각 언론사등에 배포되고 있으며， 펴고  이 사건 기사 

가 게재될 당시 펴고 한국기자협회의 회장으로서 기자협회보의 발행언 겸 편집인이였 

던 사실， 1990. 3. 30.자로 그 직책은 소외 이근성이 맡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고 반증이 없다. 

2.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가사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럽 

각 성럽에 다툼이 없는 갑제 1호증(기자협회보) , 갑제 3호증의 1 (사정업무현황표지) , 

2(목차)， 3 (제 4조청관실 직제 및 기능)， 4 (사정정책자문단 설치운용계획안)， 5 (사정 

정책자문위원 위촉안) , 갑제 4호증의 l(사정업무현황표지)， 2 (목차)， 3 (사정엽무추진 

체계)， 4 (사정업무 기본방향)， 5 (최근 공직기강동향)， 6 (국민생활보호대책) , 을제 5호 

증의 1, 2 (각 자유신문) , 을제6호증(세계일보) , 을제 9호증(기자협회보) , 증인 김용태 

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 7호증의 1 내지 3(원고)의 각 기재와 

증인 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자유선문사 발행인，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장에 대한 각 사설조회 회보결과 빛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한국자유총연맹 

에서 발행하는 격주간지언 자유신문 1989. 8 ‘ 21.자(제 4호)에 「학생 • 부형 울리는 전 

교조』라는 제목하에 소외 가 토론자로 참가하고 소외 

이 사회 및 집펼을 한 좌담회 기사가 실렸고 이 기사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재야 

단체인 전교조를 용공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이고 일부 참석자의 발언 중에는 전교조 참 

가 교사들에게 성격적인 결함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 였었는데 원고는 위 토론 

이나 위 기사의 작성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문제 

로 크게 부각되어 거론되고 있는 전교조 문제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전혀 논평을 하지 

않은 사설， 다만 원고는 위 자유신문 같은 호의 자유정론란에 『미국영주권 가진 신부 

목이 쉬도록 반미구호 외쳤다』라는 제목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소외 문 산부와 그 

가 소속한 재야단체인 정의구현사제단을 비판하면서 사석에서 들은 아야기를 인용하는 

형식으로 소외 문  신부와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의 신부플이 간첩에 의하여 포섭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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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종교계에 침투한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한 사실， 한편 

국무총리 제 4행정조정관실에서는 1989. 1. 30.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직제 개편에 따 

라 공직사회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대해 높은 식견과 혁식， 덕망을 고루 갖춘 학계등 

사회 각계각층의 저명인사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국무총리 사정정책자문단을 설치 운 

영키로 하고 원고플 언론계 대표로서 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1989. 5. 

초순경 원고에게 위촉 의뢰를 하여 원고의 승낙을 받고 1989. 8. 30. 공식적으로 자문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1989. 8. 30.자 세계일보에 「정부가 원고를 포함한 14맹을 사정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된 사실， 원고가 논설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서울신문의 논설내용파 원고가 같은 신문에 써 온 여러 칼럼내용이 친정부척이라 

고 생각해온 위 기자협회보의 잠망경란 담당기자 소외 성명불상자는 원고가 위와 같이 

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원고의 행위를 권언유착행위로 

보고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하기로 마음 먹고 원고가 사정정책자문위원에 위촉된 

경위에 관하여 위촉기관인 국무총리 제 4담당관실등에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제목을 

『사정위원의 띤모』로 하고 부제목을 『부화뇌동 언론인 속출에 언론귀족 탄생 임박』으 

로 하여 「교육개혁， 공무원 숙정， 폭력배 단속 등 5공초와 똑같은 굵직굵직한 구호틀 

이 연이어 터지는 가운데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언론인뜰의 부침도 어쩌면 그렇게 5공 

초와 똑같냐는 데 화제가 집중. 전교조 교사를 패륜아로 매도한 자유신문이란 극우지 

에 기자칼럼을 쓰면서 유명해진 서울신문 송  논설위원은 곧바로 사정자문위원에 

위촉됐고， 천방지축조 담임의 특집보도로 의식화교육 왜곡보도의 상정불로 부각시켰던 

강영구 보도국장도 역시 사정자문위원이라는 정치적 배려를 받았을 뿐더러 ...... 언론노 

조운동을 카프에 빗대 이데올로기 운동으로 매도하는 데 급급했던  당시 연합통 

신 논설위원실장(현재 국반일보 논설위원)은 그 공로 덕언지 요즘 티 .브이에까지 출연 

하는 각광을 받고 있기도. 

그래서 그런지 언론인이라는 미병 아래 특권향유에 여념이 없었던 속칭 선배 • 원로 

언론인들도 최근 언론노조운동을 매도하는 데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어 5공초와 같 

이 언론귀족의 탄생이 임박한 듯」이라는 내용으로 원고를 작성하여 편집부에 념긴 사 

실， 그런데 편집과정에서 편집부 기자인 소외 검 가 위 기사 중에 원고가 썼다는 

칼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자 위 원고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속단하고 위 

기사를 작성한 잠망경 담당기자에게 그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전교조를 패륜 

아로 매도한 자유신문이라는 극우지에 기자칼럼」이라는 구절을 「자유-선문이라는 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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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전교조릎- 패환아무c nH도한 가 자칼럼」이라고 바꾸어 이 플 인쇄소에 념긴 사실， 이 

에 따라 1989. 9. 1.에 위 화보 2띤 잠망경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제목은 5호 

활자호， ?-째목은 4호활자-료， 본문은 6호활자로 설린 위 기자협회보 져1559호 약 10, 

000부가 발행되어 배포된 사실， 그 후 1989. 9. 8 ‘자 기자협회보 제 560호 고침란에 

「본보 제 559호 2떤 감1상경  씨등; 관련기사 중 ‘자유신푼이란 극우지에 전교조 

교사블 폐~릎아효 미l도한 기자칸럼 ’ 부분은 ‘전교조 교사를 패륜아로 매도한 자유신문 

이란 극우지에 기자칼럼 ’외 오기이므로 바로잡습니다」라는 내용의 정정기사가 6호활 

설런 싸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기싸 중 원고까 「자유선푼어1 전교조 교사를 패륜아로 매도하는 기자칼 

럼읍 써서 유명해졌다」는 부분파 「위 켈럼기사로 언하여 원고가 곧바로 사정자문위원 

에 위촉됐다」는 의미휠- 나타내주는 부분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어 

려한 내용의 지사가 설런 위 기자협회보 약 10 ， 000부가 발행되어 주로 언론계 종사자 

틀에게 배 J판힘으포써 중견 연촌인인 원고는 연론인으로셔의 사회적 평가가 크게 저하 

되는 손해~룹 압게 꾀였다는 것이펴， 위와 같은 전실에 부합되지 않는 기사를 게재하여 

원고의 명여}플 침해한 것으로서 위볍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셔， 위 기사의 발행에 관하여 소외 성명불상의 잠망경 담당기자는 원고가 사정 

챙책자갚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 관하여 제대파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갇은 원고릎 

한 잘봇이， 펀칩거자 소외 김 는 위 잠땅경 닦당기자에게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함부-로 위 원고뜰 수정한 잘못이， 피고 노 는 위 기자협회보의 발행인 겸 

편집안으포셔 작접 아 사건지사의 작성이나 게재에 관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위 거 

자혐회보에 다언의 I녕여}나 인격융- 침해하는 내용의 지사가 설리지 않도록 총괄 감독하 

여야 한 의우가 있음에도 이룹 찌촬리한 잘못이 각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 한국기자 

협핵는 J 펴용자연 위 기자뜰 벚 펴고 노 의 싸우집행에 관한 위 행위로 말미암아 

엽은 손혜에 대한 사용자책임플 진다- 할 것이므로，결국피고들은 원고의 명예를 

천해한 공동불-볍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위 지사 중에 「부호}뇌동하는 언론언 J r득권향유에 여념이 없었던 속칭 션 

llll • 윈로 연폰약1뜰 r언폰귀족」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원고를 마치 그 표본언 것 

처럼 묘사함으로써 원고익 명여l 와 언;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펴건대， 위와 

표쉽은 천정부(적인 보도나 논설을 하고 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부여받쓴 언론언 

대하여 이블 익1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측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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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측에서 야플 비판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위와 같은 표현으로 지칭된 

사람의 영예나 인격을 다소간 침해하는 점은 있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서울신문의 논 

설위원으로 재직하고 었으며 반정부인사인 문  신부와 그가 소속한 재야단체인 정 

의구현사제단을 비난하는 가사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러한 논설태도와 관련이 있는 

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정부로부터 사정정책자푼위원 위촉이라는 일종의 혜택을 부여 

받은 사실이 있는 이상， 중견 언론인으로서 공안인 윈고가 친정부적인 보도태도를 보 

이고 있으며 이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원고릅 비판하기 위하여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헌법양 보장되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원고의 맹예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 

원고는， 또한 위 기자협회보 제 560호 고침란의 정정기사도 위 기자협회보 제 559호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새로이 원고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 

므로 쌀피전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정정기사는 그 문맥상 위 잠망경란 기사 중 「자 

유신문이란 극우지에 전교조 교사를 패륜아로 매도한 기자켈럼」 부-분은 「전교조 교사 

플 패륜아로 매도한 자유선문야란 극우지에 기자칼럼」의 오기이므로 이릎 정정한다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앞서 본 원고의 명예플 훼손하는 거사 부분이 다시 한번 강조되 

였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기자협회보 제 559호가 배포된 후 원고가 즉시 펴고들에거1 위 가사에 

대한 항의를 하변서 위 기사에 대한 정정기사 및 원고으} 반론을 기자협회보에 싶어 좋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고와 시-이에 다음호인 기자협회보 제 

560호에 정정기사륜 게재하고 그 다음호인 져1561호에 원고에게 반론할 지회칠- 부여하 

며 원고는 더 이상 이플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펴고뜰은 제 560호에 

정정기사룹 섣고 원고에게 반론기사를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이어1 ..:응하지 아니하고 원 

래의 가사 및 저1560호 정정기사에 대한 반론까지 요구하였고 펴고플은 원고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분쟁을 종결젓기 워하여 이에 동의하여 1989. 9. 22. 발행 

되는 제 561호에 반론을 게재할 것이니 박~1'론원고블 보내라고 원고어}채 요청하였으나 원 

고가 반론원고을 보내지 아냐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의하여 원고의 펴고뜰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프로 살피건대， 앞에서 나온 쓸제 9호증， 

각 성립에 다룹이 없는 을제8호증의 1, 2, 을제 10호증(각 내용증명) (을재 8호의 1, 

2는갑제 2호증파 같은 내용임)의 각 기재와 중인 캠  증언(다만 위 증인의 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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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위 재 559호가 별행된 직후 원고는 기자협 

회보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위 기사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항의하였고 그 후 한국 

기자협회 서울신문사 분회장인 소외 김 룹 통하여 피고들에게 위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플 하고 반론의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피고들도 위 소외 를 통 

하여 이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앞셔 본 바와 같은 정정기사가 제 

560호에 실런 사실， 제 560호에 위와 갇은 정정기사가 실련 후 원고는 위 정정기사가 

원고의 명예를 회복하기에 불충분하다면서 제 559호 빛 제 560호 기사에 대한 반론의 지 

변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올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피고플로 

부터 정정기사의 보도 빛 반론기회를 부여받고 더 이상 위 기사 게재로 인한 손해를 

문제삼지 아니하기로 피고뜰과 합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 

김 의 증언 부분은 받지 아니하고 탈리 이룹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펴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3. 손해배상~의 방법 

가. 위자료 ‘ 

위 기자협회보 제 559호에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위 기사 부분이 실려 배포되어 원고 

의 영예가 훼손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이를 

안정할 수 였으므로 피고들은 야를 급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았다 할 것언데， 앞에서 

본 바와 갇은 원고의 경력， 펴고틀의 위 기사 제재 경위， 위 기자협회보의 발행부수 

벚 구독자의 구성， 기사의 크7]， 위 기사 게재후 펴고플이 원고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 기사 부분 중 일부에 대한 정정보도플 그 다음회의 기자협회보에 설은 사실， 펴고 

들의 재정상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과문의 게재가 명예회복처분으로서 C낀용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풍 참작할 때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자료로서 

원고에게 금 3， 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사과문 

원고는 이 사건 기사-로 인하여 훼손된 명예의 원상회복으로서 펴고들에 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시-과문을 기자협회보 제 1띤 하단에 청구취지 가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 

와 지면으로 2회 제재할 것을 구하고 있다. 

그려므로 벤저 펴고 한국기자협회에 관하여 상피전대， 위에서 본 바와 갇이 원고는 

지금까지 천교조 문제에 관하여 전혀 논평을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사정정책자문위 

원으로 곧바로 위촉된 것은-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칼럼기사를 쓴 때문이 아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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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애상 맞 위자료 청구사례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써서 이로 언하여 곧바로 위 위원에 위촉되었다는 이 

건 기사내용은 원고에 대한 사회인 특히 위 기사의 독자인 언론인틀의 사실판단에 착 

오를 일으카고 중견 언론인인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컨 사실아 명백하다 

할 것이고， 비록 퍼고 협회가 그 회보 져1560호에서 이플 고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진살에 반하는 전부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정정내용도 위와 같이 내용의 일부 

가 오식되었다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의 명예플 회복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할 것이 

므로 피고 협회는 그가 스스로 발행하는 기자협회보에 사죄광고를 제재함이 상당하다 

할것이다. 

다음으로 펴고 노 에 대하여 얄피건디]， 위에서 관 바와 갇이 펴고 노 는 위 

기사의 작성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아니며 다만 위 협회보의 총팔 감독자의 지위에 있 

였음이 인정되므로 그 잘못된 기사에 대한 사죄는 위 협회보의 법률상 발행자언 펴고 

협회가 이를 행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고 그 발행인 겸 편집인 개인인 펴고 노 가 

사죄광고릅 할 필요성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사죄광고 내용에 판하여 보건대， 앞서 위자료 산정시 참작한 제반 사정 

과 이 사건 명예훼손의 태양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펴고 협회는 별지 1 기재 

사과문을 기자협회보 제 1면 하단에 주문 제 2항 가재와 같은 크기의 활자형식과 지면 

등으로 하여 1회 게재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금 3， 000 ， 000원 빛 이에 대하여 위 

기자협회보 제 559호 발행일인 1989. 9. l.부터 피고플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0. 9 ‘ 5. 까지는 민볍 

소정의 띤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긍을 지급하고， 펴고 한국기자협회는 그가 발행하는 기 

자협회보 제 1변 하단에 별지 1 기재 사과문을 주문 제 2항 기재외 같은 크기의 활자형 

식과 지면으로 1회 게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만 이유 었어 이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지각히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저189조， 제 92조， 저193조를 적용하고， 가집행 

의 선고는 붙이지 이-니하기로 하여 주푼과 갇이 판결한다. 

1990.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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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심 일 동 

판사 정 종 관 

판사 최 종 갑 

〈별지 1> 사과문 

본 협회 (당시 발행인 겸 편집인 노 가 1989. 9. l. 발행한 기자협회보 제 559호 

2띤 잠1상경딴에 『사정위원회 떤모」라는 제목 아래 서울신문 논설위원 송  씨에 대 

하여 「 이 자유신문이란 극우지에 전교조 교사릅 패륜아로 매도한 기자촬렴을 썼 

으며， 이로 인하여 곧바로 사정자문위원에 위촉됐다」는 취지로 실린 기사는 전혀 진실 

야 아니며 그효 언하여 얼반인으로 허여금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여 송정숙 씨 

의 [성예촬 훼손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플 드립니다. 

한국가자협회 

〈별처 2> 사과문 

저희 기자협회보는 1989년 9월 1떤자(제 599호) 장망경란에서 서울신문 송 논설위 

원에 판한 거사룹 사설과 전혀 다륜 내용-요로 l:l]평하였음을 인정합니다. 

그 난에 인용된 자유신푼의 자유칼럼에 송  씨는 인용된 내용과 같은 주제의 표 

현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협회보의 잠망경이 잘못 비판함으로써 결과 

적으료 30년 가까이 연론에 종사한 중진 언론인으로서 송 씨의 명예에 손상을 입 

혔유을 사과합니다. 

특히 송 씨가 자유선문 칼럼으로 유명해져서 정부로부터 사정자문위원으로 위촉 

되었다는 추측기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었음도 밝혀졌으므로 그 점도 사파합니다‘ 

거사가 나간 직후 당사자언 송  써의 항의가 있쨌으므로 다음호(제 560호) 기자협회 

보에 고첨을 살였으나 그 고침이 정청파 사과의 내용으로 충분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이 사과문을 게써합니다. 

1. 한국기자협회 회장 노

2.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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